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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군분석을 이용한 근로장려세제(EITC)에 대한
행태반응 분석*

권성오**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이용하여 소득 종류, 근로형태 등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이하 EITC) 수급자 특성의 현황을 살펴보고 집군분석을 통해 납세자의 
행태반응을 분석하였다. EITC 수혜자 중에 일용근로자와 사업소득자, 특히 인적용역 종사자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만 있는 수혜가구 중 상용근로소득 없이 일용근로
소득만 있는 가구의 비중이 40% 이상이다. 전체 수혜가구 중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의 비중은 
40%에 이르는데, 그중 60% 이상이 배달원 등 인적용역 업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시자료를 이용한 집군분석에서는 소득 종류, 신고 유형, 업종, 연령 등 다양한 납세자 특성별 
분석을 수행하였으나, 의미 있는 행태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EITC 지급체계
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 수준, 사업소득 산출 시 적용하는 조정률 등 제도적 특성 등으로 설명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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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이하 EITC)는 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에 도입되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2019년에는 단독가구 연령제한 폐지, 소득 및 재산 요건 기준금액 상향, 지급액 인상 등
으로 전년 대비 지급액이 3배 이상 증가하였고, 지급가구는 2배 이상 증가한 바 있다. 
EITC가 취약계층 지원정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서, 제도의 경제적 효과
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박지혜･이정민 2018; 김문정･김빛마로 2020).1)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연구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EITC에 대한 납세자의 행태반
응을 분석하고자 한다. EITC에 대한 반응은 노동공급뿐만 아니라 신고행태로도 나타
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경로를 함께 고려한 연구는 국내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EITC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두 가지 경로를 모두 포
착할 수 있는 총급여액 등의 변화를 살펴본다. 특히 국내에는 노동공급 및 납세순응도 
조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사업소득자 등에 초점을 둔 연구는 미미한 데, 본 연구에서
는 소득 종류, 근로형태 등 다양한 EITC 수급자 특성별 분석을 수행한다.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Saez(2010)와 Chetty et al.(2013)을 따라 집군분석
(bunching anlysis)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문헌에 기여한다.2) EITC에 대한 선행연구
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 이중차분법은 관심 제도 변화 시점 전후로 처치군과 대조군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른 제도적･비제도적 변화의 영향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한

1) 국내 선행연구는 박지혜･이정민(2018)에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박지혜･이정민(2018)에서는 다
양한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EITC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바 있다. 이전의 다른 국내
연구와 달리 실제 근로장려금 수급 및 신청여부가 아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충족하는지의 여부와 
근로장려금의 경제적 유인의 크기가 가구주의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는 다소 혼재되어 나타나는데, 저자들은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EITC가 노동공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해석한다. 김문정･김빛마로(2020)에서는 자체적으로 수행한 설문조
사를 이용하여 2019년 EITC 확대개편의 효과를 추정하였다. 저자들은 잠재적인 지급가구가 짧은 기
간에 자산을 쉽게 바꿀 수는 없다는 가정하에 재산요건을 만족하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를 비교하
는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였다. 표본 전체를 이용할 경우 경제활동 참가 여부, 근로시간, 월평균임금 등
에 대하여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단독가구 표본에서는 경제활동참가확률 및 주된 일자리
에서의 근로시간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2) Saez(2010)와 Chetty et al.(2013)에서는 미국의 경우 EITC 지급률이 변하는 단절점 부근에 자영업
자를 중심으로 집군이 나타남을 보인 바 있다. 특히 Chetty et al.(2013)에서는 세부 지역과 시기에 따
라 행태반응 정도가 크게 다를 수 있음을 보였다. 대체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은 지역에서 집군이 
관측되고 집군의 정도가 점차 커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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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지니고 있다. 집군분석의 경우 경제적 유인이 변하는 단절점 부근에 분포가 몰린 
정도를 이용하여 시점 간 제도 변화 없이도 행태반응의 정도를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Ⅱ장에서는 EITC의 현황을 살펴보고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이용하여 소득 종류, 근로형태 등 EITC 수급자 특성 변화를 살펴본다. 제Ⅲ
장에서는 국세청 미시자료와 집군분석을 이용하여 EITC에 대한 납세자의 행태반응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Ⅳ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에 대해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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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도 개요 및 현황

EITC는 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
다. EITC의 기본적인 취지는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근로의욕을 제고하여 노동공
급 증가 및 빈곤탈출을 유도하는 데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총소
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이다.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총소득요건에 따르면,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이때 총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3) 종교인소득,4) 기타소득,5) 
이자･배당･연금소득6)을 합산한 금액이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는데, 조정률은 6개의 업종 구분에 따라 20~90%를 적용한다. 도매업의 
경우 가장 낮은 20%의 조정률을 적용하며, 임대업,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해
서 가장 높은 90%의 조정률을 적용한다. 총소득기준금액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가구
에 대하여 각각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이다. 가구유형은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3) 근로소득=총급여액
4)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5)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6)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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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요건에 따르면, 가구원 모두7)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8) 재산합계액은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
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
하지 않는다.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
정된다.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산한 금액이다. 근로장려
금 지급체계는 지급액이 총급여액 등의 수준에 따라 증가･동일･감소하는 점증･평탄･
점감 구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구유형에 따른 지급액 규모는 맞벌이, 홑벌이, 단독가
구 순으로 크다. 최대지급액을 살펴보면, 단독가구의 경우 150만원, 홑벌이가구의 경
우 260만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300만원이다. 구체적인 지급체계는 [그림 1]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 근로장려금 지급체계
(단위: 만원)

자료: 국세청, 「근로장려금 소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 
&cntntsId=7781, 접속: 2023. 2. 23.>

7) 거주자, 배우자, 부양자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거주
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비속이다.

8)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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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C는 2008년 제도 시행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지급대상 및 지급 규모가 확
대되어 왔다. 근로장려금 총지급액은 2008년 4,537억원에서 2019년 4조 3,952억원
으로 증가하였으며, 지급가구 수는 2008년 59만 가구에서 2019년 421만 가구로 증가
하였다. 특히 2019년 확대개편으로 전년 대비 지급액은 1조 3천억원에서 4조 3천억원
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고, 지급가구는 169.3만 가구에서 388.5만 가구로 2배 이상 증
가하였다. 근로장려금의 평균 지급액도 2019년 개편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평균 
지급액은 개편 이전에는 70~80만원대를 유지하였으나, 확대 개편 이후 100만원대로 
증가하였다.

[그림 2]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단위: 백만원, 가구)

자료: 국세통계포털(2008~2019)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008년 EITC 시행 초기에는 지원대상이 임금근로자만으로 한정되었고 기초생활수
급자는 제외되었으나, 현재에는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는 자, 기초생활수급자도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다. 2011년부터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등 일부 사업소득
자가 지급대상으로 포함되었고, 2014년부터는 모든 사업자로 대상이 확대되었다.9) 
2011~2013년 기간 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장려금 수혜가구 수 및 이들에 대한 지급액 
규모는 전체의 6% 내외 수준을 보였으나, 2019년에는 지급액과 지급가구 수의 비중이 

9) 전문직(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서 
규정하는 전문직) 제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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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38%와 36% 수준에 이른다. 종교인소득자는 2018년부터 근로장려금 적용대상
으로 포함되었는데, 지급액 규모 및 지급가구 수는 미미한 수준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는 2014년부터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

[그림 3] 근로장려금 지급가구 평균 지급액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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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세통계포털(2008~2019)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4] 소득 종류별 근로장려금 지급액 비중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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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세통계포털(2008~2019)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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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소득 종류별 근로장려금 지급가구 수 비중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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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세통계포털(2008~2019)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근로장려금 지급가구의 상당수는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근로소득
은 일반적인 상용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으로 구분되는데, 일용근로소득은 특정 고
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지 않고 근로제공 시간 또는 일수 등에 따라 받는 급여를 의
미한다. 근로소득 수혜가구 중에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의 비중은 2008~2019년 
기간에 50~60% 수준이다. 상용근로소득 없이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의 비중은 
40~50% 수준이다.

[그림 6]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장려금 지급가구 수 비중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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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세통계포털(2008~2019)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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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장려금 지급가구의 지급액 비중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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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세통계포털(2008~2019)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장려금 지급가구 중 과반수가 인적용역 업종에 종사하는 것으
로 나타난다. 인적용역이란 독립된 자격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 학식 등을 제공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적용역에 따른 사업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얻는
다는 점에서 근로소득과 구분되며,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
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기타소득과 구분된다. 예컨대 배달원, 대리운전 
기사, 외판원, 강사, 자문, 연예인 등이 인적용역 업종에 포함된다. 2019년 기준 사업소
득이 있는 지급가구의 64.3%가 인적용역에 종사하며, 인적용역의 지급액 규모 비중은 
59.6%이다. 2014년 근로장려금 적용대상이 모든 사업자로 확대된 이후, 인적용역 사
업자의 지급액 규모 및 지급가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규모
와 지급가구 수 비중은 2014년 각각 36%와 38%에서 2019년 각각 60%와 64% 수준
으로 증가하였다. 2015~2019년 국세청 미시자료를 이용해 세부업종을 살펴본 결과, 
인적용역 중에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의 비중이 전체 
사업소득자 지급가구의 25% 이상을 차지하였다. 그 외 인적용역의 기타 모집수당(신
용카드 회원모집, 분양알선 등) 등이 5.9%, 음식점 및 주점업의 한식 일반 음식점업이 
5.4%, 인적용역의 학원 강사 등이 5.1%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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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사업소득자 업종별 근로장려금 지급액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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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세통계포털(2008~2019)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9] 사업소득자 업종별 근로장려금 지급가구 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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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실증분석

본 장에서는 국세청의 EITC 미시자료와 집군분석을 이용해서 근로장려금에 대한 납세
자의 행태반응을 분석한다. 집군분석은 경제주체가 경제적 유인을 결정하는 기준변수
를 조작할 수 있는 경우, 경제적 유인이 변하는 단절점 부근에 분포가 몰린 정도를 이용
하여 행태반응의 크기를 추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집군이 나
타날 가능성이 높은 사업소득자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사업소득자는 근로소득자보다 
노동공급 및 신고행태를 조정하기가 용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Saez 2010). 소득 유
형, 신고 유형, 세무대리인 이용 여부, 업종 등 다양한 납세자 특성별 분석을 수행하며, 
2018년 귀속소득부터 근로장려금 지급구간이 변경된 점을 고려하여 2018 귀속연도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여 분석한다.10)

1. 분석방법

EITC는 지급액이 총급여액 등의 수준에 따라 증가･동일･감소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그림 1] 참고). 이러한 지급체계로 인하여 EITC 대상 납세자의 선택 집합 기울기

가 변하게 되는데, 이를 도표로 설명하면 [그림 10]과 같다.  이하의 소득에는 의 한

계세율이 부과되고, 를 초과하는 소득에는 ∆의 한계세율이 부과되는 세제를 가

정하였다. 이때 납세자 예산제약선의 기울기는 를 기준으로 에서 ∆로 
감소한다. 이로 인해 과세표준 혹은 총급여액 등이 경계점 바로 우측에 위치한 납세자
들은 과세표준을 그 아래로 감소시킴으로써 효용 수준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물론 납세
자의 행태반응은 개인의 선호와 능력, 과세표준 조정비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경
제주체들이 한계세율 변화에 반응하여 경계점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면 경계점 부근에 
집군이 나타난다. 납세자가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데 아무런 제약 및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단절점 바로 위에 분포가 집중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집군이 단절
점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퍼져 있는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10) 개편안이 2018년 7월에 발표되고 그해 12월에 확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2019 귀속연도 자료만
을 이용하여 별도의 분석을 수행하였으나, 결과에 큰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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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한계세율이 변하는 경우의 납세자 예산제약선

자료: Kleven(2016, p.439)의 Figure 1a

[그림 11] 한계세율이 변하는 경우의 집군

자료: Kleven(2016, p.439)의 Figure 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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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절점 부근에 집군이 관측되는 경우 그 크기는 반사실적 분포를 추정하여 산출할 수 
있다(Chetty et al. 2011). 먼저, 모든 관측치에 대해 특정 경계점 대비 총급여액 등을 
계산한 후 경계점 부근을 일정한 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에 속하는 관측치의 수
(frequency)를 측정하여 구간 단위의 자료를 구축하고 다음의 식을 추정한다.

  
  




  

  



 ∙    (1)

이때 와 는 각각 특정 구간 에 속하는 관측치의 수와 경계점 대비 총급여액 등

의 중간값을 의미한다. 는 다항식의 차수를 의미하고, [ ]는 집군이 나타나는 영
역(the lower and upper bound of the excluded interval)이다. 경계점 주변의 반

사실적 분포  은 식 (1)을 통해 구한 예측값(predicted value)에서 [ ]에 속하는 

더미변수들이 기여하는 바를 제외하여 다음과 같이 추정한다.11)

  
  




 (2)

 을 산출하면, 집군의 정도를 나타내는  은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 은 경계

점 주변에 총급여액 분포가 얼마나 몰리는지를 반사실적 분포의 평균 빈도수에 대비하
여 나타낸다.

 


  





  



 

(3)

 Saez(2010)는 집군분석을 이용하여 미국 EITC에 대한 납세자의 행태반응이 내연

11) Chetty et al.(2011)을 따라 반사실적 분포 아래의 면적과 실제 분포 아래의 면적이 같도록 반사실적 
분포의 위치를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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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한계에서 나타남을 보인 바 있다. 점증구간에서 평탄구간으로 이어지는 첫 번째 
kink에서 집군이 나타났다. 관측된 집군은 자영업자의 행태반응으로 나타나며, 다른 
kink에서는 집군이 나타나지 않았다. 근로소득자 표본에서는 모든 kink에서 집군이 
관측되지 않았다. 무작위 회계감사로 수정된 소득자료를 이용할 경우 자영업자에게서 
나타난 집군의 크기가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데, 이는 집군의 주요 원인이 노동공급 조
절보다는 신고행태 변화임을 의미한다(Chetty et al. 2013).

[표 1] 근로장려금 미시자료 기초통계
(단위: 개, 만원)

구분 변수 관측치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총급여액 등 1,518,576 1,016.2 847.6 
근로소득 1,505,612 839.5 916.5 
사업소득 1,505,612 267.1 1,099.3 
근로장려금액 1,505,612 79.0 71.4 
재산합계금액 1,505,612 10,727.4 47,024.8 

근로소득 
가구

총급여액 등 943,513 967.0 780.2 
근로소득 943,513 1,021.9 894.6 
사업소득 943,513 0.0 0.0 
근로장려금액 943,513 77.6 68.9 
재산합계금액 943,513 10,370.7 53,659.7 

사업소득 
가구

총급여액 등 551,932 1,104.6 947.5 
근로소득 551,932 540.4 873.7 
사업소득 551,932 728.6 1,720.6 
근로장려금액 551,932 82.1 75.1 
재산합계금액 551,932 11,269.8 33,111.4 

자료: 국세통계센터(2015~2019)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 분석자료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2015~2019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 미시
자료로, 각 귀속연도 모집단의 10%가 무작위로 추출되었다(repeated cross-section). 근
로장려금 자료에 종합소득세 자료의 사업소득 필요경비, 사업소득금액, 신고 유형 및 
세무대리인 이용 여부 등의 정보가 병합되었다. 근로장려금 자료에는 귀속연도, 가구
식별변호, 가구원 구성(단독/홑벌이/맞벌이), 재산합계액, 총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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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업종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신청자의 나이 및 성별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표 1]에
는 미시자료의 주요 변수 기초통계가 근로소득 가구와 사업소득 가구로 구분되어 제시
되어 있다. 근로소득 가구는 사업소득과 종교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사업소
득 가구는 사업소득이 양수인 가구로 정의하였다. 

3. 분석결과

본 절에서는 근로장려금 지급률이 변하는 단절점에 집군이 나타나는지를 분석한다. 우
리나라의 경우 가구원 구성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가구원 구성
별로 총급여액 등의 분포를 살펴본다. 각 그림은 근로장려금 지급액 수준을 결정하는 
총급여액 등의 히스토그램이며, 빨간 수직선은 지급률이 변하는 단절점을 나타낸다
([그림 1] 참고).

[그림 12]에서는 선행연구(Saez 2010; Chetty et al. 2013)에서 집군이 나타난 사
업소득이 있는 가구 표본을 이용하되, 근로장려금 지급체계가 크게 변한 2018년 이전
과 이후를 구분하여 총급여액 등의 분포를 살펴보았다.12) 2015~2017년 기간에도 지
급액 규모에 다소 변화가 있었지만 단절점은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분석 결과, 시기와 
관계없이 단절점 부근에 집군이 나타나지 않았다.13) 이에 [그림 13]부터는 2018, 
2019년 자료를 이용한 결과만을 제시한다.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전체 표본을 이용할 경우 집군이 관측되지 않았는데, 사업자의 
특성별로 표본을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종합소득세 자료의 세무
대리인 관련 자료를 연결하여, 세무대리인을 이용한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를 구분하
여 총급여액 등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미국의 경우 EITC에 대한 행태반응이 세무대리
인 이용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크게 나타난 바 있다(Chetty et al. 2013). [그림 13]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가구 표본을 이용한 결과를 보면, 세무대리인 이용 여부와 관계없

12) 단독가구의 연령제한이 폐지되었고, 소득 및 재산 요건이 완화되었다. 소득 요건은 현행의 가구유형 
구분이 적용된 이후 동일하게 유지되다가 처음으로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 홑벌이, 맞벌이가구에 대하여 1,300만원, 2,100만원, 2,500만원 미만이어야 했는데, 2,000만
원, 3,000만원, 3,6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되었다. 재산 요건은 기존 1억 4천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
만으로 완화되었다. 

13) 집군이 나타나는 구간을 임의로 설정하고 식 (1)~(3)을 추정하여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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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집군이 관측되지 않았다.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의 3분의 1 정도가 당해 종합소득세
를 신고하였으며, 그중에 15% 정도만이 세무대리인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그림 12] 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가구의 총급여액 등의 분포1

<2015~2017 귀속> <2018~2019 귀속>
1. 단독가구 1. 단독가구

2. 홑벌이가구 2. 홑벌이가구

3. 맞벌이가구 3. 맞벌이가구

주: 빨간 수직선은 가구유형별 점증･평탄･점감 구간의 경계점을 나타냄
자료: 국세통계센터(2015~2019)의 10% 추출 표본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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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가구의 총급여액 등의 분포2

<세무대리인 이용> <그 외>
1. 단독가구 1. 단독가구

2. 홑벌이가구 2. 홑벌이가구

3. 맞벌이가구 3. 맞벌이가구

주: 빨간 수직선은 가구유형별 점증･평탄･점감 구간의 경계점을 나타냄
자료: 국세통계센터(2015~2019)의 10% 추출 표본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또한 자영업자는 어떤 업종에 종사하는지에 따라 노동공급과 신고행태를 조정할 수 
있는 정도가 유의미하게 달라질 수 있다. 이에 [그림 14]에서는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
활동 등 가장 높은 조정률(90%)을 적용받는 업종과 나머지 업종을 나누어 분석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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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는데, 업종별 히스토그램에서도 집군이 관측되지 않았다. 다른 업종 구분은 관측
치 수가 부족하여 분석을 수행하기가 어렵다.

[그림 14] 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가구의 총급여액 등의 분포3

주: 1. 빨간 수직선은 가구유형별 점증･평탄･점감 구간의 경계점을 나타냄
2. 조정률 90% 업종은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업임

자료: 국세통계센터(2015~2019)의 10% 추출 표본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조정률 90% 업종> <그 외>
1. 단독가구 1. 단독가구

2. 홑벌이가구 2. 홑벌이가구

3. 맞벌이가구 3. 맞벌이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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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가구의 총급여액 등의 분포4

주: 빨간 수직선은 가구유형별 점증･평탄･점감 구간의 경계점을 나타냄
자료: 국세통계센터(2015~2019)의 10% 추출 표본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종합소득세 자료에는 단순경비율 이용 등 신고 유형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신고 유형에 따라 행태반응이 다른지 분석할 수 있다. 사업소득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단순경비율 이용> <그 외>
1. 단독가구 1. 단독가구

2. 홑벌이가구 2. 홑벌이가구

3. 맞벌이가구 3. 맞벌이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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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하여 필요경비를 쉽게 추계할 수 있다. 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자 중 약 
90%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데, 68% 정도가 단순경비율을 이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그림 15]에서는 단순경비율을 이용하여 필요경비를 추계하는 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사업자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두 경우 모두 집군이 관측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의 총급여액 등의 분포를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근
로소득이 있는 가구는 노동공급 및 납세순응도 조정이 어려워 세제에 대한 행태반응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근로장려금 대상가구의 경우 근로소득자 중 일용
근로자 비중이 높아 노동공급 조정을 통한 집군이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일용근
로는 특정 고용주에게 장기간 고용되지 않고 근로제공 시간 또는 일수 등에 따라 받는 
근로활동을 의미한다. 2019년 기준 근로소득 수혜가구 중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의 
비중은 57% 수준이며, 상용근로소득 없이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의 비중은 40% 수
준이다. 분석 결과, 근로소득 가구에서도 단절점 부근에 집군이 나타나지 않았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의 총급여액 분포에서는 EITC와 관련이 없는 곳에서 일부 집군
이 관측된다. 단독가구와 홑벌이가구의 경우 300만원 부근, 맞벌이가구의 경우 600만
원 부근에서 분포가 크게 치솟는다. 특히 신청자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만 이
러한 현상이 나타났다. 분포가 치솟는 구간을 제외한 부근의 다른 구간과 비교하여 가구
유형에 따라 확률밀도가 2~4배 수준으로 크다. 분포가 치솟는 위치와 연령대를 고려했
을 때, 수혜가구의 상당수가 공익활동 노인일자리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익활동 노인일자리 사업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14)으로 하는 지역사
회 공익 증진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으로, 연간 11개월의 근무에 대하여 ‘월 27만원× 
11=297만원’ 이하의 소득을 지급한다. 공익활동은 노인 일자리 사업 중 규모가 가장 크
며, 공익활동의 예시로는 공공시설 봉사, 노인돌봄서비스, 취약계층지원 서비스 등이 
있다. 65세 미만 단독가구와 홑벌이가구의 경우 1,900만원과 2,100만원 부근에서 집
군이 나타나는데, 이는 최저임금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2018년과 2019년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각각 7,530원과 8,350원으로, 이를 전일제 연봉으로 환산하면 각각 1,889
만원과 2,094만원에 해당한다. 2018년과 2019년의 결과를 비교한 [그림 17]을 보면, 
각 연도의 최저임금 연봉에 해당하는 곳에 집군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4) 생계급여 수급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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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가구의 총급여액 등의 분포

주: 빨간 수직선은 가구유형별 점증･평탄･점감 구간의 경계점을 나타냄
자료: 국세통계센터(2015~2019)의 10% 추출 표본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65세 미만> <65세 이상>
1. 단독가구 1. 단독가구

2. 홑벌이가구 2. 홑벌이가구

3. 맞벌이가구 3. 맞벌이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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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가구의 총급여액 등의 분포(2018년과 2019년 비교)

주: 빨간 수직선은 가구유형별 점증･평탄･점감 구간의 경계점을 나타냄
자료: 국세통계센터(2015~2019)의 10% 추출 표본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근로장려금 과세 미시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근로장려금 지급률이 변
하는 단절점에 집군이 관측되지 않았다. 소득 종류, 신고 유형, 업종, 연령 등 다양한 납
세자 특성별 분석을 수행하였으나, EITC와 관련된 의미 있는 행태변화가 나타나지 않

<2018 귀속> <2019 귀속>
1. 단독가구 1. 단독가구

2. 홑벌이가구 2. 홑벌이가구

3. 맞벌이가구 3. 맞벌이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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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의 EITC를 분석한 Saez(2010)의 결과와 상이한데, 이에 대
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먼저, 우리나라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세율에 대한 노동공급 탄력성이 낮을 수 있다. 
저소득 근로자가 많이 일하는 업종, 직종 등에서 근로시간 조정이 어려울 수 있고, 근로
자가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내연적 한계에서 나타나
는 노동공급 효과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 결과는 혼재되어 있다.15)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적 요인으로 신고행태의 조정비용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사업소득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하여 산출하는 반면, 우
리나라에서는 사업소득을 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즉 우리나라
에서는 필요경비 조정을 통한 사업소득 조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조정률을 통해 총급
여액 등을 산출하는 현 제도가 유지된다면, 시간이 지나도 정책대상자들의 행태반응이 
제한적일 수 있다.16)

마지막으로, 미국에 비하여 제도가 늦게 도입된 우리나라에서는 제도에 대한 납세자
의 이해 수준이 낮을 수 있다. Saez(2010)의 시기별 분석결과를 보면, 자영업자에게서 
나타난 집군의 크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Chetty et al. 
(2013)에서는 미국의 세부 지역과 시기에 따라 EITC에 대한 자영업자의 행태반응이 
크게 다름을 보이고, 이러한 결과를 제도에 대한 지식(‘knowledge’ or ‘information’)17)

의 차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18)

김문정･김빛마로(2020)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우 EITC 체계에 대한 수급자의 이해 

15) 박지혜･이정민(2018), 김문정･김빛마로(2020) 등을 참고하기를 바란다. 예를 들어, 김문정･김빛마
로(2020)에서는 표본을 단독가구로 제한하는 경우에만 EITC로 인하여 주된 일자리에서의 근로시간
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 물론, 여기에서는 총급여액 조정의 상당 부분이 필요경비 변화로 나타날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조정률 제도의 적절성 및 타당성에 대한 논의는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지만, 조정률
을 활용하지 않을 경우 실제 필요경비와 무관한 필요경비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17) 이때 지식은 EITC 제도의 존재 여부보다는 제도의 구체적인 인센티브 구조에 대한 지식을 말한다.
18) Chetty et al.(2013)에서는 집군의 차이가 제도에 대한 지식의 차이에 기인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였다. 첫째, 집군의 정도는 EITC 수급자 비중, 세무대리인 이용 비중 등과 상
관관계가 있다. 둘째, 집군의 크기가 작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EITC 지급액이 더 
커지는 소득수준을 신고할 가능성이 높으며, 반대의 경우에는 EITC 지급액에 변화가 없다. 셋째, 집
군의 크기가 큰 지역에서는 EITC 지급액이 상당한 규모로 증가하는 첫 아이 출산 후에 납세행태에 
큰 변화가 나타났지만, 집군의 크기가 작은 지역에서는 그러한 행태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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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 높지 않다.19) 구체적으로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의 4분의 1 이하가 EITC의 전반
적인 지급액 체계(23.1%)20)와 점증구간의 의미(20.8%)21)에 대한 문항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22) 이러한 설문결과를 고려했을 때 근로장려금 지급률이 변하는 경
계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수급자도 많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다. 물
론, 전체적인 제도에 대한 이해 없이 경계점을 인지하고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
다. 또한 김문정･김빛마로(2020)의 설문조사에서 자영업자는 제외되었는데, 노동공
급 조절 및 조세회피 등으로 총급여액 등을 조정하기가 용이한 자영업자의 경우 EITC 
지급체계에 대하여 더 잘 이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19) 김문정･김빛마로(2020)는 2020년 저소득 1,600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과 지급, 근로장
려금 제도 인지 여부, 가구 인적사항, 경제활동, 자산 현황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20) ‘근로장려금은 지원상한액이 점점 올라가는 점증구간, 유지(평탄)구간, 점점 줄어드는 감소구간이 있
다는 것을 2019년 상반기 당시 알고 계셨습니까?’

21) ‘점증구간에서는 소득이 증가하면 근로장려금을 더 많이 받는 것을 2019년 상반기 당시 알고 계셨습
니까?’

22) 근로장려금 비수급자의 경우 7.9%, 8.4%가 ‘알고 있었음’이라고 대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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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이용하여 소득 종류, 근로형태 등 EITC 수급자 특
성을 살펴보고, 집군분석을 이용하여 납세자의 행태반응을 분석하였다. EITC 수혜자 
중에 일용근로자와 사업소득자, 특히 인적용역 종사자 비중이 상당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근로소득만 있는 수혜가구 중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의 비중이 50% 
이상이고, 상용근로소득 없이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의 비중은 40% 이상이다. 전
체 수혜가구 중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의 비중은 40%에 이르며, 그중 60% 이상이 배달
원 등 인적용역 업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정책대상자의 소득 종류와 근
로형태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EITC 미시자료를 이용한 집군분석에서는 소득 종류, 신고 유형, 업종, 연령 등 다양
한 납세자 특성별 분석을 수행하였으나, 의미 있는 행태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집군
이 관측되는지의 여부는 노동공급 탄력성, 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 수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행태반응이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
다. 미국의 EITC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도 집군의 크기는 분석 지역과 시기에 따
라 크게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사업소득을 산출할 때 조정률을 적용
하여 사업자가 필요경비를 조정할 여지가 없는데, 이러한 제도적 요인도 행태반응이 나
타나지 않는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집군분석에서 행태반응이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학술적･정책적 
시사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23) 첫째,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EITC 정책대상자들이 
일반적인 정적 노동공급 모형(standard static model)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
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노동공급 모형에서는 경제주체들이 노동으로 인한 한계비효용
과 처분가능소득의 한계효용이 같을 때까지 일하는데, 이러한 모형에 따르면 EITC로 
발생한 kink 부근에 집군이 관측되어야 한다(Saez 2010). 둘째, 집군이 관측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EITC의 근로장려 효과가 내연적 한계에서 제한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는데, 이는 저소득층 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Saez(2002)는 최적 조

23) 집군분석에 따른 결과는 경계점 부근의 경제주체들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여 외적 타당성이 제한적이
라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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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론을 통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방식에 있어서 EITC와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NIT)를 비교하였는데, 노동공급효과가 주로 외연적 한계에서 나타나는 
경우 EITC가 NIT보다 사회후생을 더 많이 증가시키고, 근로자들의 행태반응이 내연
적 한계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NIT가 더 나은 방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내연
적 한계에서 행태반응이 민감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였다는 점에서 저소득층 
지원 방식 결정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셋째, EITC 개편
에 대한 미시 시뮬레이션 모형에서 행태반응을 어떠한 방식으로 고려하느냐에 따라 세
수 및 재분배 효과가 유의미하게 달라질 수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내연적 한계에 있
어서 행태반응은 미미한 수준이라는 가설을 뒷받침한다. 

EITC는 앞으로도 취약계층 지원정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판단
된다. 후속 연구에서는 Bastian and Jones(2021)와 같이 경제주체의 행태반응을 반
영하여 자원배분의 관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연구가 수행되길 기대한
다. Bastian and Jones(2021)는 EITC로 인한 납세자의 행태반응을 고려했을 때 연 
근로장려금 지출금액의 83%가 세수증가 및 복지지출 감소로 상쇄됨을 추정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을 위해서는 다양한 빈곤정책에 대한 미시자료가 과세자료와 연계되어 
연구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적인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
으로의 복지재정 수요와 재정부담을 고려하면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반드시 필
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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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18] Saez(2010)의 분석 결과

자료: Saez(2010, p.192)의 Figur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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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독일의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각각 설치하고 있는 특별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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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인데, 그 내용을 분석해보면 편익과세 원칙을 구현하는 수단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한
국에서는 부담금의 부과주체, 귀속주체, 사용주체가 각각 다르게 규정되면서 편익과세 원리
를 구현하는 헌법재판소의 네 가지 허용요건들이 부담금 전체에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적 단위에서 편익과세 원리를 구현할 수 있는 지방부담금 제도를 도입하고, 
이들이 헌법재판소의 네 가지 허용요건들을 준수하도록 한다면 편익과세로서의 부담금 제도
가 상당한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방자치법에 지방부담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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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신설하는 지방부담금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네 가지 허용요건들을 엄격하게 적용
한다면 기존의 국가부담금에도 상당한 변화가 촉발되어 사회 전반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
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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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990년대에 들어와 정부가 개인과 법인에게 조세가 아니면서 강제적인 부담금을 부과
한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었다. 1998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이러한 비판은 더욱 강
하게 제기되었다. 2001년 정부는 이러한 강제적인 경제적 부담이 허술하게 관리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조세라는 명칭이 붙어있지 않
는 사실상의 강제적 부담들이 정부의 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부담금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각종 부담금
에 대한 총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정된 법률이다. 그런데 부담금을 어떻게 정의
할 것인가는 법률의 제정 과정에서 제기된 가장 어려운 문제였다. 기본법 제2조에서는 
부담금을 ‘법률에 따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
로 정의하는데, 여기서 핵심적 개념은 ‘공익사업 관련성’으로 기본법은 그 내용을 명확
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본법 제3조는 부담금을 ‘별표’로 규정하는 형
식을 채택하였는데, 이러한 규정 방식은 부담금에 대한 보편적 정의가 성립하기 어렵다
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1) 

부담금의 핵심적 특징인 ‘공익사업 관련성’에 대한 요건이 개념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개별 부담금의 부과에 대해서는 1998년 이후 헌법소원들이 많이 제기되었다. 헌법재
판소는 부담금 판결에서 독일의 헌법재판소 판례를 참조하여 부담금에 대한 허용요건
으로서 ‘집단적 동질성’, ‘객관적 근접성’, ‘집단적 책임성’, ‘집단적 효용성’ 등 네 가지를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 요건들을 중심으로 부담금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시작
하였는데, 점차 이 네 가지 요건이 다양한 형태의 부담금들을 일률적으로 규율할 수 없
다는 딜레마에 직면하였다. 부담금 제도에 대한 법학계의 연구로서 박영도(2009), 윤
성현(2012), 권순현･차현숙(2014)은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지 못하는 법학계의 고
민을 토로하고 있다. 

부담금의 성격에 대한 연구로서 옥동석･전수경(2022)은 한국의 부담금이 독일의 특

1) 별표에서는 모두 90개의 부담금이 부담금, 분담금, 납부금, 부과금, 출연금, 부가금, 납입금, 이익금, 보
증금, 조성금, 기여금, 협력금, 통행료, 조성비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열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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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부담금(Sonderabgaben) 제도를 본뜬 것이며 또 편익과세 원칙을 구현하는 수단이
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부담금에 대해 제시한 네 가지 허용요건들
은 편익(또는 급부)과 대가의 상응관계를 -비록 느슨한 형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파
악하여 ‘동질적 집단이 누리는 편익에 대해 대가적 성격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편
익과세란 정부를 서비스 제공자로 인식하여 서비스의 편익을 누리는 자가 그 대가를 부
담해야 한다는 원리를 조세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다. 이들은 부담금의 핵심 특징인 ‘공
익사업 관련성’이 편익과세 측면에서 해석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부담금의 이론적 성격을 편익과세 원리로 규정할 때 기존의 부담금들을 이 원리에 따
라 모두 재정비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는 많은 장애가 존재하기 때문에 예라고 대답
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가 네 가지 허용요건들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부담
금의 위헌여부 판시에서는 이들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부담금의 설치 및 운용 권한은 각각의 중앙행정기관에 있는데, 이들 기관은 각각의 부
담금 수입을 ‘공익사업 관련성’에 충실하기보다는 지역간 격차해소 등 다양한 정책목표
들을 위해 지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부담금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방부담금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할 것이다. 현행의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부담금의 설치 
및 운용 권한을 중앙정부에만 두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역단위에서 편익과세 
원리에 따라 부담금을 도입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에
서 출발하여 부담금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부담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
할 것이다.

다음의 제Ⅱ장에서는 부담금이 편익과세를 구현하는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인
데 옥동석･전수경(2022)의 논의를 정리 소개한다. 제Ⅲ장은 독일의 특별부담금 제도
를 설명할 것인데,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주(Länder) 정부에서도 부과된다는 사실을 강
조할 것이다. 제Ⅳ장에서는 우리나라 부담금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헌법재판소의 
부담금 허용요건을 충실하게 구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지방부담금 제도의 의의를 강
조할 것이다. 제Ⅴ장에서는 지방부담금 제도의 도입방안으로서 다양한 입법대안들을 
살펴보고 그 각각의 장단점을 평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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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편익과세로서의 부담금 제도

편익과세는 사람들이 정부로부터 수령하는 서비스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는 형태로 조
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수입 재원은 일반적 용도의 재원과 특정한 용도
의 재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편익과세는 후자에 적용되는 조세의 원칙이 된다.2) 편
익과세를 통해 특정한 용도의 재원을 확보한다면 정부는 보다 계약적인 기반에서 운영
되어 사회적 효율성은 제고될 수 있다. 편익원칙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개인들이 부담하는 조세 금액 사이에 어떤 형태로든 대가적인 관계
를 논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서비스에서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성격이 존재하여 무임승차의 문
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대가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수혜자 
집단과 수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
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에게 편익을 주는 사업과 활동에 대해서는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기 때문에, 수혜자와 정부서비스 사이의 연계를 가능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다
시 말해 급부-대가의 관계를 객관적이고도 논리적으로 입증하려는 노력이 있을 때 편
익과세의 원리는 현실에서 보다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시장에서는 수요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라는 산출물에 대해 대가를 제공하고, 산출물
은 수요자에게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이익(급부)을 제공한다. ‘쿼드 프로 쿼(quid pro 
quo)’의 관계에서 산출물 생산원가를 그 수혜자로부터 충분히 보전한다면 UN의 SNA
지침에서 규정하는 ‘경제적으로 유의한 가격(economically significant price)’이 된
다. 그리고 이 경우 대가의 총금액은 매출수입(sales)으로서 간주된다. 만약 그렇지 않
고 대가가 생산원가에 미달한다면 그 차액은 일반적 용도의 조세로 보전된다. 이 경우
에는 ‘경제적으로 유의한 가격’이 되지 않고 또 매출수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대부분
의 행정수수료들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들 수입은 매출수입과 구분된다. 

대가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체제를 통한 재원의 조성이 사실상 불가능하
다. 그러나 비록 직접적이고도 분명하게 대응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환관계

2)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한국에서는 용도지정 조세(earmarked tax) 또는 목적
세가 편익과세보다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주로 도입되고 있다. 편익과세 구현의 필요성에 대한 논
의는 Wagner(199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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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습이 느슨하게나마 형성되어 있는 경우들은 많이 존재한다. 여기서는 ‘공익사업 
관련성에 의한 재정책임’을 논증함으로써 공익사업에 대한 잠재적인 수혜집단으로부
터 그 재원을 일방적으로 조성할 수 있다. 시장에서와 같은 명확한 대응관계는 아니지
만 논증으로 대가적 관계를 설명하며 강제적 성격의 재원을 부담시킨다면 편익과세가 
구현될 것이다.

편익과세는 정부서비스를 생산하는 공익사업에 대한 일종의 준가격책정(quasi-
pricing)인데, 준가격책정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대가적 관계에 
대한 논증이 필요하다. 만약 경제적 분석을 통해 논증할 수 없다면 특정 집단에 대한 부
담금은 그 집단에 대한 정치적 반감의 선동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다. 물론 잠재적인 대
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경제적 분석은 상당한 가정들을 전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
관적 요소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실증경제학적 분석이 대가적 관계의 논
증에 상당한 도움을 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전통적으로 독일에서는 현금의 공과금(Abgaben)을 조세(Steuern), 특혜부과금
(Vorzugslasten), 특별부담금(Sonderabgaben)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는데, 특혜
부과금은 다시 수수료(Gebühren)와 기여금(Beiträge)으로 양분한다.3) [그림 1]은 대
가관계에 기초하는 시장메카니즘과 집단적 결정에 의존하는 정치메카니즘을 양 극단
으로 하는 스펙트럼 상에서 현금 공과금의 유형별 위치를 표현하고 있다. 조세는 일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대가관계 없이 부과되는 공과금이고, 그 나머지 특별부담금, 기
여금, 수수료는 모두 보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

수수료는 시장메카니즘이 완벽하게 적용되지만, 특별부담금과 기여금은 대가관계
가 느슨하게 작용하는 공과금이다. 이들은 대가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수수료
가 아니지만 느슨한 형태로는 대가관계를 논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조세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특혜부과금(Vorzugslasten)은 대가관계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를, 그렇지 않고 집합적인 집단이 대가로서의 이득을 누리는 경우를 특별부담금이
라고 한다.4) 따라서 특별부담금은 느슨한 대가관계를 기초로 하지만 그 대가관계가 집
단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3) Roggenkamp(2018)의 내용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옥동석･전수경(2022) 참조. 
4) Roggenkamp(2018, pp.35-3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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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독일의 공과금 유형들

정치메카니즘 시장메카니즘

조세[Steuern] 특별부담금
(Sonderabgaben)

기여금
(Beiträge)

수수료
(Gebühren)

특혜부과금
(Vorzugslasten)

자료: 옥동석･전수경(2022, 127쪽) 참조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는 특별부담금의 허용요건들을 1980년 직업교육부담금 판
례를 통해 ‘집단의 동질성’, ‘부과목적과 납부의무자의 특별한 관계’, ‘집단적 효용성’의 
3가지로 정리하였다.5) ‘집단의 동질성’은 특별부담금을 부담하는 구체적 집단을 명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집단의 효용성’은 당해 집단이 획득하는 구체적 이익을 명시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느슨한 대가관계는 ‘부과목적과 납부의무자의 특별
한 관계’를 중심으로 논증되어야 한다. 이는 ‘사항적･물적･객관적 근접성’과 ‘집단적 책
임성’으로 설명되는데, 당해 집단이 특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 역사적･
사회윤리적으로 특별한 책임이 있는지까지 판단하는 것이다. 

한국의 헌법재판소도 독일의 이러한 판례를 차용하여 「부담금관리 기본법」상의 부
담금에 대해 그 허용요건들을 판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부담금은 ‘특별한 과제를 위한 
재정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정 집단에게 과업과의 관계 등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조세
는 ‘일반적인 국가재정수요의 충당을 위하여 일반 국민으로부터 그 담세능력에 따라 징
수’ 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6) 다시 말해 부담금은 느슨한 대가관계에 기초하여 특정 
과제에 용도지정(earmarking)되는데 반해, 조세는 능력에 따라 부과되며 일반적인 
용도에 충당되는 것이라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부담금을 ‘재정충당 부담금’과 ‘유도적 부담금’으로 구분한 후 전자에 
대해 네 가지 허용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독일의 판례를 참조하여 ‘집단의 동질성’, 
‘객관적 근접성’, ‘집단적 책임성’, ‘집단적 효용성’ 등으로 정리하였다. ‘집단의 동질성’
은 ‘납부의무자들이 동질적 성격을 가진 특정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는가?’를, ‘객관적 

5) 본 문단의 내용은 김성수(2005, 16~17쪽) 참조.
6) 헌법재판소 판례, “구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제5항 등 위헌제청(2003. 12. 18. 2002헌가2 전원재판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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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접성’은 ‘부담금은 그 수입이 용도 지정된 특정 공익사업과 객관적 관련성을 가지는
가?’를, ‘집단적 책임성’은 ‘납부의무자 집단이 당해 공익사업에 재정적 책임을 져야 할 
이유가 있는가?’를, ‘집단적 효용성’은 ‘납부의무자가 당해 공익사업으로부터 이익을 얻
는가?’를 각각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위 네 가지 요건이 ‘유도적 부담금’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충족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유도적 부담금은 ‘법상의 명령이나 금지에 의하여 직접 규
제하는 대신에 금전의 부담을 지워 간접적으로 일정한 국가목적의 달성을 유도하는 기
능’을 한다. 대부분의 ‘유도적 부담금’은 외부효과를 교정하는 조세이기 때문에 편익과
세와 무관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옥동석･전수경(2022)은 유도적 부담금 역시 
느슨한 대가관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7)

헌법재판소는 2003년에 이 네 가지 요건들을 중심으로 ‘문예진흥기금 납입금’의 정
당성을 판시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그 이후의 부담금 판결에서는 네 가지 허용요
건을 감안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을 무시하며 판시하기도 하였다. 더구나 
2004년 7월의 수질개선부담금에 대한 헌법소원에서는 ‘유도적 부담금’ 이외에 ‘정책실
현목적 부담금’이라는 개념을 동원하여 부담금 부과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권을 정부에 
부여하였다.8) 느슨한 대가관계가 전혀 성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책적 목적을 추구
한다면 부담금이 허용된다는 입장을 취하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정책실
현목적 부담금’이라는 이유로 네 가지 요건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기본권 침해 여부 
등 최소한의 기준들을 중심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시작하였다.

네 가지 요건들이 구체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것과 달리,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
단하는 평등원칙과 비례성원칙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기에 부담금 허용여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윤성현(2012)은 “입법부나 행정부가 부담금 입법의 
정당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논증하도록 새로운 이론체계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하였다.9) 그리고 옥동석･전수경(2022)은 부담금 입법의 정당성이 –재정충당 부담금과 
유도적 부담금 모두에 대해- 편익과세 원리로 논증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7) 유도적 부담금은 외부효과를 교정하거나 가치재를 장려하는 목적을 가지는데, 옥동석･전수경(2022)
은 관련 공익사업을 통해 이들 부담금 납부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대가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주
장한다.

8) 헌법재판소 판례,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위헌소원(2004. 7. 15. 2002헌바42 전원재판부)” 참조.
9) 윤성현(2012, 27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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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독일의 부담금 제도

독일은 조세와 특별부담금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근거 
역시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연방정부 형태를 띠는 독일에서는 헌법(기본법)에서 연
방(Bund) 정부와 주(Länder) 정부의 권한을 구분하고 있다. 또한 조세의 부과권한과 
일반적인 입법권한을 구분하여 규정하는데, 연방과 주 사이의 조세 입법권 배분은 ‘제
10장 재정제도’의 제105조에서 규정하고 ‘일반적인 입법권한’의 연방·주 사이의 배분
은 제70조∼제74조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특별부담금은 조세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입법권한’에 관한 헌법 조항들의 적용
을 받는다. 특별부담금 이외의 기여금, 수수료 등 비(非)조세 공적부담들도 일반적인 입
법관할 규정에서 규율된다. 이러한 사실은 신정규(2017) 등 독일 특별부담금 제도를 
법학적으로 논의한 다수의 한국 논문들에서 언급되고 있는데,10) 독일의 문헌에서 직접 
관련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그러므로 {헌법 제10장 재정제도에서의} 재정헌법은 대개 일반조세의 수입으로 
일반적인 재원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기초로 하기에, 조세를 위주로 적용
되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의 재정조항 내에서 조세재원의 형태만을 특정적으로 
규정한다는 사실을 들어, 국가에 대해서는 여기서 언급된 조세 이외의 공과금
(Abgaben) 부과가 완전히 부정된다고 결론지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헌법은 수
수료 부과(독일기본법 제74조제22호와 제80조제2항)와 여타 공과금(독일기본법 
제106조제1항제5∼7호)의 가능성을 –물론 예시적으로 언급하였지만- 분명히 허
용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은 국가의 수입원을 조세라는 부과형태에 반드시 한정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여타의, 소위 비조세 또는 준재정적 공과금은 당연히 
헌법 {재정조항에 포함되는} 제105조의 특별한 입법권한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그와 유사한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원칙적으로 이들은 헌법 제70조의 
일반적 입법관할에 기초한다.”11)

이제 일반적인 입법관할을 규정하는 독일 헌법 제70조~제74조의 내용을 자세히 살

10) 신정규(2017, 155쪽 및 168∼170쪽) 참조.
11) Marcel Jäkel(2017, pp.632-633) 참조. 인용문에서 { }는 이해의 편의상 첨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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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기로 한다. 제70조에서는 연방에게 입법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한 주가 입법권을 
행사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후, 연방과 주의 입법관할 배분은 ‘전속적(ausschließli-
che)’ 입법관할과 ‘경합적(konkurrierende)’ 입법관할로 구분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71조는 ‘전속적 입법권한’을, 제72조는 ‘경합적 입법권한’을 규정하고, 
제73조와 제74조는 각각의 권한에 속하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열거하고 있다. 

연방의 ‘전속적 입법권한’을 규정하는 제71조는 연방법률에서 주(Länder)로 입법권
한을 명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 한하여 주가 입법권한을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리고 ‘경합적 입법사항’을 규정하는 제72조는 연방과 주의 입법권 행사에 관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제1항에서는 ‘경합적 입법사항’에서 연방이 입법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
우 주가 입법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제2항에서는 ‘경합적 입법사항’들 중에서 연방
이 입법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는데, 연방 전체에서의 균등한 생활조건 
또는 국가 전체의 법적 경제적 통일성이 중시되는 경우에 연방이 입법권을 가진다고 규
정한다.

‘전속적 입법권’과 ‘경합적 입법권’에 속하는 분야 및 사항들은 헌법 제73조와 제74
조에서 구체적으로 열거되고 있다. 제73조의 연방의 ‘전속적 입법사항’들은 대부분 국
방, 외교, 통화, 국제교역, 통신, 철도, 경찰, 통계 등에 해당되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연
방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권한을 위임하지 않는 이상 주가 입법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
런데 일반적으로 특별부담금은 경제문제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것이기에 제73조의 ‘전
속적 입법사항’과는 사실상 무관하다고 할 수 있다.

제74조의 ‘경합적 입법사항’에는 주로 경제, 산업, 환경보호, 수자원 관리, 도로 및 연
안 교통, 지역개발 등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된다. 이들 분야에서는 연방이 입법권을 행
사하지 않는다면 주가 특별부담금 관련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이들 분야에서 
연방의 입법권은 제72조제2항에 따라 ‘연방 전영역의 균등한 생활조건’ 또는 ‘법적 경
제적 통일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만 보장된다. 결국 특별부담금의 경우 ‘연방 전영역
의 균등’과 ‘연방적 통일성’이라는 조건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의 특별부담금 입
법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연방과 주는 각각의 입법권 범위 내에서 기여금(Beiträge), 
수수료(Gebühren), 특별부담금(Sonderabgaben)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독일에
서는 이들 중 가장 모호한 특별부담금에 대해서는 학설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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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허용요건들을 규정하고 있다. 신정규(2017)는 독일의 특별부담금 합헌성 심사구
조를 네 가지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다.12) 이제 이 네 가지 항목을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① 객관적 정당화 요건(Sachliche Rechtfertigungsgründe): 헌법재판소가 제시
한 허용 요건들인 집단적 동질성(Homogenität), 객관적 근접성(Sachnähe), 집단적 
효용성(Gruppennützigkeit), 집단적 책임성(Gruppenverantwortung) 등을 판단
한다.

② 기본권 침해조사(Überprüfung der Grundrechtsverletzung): 특별부담금은 
조세와 마찬가지로 의무적인 금전지급의무이기 때문에 헌법의 기본권적 관점에서 직
업의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침해 여부가 당연히 조사대상이 된다.

③ 형식적 합헌성 심사(Formelle Verfassungsmäßigkeitsprüfung): 특별부담금
의 부과에 대해서는 연방과 주 사이의 입법관할에 대한 헌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④ 재정헌법적 요구(Anforderungen aus der Finanzverfassung): 독일 연방헌법
재판소는 대의민주주의적 적법성과 통제를 위해 특별부담금에 대해서도 독일 헌법 제
110조가 준수되어야 함을 판시하였다. 즉 예산법적으로 완전하게 반영해야 하고, 적절
한 시차를 두고 객관적 정당성을 심사해야 하며, 적절한 시기에 특별부담금을 예산법적 
의미에서 문서화하고 공개해야 한다.

결국 ①~④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독일의 개별 주는 특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표 1]은 독일의 16개 주(Länder) 중 하나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
Westfalen) 주의 연도별 예산서에 포함된 ‘부록 7’의 특별부담금 현황을 보여준다. 낙
농진흥부과금과 하수처리분담금은 연방의 법률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독일 주
정부의 특별부담금에 대한 근거 법률은 반드시 주 법률(또는 조례)에서만 나타나는 것
이 아님을 알 수 있다.

12) 본 항의 내용은 신정규(2017, 168~177쪽)를 참조하며 재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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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주 특별부담금

유형 법적 근거 부과목적 부과 대상 수혜자

NRW 
농무부 
부과금

NRW 농무부 부과금법
(Umlagegesetz-Uml
G); 1951. 7. 17. 제정, 
2003. 12. 17. 최종개정

NRW 농무부의
재원확보

NRW의 
농업, 임업 

사업장

NRW의 농업 및 
농부에 대한 진흥, 
보호 그리고 
농촌지역 발전

낙농
진흥

부과금
낙농법 제22조

- 우유 품질개선
- 우유생산 위생개선
- 낙농 자문
- 우유등급검사

낙농업자

- 주 낙농협회
- 주 규제협회
- 농업협회
- 독일낙농협회

수렵 
납입금

주 수렵법 제57조
(LJG NRW)

수렵인에 대한 혜택 
(용도지정)
1.수렵 진흥 및 재원 조성
2.수렵지식 및 

수렵피해방지를 위한 
연구센타 비용 80% 부담

수렵면허
 소지자
추적면허
 소지자

- 수렵인
- 추적인
- 수렵진흥 법률에 

의한 협회, 예컨대 
주 수렵협회 등

가축질병
기금 

기여금

가축질병법 집행법, 
그리고 가축질병기금 
기여금에 대한 규정 

- 보상
- 지원
- 가축질병 치료

가축소유자
반려동물 
소유자

가축소유자
반려동물 소유자

어업 
부과금 주 어업법 제36조 어업위원회의 자문에 

따른 어업공제 촉진 낚시꾼 어업권자와 
어업협회

물이용
손실 

분담금

주 수자원법, 
주 어업법

물사용으로 인한 
어업손실 보상. 어업자원, 
물 생태계 개선 정책

시설 운영자
(수력발전 및 
수자원 이용)

법인들(예컨대, 
어업권자, 
어업협회, 대학 등)

승마 
분담금 주 경관법 제51조

- 승마 편의 및 장비
- 승마에 의한 민간도로 

손괴의 수선 편익

승마
이용자

승마이용자 및 
손괴보상 수혜자

하수 
처리 

분담금
하수처리분담금법 물 품질의 유지 및 개선 하수

배출자

편익수혜 집단
(지자체, 산업, 상업, 
민간, 공공사회집단, 
특별법인으로서의 
위원회 등)

수자원 
부과금 수자원이용법 수량 보전 및 수자원 

이익의 회수

지하수 및 
표면수 
이용자

주(Land); 2006년 
이후 물관리기본지침 
(WRRL)의 집행 
재원 보전

보존지역
대체 

보상금
주 수자원법 수변 구역의 보전 홍수지역 

사업자 지자체

자료: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2017년도 예산서(Haushaltsplan),
pp.136-1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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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방부담금 제도의 필요성

한국의 부담금 제도를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네 가지 허용요건에 따라 재정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한국에서는 부담금의 부과주체, 귀속주체, 사용주체가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편익과세의 원리를 구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부
담금의 법적 부과주체인 중앙행정기관이 부담금을 부과하지만, 부담금 수입은 국가, 
지자체(광역, 기초) 등으로 각각 귀속된다. 그리고 부담금 수입의 귀속주체가 부담금 수
입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귀속된 부담금 수입 중 상당 부분을 중앙정부
가 보조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담금은 편익과세의 
원리를 구현하기 보다는 지자체 간 균형배분 등 여타의 정책적 목적에 따라 그 집행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성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부담금 재정운용의 두 가지 사례를 예시하기
로 한다. 소음부담금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
과된다. 이는 국토교통부 장관에 의해 부과･징수되는데, 2020년에 소음부담금은 국토
교통부 산하기관인 지방항공청(서울, 부산, 제주)에 의해 4,464백만원이 부과 징수되
었다. 각 항공청별 징수 내역은 서울지방항공청 1,694백만원, 부산지방항공청 1,013
백만원, 제주지방항공청 1,757백만원 등과 같다.

이렇게 징수된 4,464백만원은 중앙정부의 교통시설특별회계로 귀속된 후 국고보조
금 형태로 소음피해가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로 배분된다. 이들 금액은 국고보조금이
란 항목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서에서는 지역별로 구체적인 사
용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 소음부담금 수입이 징세지 원칙에 따라 배분되고 
있는지 여부를 중앙정부 예산서에서 확인하지 못한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의 2020년 예산서에 따르면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
업으로 제주도가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전입금은 23억원이다(제주특별자치도본청 예
산서 249쪽). 이러한 수치는 지역공항에서 징수된 소음부담금이 해당 지역에 배분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사실을 시사한다.13) 그리고 소음부담금이 귀속되는 교통시설특별회
계의 공항계정에서는 세출이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경비 이외에 

13) 제주지방항공청이 부과한 소음부담금은 17.6억원으로 23억원과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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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신설･개량･확충 등에도 사용될 수 있다(「교통시설
특별회계법」 제6조제2항). 따라서 소음부담금이 외부성의 교정조세 원리에 따라 비행
기 소음 감소를 위한 공익사업에 반드시 투입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또 다른 사례로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을 들 수 있다. 개
발부담금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징수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징수된 개발부
담금의 50%는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토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이를 제외
한 나머지 금액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원으로 
귀속된다. 기획재정부의 「2020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개발부
담금은 전국 시･군･구에서 4,283억원이 징수되었다. 이중 약 52%인 2,227억원이 기
초자치단체(시･군･구)로 배분되었고, 나머지 48%인 2,056억원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에 편성되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배분된다.

결국 앞의 두 가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부담금의 부과주체, 귀속주체 그리고 사용
주체는 부담금의 기본적인 요건인 ‘공익사업 관련성’과 무관하게 규정되고 있다. 이러
한 사정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요구하는 부담금의 네 가지 허용요건을 개별 부담금에서 
충족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만약 중앙행정기관에 귀속되는 부담금 수입을 편익
과세 원리에 따라 징수지역으로 전액 돌려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할 경우, 국가보조금 
형태로 혜택을 누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반발이 발생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간 재
정갈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만약 독일의 주 정부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부담금을 신설할 수 있도록 허
용하고 이들에 대하여 헌법적 요건들을 강화한다면 부담금 제도의 점진적인 발전을 촉
발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부담금은 전국적 차원에서 부담금의 허용요건을 충족하는 경
우를 -독일에서는 연방 전 영역의 균등한 생활조건과 통일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 대상
으로 하고 있기에, 오직 지역에서만 허용요건들이 충족되는 부담금은 국가부담금의 대
상이 되지 않는다. 부담금 허용요건이 전국적 차원이 아닌 지역적 차원에서 충족되는 
경우에는 지방부담금을 허용해야 한다. 지방부담금을 허용함으로써 지역사회 차원에
서 편익과세 원리를 강화하여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지방부담금 제도를 도입한다면 지방부담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내용
에서 헌법적 요건들이 강화될 수 있다. 지방부담금의 지역적 관련성을 충분히 파악하여 
관련 공익사업의 내용을 결정할 필요가 생기기 때문이다. 만약 A지역 납부의무자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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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임(또는 ‘집단적 책임성’)이 인정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재원으로 수행하는 공익사
업의 이득이 A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나타난다면 헌법적 당위성은 취약
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담금의 헌법적 당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부담금 사용처
의 지역적 연계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공익사업의 내용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부담금과 공익사업의 지역적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는 ‘유도적 부담금’에서 더 강
하게 나타난다. 예컨대 A지역에서 나타나는 환경오염을 억제하기 위해 일률적 기준으로 
국가부담금이 부과되고, 그 재원으로 수행하는 공익사업이 A지역의 환경오염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지 않는다면 헌법적 요건은 충족되지 않아 위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환경
오염을 교정하고자 A지역에서 납부한 ‘유도적 부담금’은 A지역의 환경오염절감에 사용되
어야 ‘공익사업 관련성’이 확보될 수 있다. ‘유도적 부담금’에서는 부담금의 피구조세 효과
와 외부효과 억제를 위한 재정사업 사이의 ‘정책결합’ 논거가 강하게 작용한다. 유도적 부
담금에서는 정책결합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지역적 연계성을 중시해야 한다.14) 

국회예산정책처의 결산분석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점이 지적되고 있다. 박인화 외
(2008)는 환경분야 외부비경제의 대리변수가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부담금 수
입과 지출 간 연계성 미흡’이라는 점을 해결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환경개선특별회
계로 귀속되는 부담금은 대기, 수질, 폐기물, 자연 등 각기 상이한 부문에 다른 부과목적을 
가지고 부과되지만, 동 회계로 일괄적으로 귀속되어 투자 우선순위사업에 따라 통합적으
로 지출됨으로써 수입과 지출의 연계성을 추적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15)

마찬가지 이유로 이원희(2013)는 국가관리 부담금의 지방세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공익사업과 피구조세를 합리적으로 결합하기 위해서는 환경관련 부담금의 지역관리 
필요성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환경오염 등은 지역적 성격이 강하기에 관련 정보의 수
집, 정책수립 및 집행, 환경보호 관리 및 감독 등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비해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고 문제에 대한 대응도 신속하다고 보았다. 환경관련 외부성에 
대한 부담금, 규제, 재정사업을 결합하기 위해서는 단일의 주체가 부담금 수입과 사업
시행, 규제를 총괄 관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환경예산은 중앙정
부를 중심으로 운용됨으로써 부담금과 공익사업, 규제를 적절하게 결합할 수 없다.

14) 정책결합으로 외부효과 절감의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면 ‘유도적 부담금’ 즉 피구조세의 납부 금액은 줄
어들 수 있다. 옥동석･전수경(2022)은 부담금의 이러한 절감 효과를 편익과세 원리로 설명하고 있다. 

15) 박인화 외(2008, 316쪽) 참조. 4대강 수계관리기금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강상규(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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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정책제언: 지방부담금 제도의 도입방안

박지현(2015)은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부담금 중에서 ‘외부효과의 
지역적 범위’와 ‘관련 공익사업의 내용’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이
양되어야 할 부담금을 선정하였다.16) 외부효과가 지역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당해 
부담금의 재원으로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외부효과 교정을 위한 공익사업을 수행해야 
적절하다. 따라서 외부효과와 관련 공익사업에 지역성이 강한 부담금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그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박지현(2015)은 지방부담금이라는 새로운 정책 이슈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가부담금의 지방이양에는 심각한 한계가 존재한다. 
국가부담금 중 상당수는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부담금 수입
을 총괄 관리하며 지역별로 배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해당 지역에서 징수된 부담
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경우 지역균형적 차원에서 배분하는 기존의 효과가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현행 부담금의 지방이양만을 주장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에 
부담금 수입 배분을 놓고 제로섬 게임(zero sum game)의 갈등이 야기될 것이다.

민기 외(2018)는 관광객 및 이주인구의 증가로 제주도 생활폐기물이 급증하는 현상
을 지적하며 이에 따라 증가하는 처리비용을 지역단위의 환경부담금으로 해결할 필요
성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부담금 제도가 「부담금관리 기본법」이라는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부담금에 얽매여 있는 한 지역단위의 부담금을 도입할 법적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
는다. 독일의 경우 ‘균등한 생활’ 또는 ‘연방적 통일성’이라는 조건이 필요한 경우가 아
니라면 주별로 지방부담금이 인정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지방환경부담금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부담금을 신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우리나라의 부담금 
제도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는 법적 방안으로는 행정자치부가 소관하는 「지방자치단체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신규로 제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 법이 지방부담금에 대한 
특별법으로서의 지위를 누리도록 하되,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준하는 관리를 통해 주민
들의 기본권이 제한되거나 침해될 소지를 없애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안에서는 기획재정
부가 소관하는 국가부담금과 행정자치부가 소관하는 지방부담금이 기능적으로 완전 분

16) 박지현(2015)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과 한계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2021, 51~5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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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부담금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자 총괄적인 관리체계
를 구축하고자 했던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제정 취지가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부담금을 제정할 수 있다
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지방부담금도 그 적용 대상임을 
명시하는 것이다.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의 가산금 및 부과･징수･이의신
청, 신설 및 변경에 관한 심사, 부담금운용계획서 및 부담금운용보고서의 작성, 부담금 
운용의 평가,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들이 지방부담금에도 적
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17) 이는 지방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면서도 「부담금관리 기
본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헌법재판소의 부담금 허용요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
고 독일의 사례를 통해 지방부담금 제도를 주장하는 것에 한정된다. 지방부담금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된다면 이를 위한 법실무적 논의는 더욱 활성화될 것
이기에 보다 세련된 법적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독일 이외의 국가들에서 
편익과세를 구현하는 부담금 제도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법률적 해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지방부담금을 신규로 도입한다면 기존의 국가부담금과 달리 헌법재
판소의 네 가지 허용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만약 기존의 국가부담
금에 헌법재판소의 네 가지 허용요건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기존 실무에 상당한 혼란과 
갈등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네 가지 허용요건을 존중
하기 위해서는 신설되는 지방부담금 제도에 우선적으로 엄격한 적용이 필요할 것이
다.18) 지방부담금 제도를 통해 헌법적 원칙들이 -다양한 가치들이 분출하는 상황 속에
서 사회적 판단을 내리는 원칙들을 제공하는- 사람들에 의해 수용되고 존중받는다면 
부담금 부과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갈등은 장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17) 「지방자치법」 제1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분담금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동일한 방법으로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 내의 특정 공익
사업과 관련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고,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산정기
준, 부과요율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그리고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 지방부담금이 법
률의 적용 대상임을 명시하고, 부담금의 ‘신설 및 변경심사’, ‘부담금 운용 평가’, ‘부담금운용심의위원
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조례의 형태로 지방
부담금을 설치하되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의한 심의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다.

18) 특히 ‘객관적 근접성’에 의한 ‘집단적 책임성’, ‘집단적 효용성’은 지방부담금과 관련되는 여러 경제적 
변수들의 내용과 규모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 지방부담금 부과로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
와 공급에 나타나는 파급효과를 판단하며 헌법적 요건들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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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of  the Local Charge(Levy) System in Korea

Oak, Dongsuk* Hong, Jumi**

Abstract

In 2003,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suggested four requirements for the charge 
under the ‘Basic Law on Charge Management’, referring to the special charge 
(Sonderabgaben) system established by the federal and state governments of  Germany. 
These are ‘homogeneity of  the group’, ‘objective proximity’, ‘collective responsibility’, 
and ‘collective utility’, and when analyzing the contents, the charge is understood as a 
means of  implementing the principle of  benefit taxation. However, in Korea, the four 
permissible conditions embodying the principle of  benefit taxation are not consistently 
applied to all charges.

This study argues that if  the local charge system is introduced as a means of  realizing 
the principle of  benefit taxation at the regional level and they comply with the four 
permissive requirement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charge system as a benefit 
taxation will make significant progress. In order to introduce local charg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basis for establishing local charges in the ‘Local Autonomy Law’ 
and to manage local charges together with national charges. If  the constitutional court’s 
four permissive conditions are strictly applied to newly established local charges, it will 
trigger significant changes in the existing national charges and contribute greatly to 
improving the efficiency of  society as a w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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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우리나라는 일본 제도를 모방한 고향기부제도를 2023년부터 실행할 예정이다. 이 논문은 우
리나라와 일본의 고향기부제도를 간단히 정리하고 이들 간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체계적으
로 비교 분석한다. 양국 고향기부제도의 공통적 핵심 내용은 자치단체에 대한 기부를 유도하
기 위해 기부자들에게 세제혜택을 제공할 뿐 아니라 각 자치단체는 기부자들에게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국의 주요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고향기부제도는 
일본과 달리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기부금 상한을 소득에 관계없이 설정하고 그 상한의 소득 
대비 비율이 상당히 낮다. 둘째, 우리나라는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기부금 하한을 설정하지 않
기 때문에 극소액의 기부를 유발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고향기부제도는 이 제도의 
중요한 목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포함하지 않음을 지적하는 등 제도 자체
에 대한 분석과 일본의 제도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 정착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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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고향사랑기부제는 문재인정부가 계획한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국정
과제의 주요 내용이었다. 이는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게 기부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부를 장려하여 지방재정 보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
다(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국회에서 긴 논의를 거쳐 2021년 「고향사
랑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사랑기부금법)을 제정하였으며 준비기간을 거쳐 2023년
부터 실행할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금법에 서술된 법률제정 취지는 다음처럼 요약 가능하다(법제처 국가
법령정보센터 2022). 최근 비수도권 인구의 유출이 가속화되어 수도권 인구 비율이 전
체 인구의 50%를 넘어설 정도로 우리나라 인구 분포의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
다. 따라서 고향 등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 기부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열악한 지방재
정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건전한 기부문화
를 조성한다. 이 제도를 개략적으로 정리하면, 기부자는 자신의 주소지 외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해 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에서 세제혜택을 부여할 뿐 아니라 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 등
의 답례품을 제공함으로써 기부를 유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이 2008년 도입한 고향납세제도를 모방하여 고향기부제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염명배(2021)는 우리나라의 고향기부제도 관련 다양한 연구와 법
제화 과정을 포괄적으로 정리한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고향기부제도에 대해 논의한 약 
40편의 연구를 시기별, 그리고 제도연구 및 실증연구의 유형별을 구분하여 서술한다. 
그동안 이루어진 거의 대부분의 연구는 일본 제도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하거나 혹은 우
리나라에 도입할 때의 효과 등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도입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예외
적으로 주만수(2017) 등 극소수 연구만이 일본제도의 비효율성을 강조하면서 제도 도
입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제시한다.1) 고향기부제도 도입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고향기부 관련 연구는 염명배(2021)가 포괄적으로 정리하였고, 이 논문은 새로이 제정

1) 최근 일본에서 고향기부제도가 답례품 제공 및 과도한 세제혜택으로 인해 지방재정을 왜곡시키고 국
가경제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것임을 우려하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水田健一
(2017), 佐藤主光(2017), 土屋仁美(2020) 등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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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법률 내용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기존문헌을 다시 논의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제도는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모방에서 출발한 것이므로 자

치단체에게 기부할 때 세제 혜택을 부여하며 기부자에게 답례품 제공하는 등 많은 공통
점을 갖는다. 반면에 세제 혜택의 크기 및 혜택 부여방식 등의 차이점도 발견된다. 이 
논문의 목적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고향기부제도를 세제 혜택과 답례품 제공 등 유인제
도 중심으로 주로 재정적 측면에서 비교 검토하여 우리나라 제도의 특성을 파악하고, 
일본의 경험과 논리적 추론을 통해 우리나라 제도를 평가하며 향후 제도 보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법률 제정 이후 실행을 앞두고 염명배(2021)는 일
반적이고 포괄적인 단기 및 중장기 개선방향을 제시하므로 이 논문에서 도출하는 정책
적 시사점은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제도 도입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사
항을 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서론에 이어 제Ⅱ장에서 양국의 고향기부제도를 세금공제제도, 답례품 제공 및 필요
경비 제한 제도로 구분하여 소개하고 제Ⅲ장에서 양국의 제도를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
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한다. 비교 분석은 세제혜택 규모 및 공제구조, 정부 간 재원
배분, 그리고 답례품 제공 및 행정비용 관련 제도로 구성한다. 제Ⅳ장은 고향기부제도
를 평가하는 시각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 포괄적으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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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우리나라와 일본의 고향기부 유인제도 개요

1.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가.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

우리나라 고향기부제도의 세제혜택 부여 방식은 비교적 단순하다. 자치단체에 대한 10
만원까지의 기부금에 대해 전액을 세액공제하며 10만원 초과 500만원까지의 기부금
에 대해 16.5%를 세액공제한다. 기부금 한도를 500만원으로 제한하여 이를 초과한 기
부는 불가능하다.

고향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국세와 지방세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그 방식은 정치
자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동일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르면, 2023년부터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의 10/11을 국세인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며, 
1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10만원에 대해 10/11, 그 초과 금액
에 대해서는 15%를 세액공제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조세제한특례법」에 의한 
세액공제의 1/10을 개인지방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한다.2) 즉 개인지
방소득세의 세액공제 크기는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의 1/11, 10만원 초
과 5백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10만원에 대해 1/11,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5%이다. 자치단체는 고향기부제도를 통해 기부금수입을 얻지만 지방소득세 세액공
제로 인하여 기부자의 납세지 세수는 감소한다.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는 거주지, 근
무지 등으로 다양하므로 세수가 감소하는 자치단체는 기부자의 지방소득세 납세지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유념해야 할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가 특별광역시
세이며 시군세라는 점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기부에 의한 수혜는 모든 유형의 자치
단체가 얻을 수 있지만 개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도와 자치구는 세수 감소의 위
험으로부터 자유롭다.

2) 이는 소득세 공제액 혹은 감면액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에서 자동적으로 공제 혹은 감면하도록 규
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제1항에 의한 것으로 이 규정은 202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
용된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고향기부제도 비교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55

나. 고향사랑기부에 대한 답례품과 필요경비 제한

고향사랑기부금법 제9조는 고향사랑기부를 촉진하기 위해 기부 받은 자치단체가 기부
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때 기부금 대비 답례품 가치의 비율인 
답례율의 상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는데, 동법 시행령 제5조는 이를 30%로 규정한
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기부 받은 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3만원 이내의 답례품을 제
공할 수 있다.

동법 제9조제2항과 제3항은 답례품의 성격에 대해서도 규정한다. 답례품은 지역특
산품 등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자치단체가 해당 자치단체
의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지역상품권), 혹은 해
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써 조례로 정하는 것 등이다. 이와 
동시에 현금,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 지역상품권 이외의 유가증권,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물품은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각 자치단체는 전년도 고향사랑기부금의 일정비율 이내에서 기부금 모집과 운용 등
에 필요한 홍보비 및 운영비 등의 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제7조는 이 비율
을 기부금액이 클수록 낮아지도록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행정비용의 상한은 전
년도 기부금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15%, 10∼100억원 이하인 경우 13%, 100∼200
억원 12%, 200억원 초과 시 10%이다.

2.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

일본 고향납세는 일반 기부금에 대한 적용하는 소득세 및 주민세의 공제제도에 더하여 
주민세를 추가 공제하는 특례를 도입한 것이다.3) 이 제도는 기부금에 대한 공제제도의 
특례인데, 기부금액에 따라 주민세 부담이 경감되기 때문에 납세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
이다. 고향납세의 특례는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 또는 기초자
치단체인 시구정촌에게 기부했을 때 2천엔을 초과하는 부분의 일정한 상한액까지 세
액을 기부금만큼 전액 공제하는 것이다.4) 기부자는 전액공제한도 이내라면 2천엔만 

3) 일본의 주민세는 소득할과 균등할로 구성되지만 이 논문에서 주민세란 주민세 소득할을 의미하며, 이는 
우리나라 개인지방소득세와 동일하게 기능한다.

4) 고향기부에 대한 이러한 세제혜택은 해당 납세의무자가 그 기부로 설치된 설비를 전속적으로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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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해서 고향 등 자신이 선호하는 자치단체의 세입을 늘려줄 수 있다.
고향납세 제도 도입 이후 기부금 규모가 크게 증가하여 2021년 8,302.4억엔에 달하

였는데(総務省 自治税務局市町村税課 각연도), 이러한 높은 인기의 중요한 이유는 자
치단체가 기부에 대해 답례품을 제공하므로 기부자는 2천엔의 자기부담으로 큰 혜택
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하는 등의 
비용이 소요되지만 기부수입금을 확충하며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가. 고향납세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

[그림 1]의 설명처럼, 고향납세 제도는 각 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따라 소득세 및 개
인 주민세를 감액하는 기부금 공제제도이며, 이는 ① 소득세분, ② 주민세 기본분, ③ 주
민세 특례분 세 가지로 나뉜다. 먼저 소득세분은 기부금으로부터 2,000엔을 제외한 금
액을 소득금액으로부터 공제하는 소득공제 형식으로 소득세를 감액하며, 공제 가능한 
기부금 한도는 총소득금액 등의 40%이다. 즉 소득세 공제액은 ‘(기부금–2,000엔)×소
득세율’이며, 이때의 소득세율은 부흥특별소득세 세율인 소득세율의 2.1%를 가산한 
비율이다. 이에 따라 공제율은 소득금액에 따라 5.105~45.945%의 누진세율체계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림 1]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개요

납세자 부담 공제액

적용 하한액

2,000엔

소득세 공제액

(고향납세액–2,000엔)× 
총소득세율(5.105~45.945%)

주민세 공제액(기본분)

(고향납세액-2,000엔)
×주민세율(10%)

주민세 공제액(특례분)

(고향납세액-2,000엔)× 
(100%-10%-총소득세율)

주: 1. 총소득세율은 5~45%의 소득세율과 소득세율의 2.1%인 부흥특별소득세율을 합산한 비율임
2. 각 납세자별로 고향납세에 따른 공제한도가 설정되는데, 소득세는 총소득금액의 40%, 주민세 

기본분은 총소득금액의 30%, 그리고 주민세 특례분은 주민세 소득할의 20%임
자료: 日本 総務省(2022a), 주만수(2017)를 수정하여 재인용함

거나 그밖에 특별한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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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공제 기본분은 기부금으로부터 2,000엔을 제외한 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하
며 공제 가능한 기부금 한도는 총소득금액 등의 30%이다. 즉 주민세공제 기본분은 ‘(기
부금–2,000엔)×10%’이며, 10%는 주민세 표준세율로 시정촌민세 6%와 도도부현민
세 4%로 구성된다. 단 지정도시의 경우 시정촌민세 8%와 도부현민세 2%이다. 

마지막으로 주민세공제 특례분의 세액공제 비율은 소득세 및 주민세 기본분에서 공
제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을 전부 공제하는 것으로 그 비율은 다음처럼 이루어진다.

주민세 특례분 세액공제 비율=1–소득세율×(1+부흥특별소득세율)-0.1 (1)

소득세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체계이므로 소득이 낮은 기부자
에 대해서는 주민세공제 특례분의 공제비율이 높고 소득이 높을수록 이 비율은 낮아진
다. 즉 부흥특별소득세율을 포함한 소득세율인 5.105~45.945%과 주민세율 10%를 
제외하는 것이므로 주민세공제 특례분의 총 공제액 대비 비율은 소득에 따라 84.895~ 
44.055% 범위에서 결정된다. 이 특례분 공제는 주민세액 20%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
지며, 이 한도에 의해 전액공제 상한액이 결정된다. 구체적으로 전액공제 기부금의 상
한액은 다음처럼 결정된다.

주민세 특례분 세액공제액≤주민세액×20%
주민세 특례분 세액공제
=(기부금-2,000엔)×{100%-(부흥특별소득세율 포함 소득세율+주민세율)}
=(기부금-2,000엔)×(84.895~44.055%)
∴ 전액공제 기부금 상한액=2,000엔+주민세액×20/(84.895~44.055%)

(2)
(3)

 

(4)

주민세액은 대체로 소득에 비례하지만 총소득금액이 동일하더라도 소득세 혹은 주
민세 과세표준은 가족구성 등에 의해 달라지므로 이에 따라 상한액의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소득세 누진세율체계 때문에 기부금 상한액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누진적으로 증
가한다. 즉 소득세율 5% 적용 구간 기부자의 한도액은 주민세액의 약 23.56%(=20/ 
84.895)이지만 소득세율 45% 적용 구간 기부자의 한도액은 주민세액의 약 45.40% 
(=20/44.055)이다. 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민세 특례분 세액공제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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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며, 소득세 소득공제와 주민세 기본분 세액공제는 여전히 가능하다. 하지만 총소
득금액의 30%를 초과하면 주민세 기본분 세액공제를 할 수 없고, 40%를 초과하면 소
득세 소득공제도 불가능하다.

나. 고향납세 기부금에 대한 답례 및 필요경비 제한

기부 받은 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에는 생산되는 물품 혹은 서비스를 기부자에게 답례품
으로 제공할 수 있으나, 기부액 대비 답례품 가치의 비율인 답례율은 30% 이하이어야 
한다(일본 지방세법 제37조의2).5) 총무성(2019)은 고향납세 제도로 자신의 거주지 자
치단체에 기부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자치단체가 해당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답례품을 제공하는 것은 제한한다(총무성고시 제179호제2조제1항제라목).6)

「지방세법」(제37조의2 제2항제2호)은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답례품 등을 해당 자치
단체 구역 내에서 생산된 물품 또는 제공되는 서비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규
정하되, 구체적 내용은 총무성에게 위임한다. 총무성(2019)은 지역 생산품을 해당 자
치단체 내에서 생산된 것, 해당 자치단체 내에서 답례품 원자재의 주요한 부분이 생산
된 것, 해당 자치단체 내에서 답례품 등의 제조, 가공 및 그밖의 공정 중 주요한 부분을 
실시함으로써 상응하는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것 등으로 구체화한다(총무성고시 제
179호제5조).7) 동시에 답례품이 기부금의 대가 제공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해 ‘답례품 가격’이나 ‘기부금 대비 답례품 가격의 비율’ 등을 표시하는 

5) 지나치게 높은 답례율로 제도의 근간이 흔들리자, 총무성(2017; 2018)은 총무대신 통지 등으로 이를 
억제하려고 시도하였다. 이것이 여의치 않자 2019년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법률로 30% 제한을 규정
하였다. 末松智之(2020)는 답례율 경쟁의 요인을 분석하여 부의 외부성을 억제하기 위해 답례율 상한 
규제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6) 우리나라는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기부 자체를 제한한다(고향사랑기부금법 제4조).
7) 그 외에도 다양한 답례품이 가능하다. 답례품을 제공하는 시구정촌 내에서 생산된 것으로 유통구조상 

불가피하여 인근의 다른 시구정촌 내에서 생산된 것과 혼재한 것, 자치단체의 홍보 목적으로 생산된 해
당 자치단체의 캐릭터상품, 오리지널용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형상, 명칭 및 그 밖의 특징
으로 인해 해당 지방단체의 독자적인 답례품 등임이 명백한 것, 그리고 전 각 호에 해당하는 답례품 등
과 해당 답례품 등 간에 관련성이 있는 것을 합쳐서 제공하는 것으로, 해당 답례품 등이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다. 또한 해당 자치단체 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및 해당 서비스의 주요한 부분이 해당 
자치단체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것 혹은 해당 자치단체 내의 에너지원에 의하여 발전된 전기 등도 가
능하다. 그 외에 여러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답례품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할 뿐 아니라 지진, 화재 등의 
재해에 의해 심각한 피해를 입어서 그 이전에 제공하던 답례품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다른 답례
품으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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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금전 유사성이 높은 선불카드, 상품권, 전자화폐 포인트 마일 등
은 사용 대상 지역과 기간이 한정되더라도 금지하며 자산성이 높은 전기･전자기기, 가
구, 귀금속, 보석용품, 시계, 카메라, 골프용품, 악기, 자전거 등도 금지한다(총무성 
2017).

총무성은 주민세 특례분 공제대상 자치단체를 지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기부금 모집
을 적정하게 실시하지 못하거나 혹은 답례품의 답례율 및 해당 지역의 생산품 등의 요
건을 준수하지 못한 자치단체를 주민세 특례분 공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지방세
법」 제37조의2 제2항제6호). 특례분 공제대상으로 지정받지 못한 자치단체에 대한 기
부금은 여전히 소득세의 소득공제 및 주민세의 기본분 공제 대상에는 포함된다. 특례분 
공제대상으로 지정된 자치단체라도 향후 공제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가
능성도 열려 있다. 또한 지정받지 못한 자치단체들이 소송을 통해 지정 자치단체로 전
환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8)

일본 총무성(2019)은 답례품 조달비용을 포함한 고향납세제도 운영비용 상한을 당
해년도 기부금의 50%로 규정한다. 기부금 대비 답례품 가치의 상한 비율이 30%임을 
고려하면 운영비용으로 기부금의 20% 수준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총무
성은 특례분 공제대상으로 지정받은 자치단체에 대해 고향납세 기부금 모집 실시상황 
및 필요경비 등의 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37조의2 제2항
제5호).

8) 2020년 6월30일 대법원은 오사카부 이즈미사노시가 총무성을 대상으로 제기한 고향납세제도 대상 
단체의 부지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이즈미사노시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을 근거로 총무성은 이
즈미사노시뿐 아니라 와카야마현 타카노정, 사가현 미야키정, 그리고 시즈오카현 오야마정을 지정 자
치단체로 전환하였다(森田純弘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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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우리나라와 일본의 고향기부제도 비교 분석

1. 기부자에 대한 세제혜택 규모 및 구조 비교

제II장에서 논의한 바처럼, 우리나라와 일본의 기부자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방식은 차
이가 있는데, 이를 [표 1]로 정리할 수 있다. 이제 세제혜택 규모 및 구조 측면에서 순차
적으로 논의한다.

[표 1] 기부자별 세제혜택 규모 및 구조에 대한 한일 비교

구분 한국 일본
세제혜택 기부금 하한 없음 2,000엔
세제혜택 기부금 상한 500만원 총소득금액의 40%(주민세 한도는 총소득금액의 30%)
기부금 상한 500만원 없음

전액공제 기부금 규모 10만원 가족구성 및 소득별 
차이

예시: 독신 / 맞벌이 부부의 경우1) 
소득 300만엔 공제 2.8만엔(0.93%)
소득 2,500만엔 공제 
85.5만엔(3.42%)

전액공제 초과 
기부금에 대한 공제

세액공제 
16.5%

소득세: 소득공제 
주민세: 세액공제 

10%

소득세 소득공제 결과: 기부액의 
5.105~45.945%만큼 세액공제
총세액공제: 15.105~55.945%

전액공제 부분 
세수감소의 부담

중앙정부 10/11
자치단체 1/11

중앙정부: 소득세 부담(기부액의 5.105~45.945%)
자치단체: 주민세 부담(기부액의 54.055~94.895%)

전액공제 초과 부분 
세수감소의 부담

중앙정부 10/11
자치단체 1/11

중앙정부: 소득세 부담(기부액의 5.105~45.945%)
자치단체: 주민세 부담(기부액의 10%)

주: 1) 가족구성 및 소득이 동일하더라도 사회보험료 공제액 등의 차이로 공제규모는 달라질 수 있으며 
이 표는 사회보험료 공제액이 급여액의 15%로 가정한 것이고, 총무성 자료의 최소소득과 최대
소득을 예시함 

자료: 総務省(2022b), 全額控除されるふるさと納税額(年間上限)の目安 및 제II장의 내용 참조하여 
저자 작성

가. 세제혜택 규모의 비교 분석

우리나라는 기부자의 소득 및 가족구성과 관계없이 기부금 10만원까지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에서 전액공제한다. 10만원은 2020년 근로자 중위 연소득9) 2,904만원의 0.34% 



우리나라와 일본의 고향기부제도 비교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61

이며, 소득이 증가할수록 그 비중은 하락하여 연소득 1억원이면 공제비율은 0.1%에 불
과하다. 한편 일본은 기부금 2천엔까지는 전혀 공제하지 않지만 2천엔 초과 금액에 대
해서 일정 금액까지 전액공제하는데 그 금액은 기부자의 소득 및 가족구성 등에 따라 
다르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전액공제 한도액은 증가하며, 배우자 및 고교생과 대학생
인 직계비속 등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전액공제 한도는 감소한다.

일본의 구체적 사례로, 소득이 1천만엔인 경우, 독신 혹은 맞벌이부부이면 전액공제
한도는 18만엔이며 홑벌이부부이면 17.1만엔, 맞벌이이면서 고교생 1명이면 16.6만
엔, 홑벌이부부이면서 고교생 1명이면 15.7만엔, 홑벌이부부이면서 고교생 및 대학생 
각 1명이면 14.4만엔 등이다(총무성 2022b). 이때 소득 대비 전액공제 상한액의 비율
은 1.8~1.44%이다. [표 1]의 일본 사례는 총무성(2022b)에 제시된 독신 혹은 맞벌이
부부의 최소소득과 최대소득에 대한 전액공제 한도액이다. 소득이 300만엔인 경우 전
액공제한도액은 2.8만엔으로 소득 대비 비율은 0.93%이며 소득이 증가할수록 그 비율
이 증가하여 소득이 2,500만엔인 경우 전액공제한도액은 85.5만엔으로 소득 대비 비
율은 3.42%에 달한다. 

이 비교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기부금에 대한 전액공제 한도액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다. 우리나라의 공제한도액은 소득에 관계없이 10만원인 반면, 일본의 경우 가
계소득이 3백만엔의 저소득인 경우에도 원화 기준(1엔당 10원의 환율 가정) 약 28만원
에 이르며 소득이 증가할수록 그 한도액은 크게 증가한다.

전액공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서 두 국가 모두 일정한도까지 부분적으
로 조세를 공제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구체적 내용은 크게 다르다. 우리나라의 기부
금 한도액은 소득과 관계없이 500만원이므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득 대비 부분공제 
기부금 한도액의 비율은 감소한다. 즉 연소득 3천만원인 경우 소득 대비 부분공제 기부
금 한도액 비율은 16.7%이며 연소득 1억원인 경우 그 비율은 5%에 불과하다. 반면에 
일본은 소득세공제 기부금 한도액은 총소득의 40%, 주민세공제 기부금 한도액은 총소
득의 30%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으며,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기부금 한도액이 증가한
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고향에 대해 부분공제 한도액보다 더 큰 기부를 금지하지만, 일
본은 기부한도를 제한하지 않으며 단지 세제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

9) 통계청(2022)의 ‘2020년 임금근로일자리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월평균 중위소득은 242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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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제혜택 구조의 비교 분석

세제혜택 규모뿐 아니라 그 구조에서 우리나라는 일본과 다르다. 먼저 우리나라는 국세
인 소득세 및 지방세인 지방소득세에서 모두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방식으
로 조세를 공제한다. 반면에 일본은 소득세는 소득공제 방식, 주민세는 세액공제 방식
을 채택한다. 소득세 세율은 누진체계이므로 전액공제 한도액까지의 소득세의 공제비
율은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주민세공제 기본분은 10%의 세액공제로 일정하다. 소득세
와 주민세 기본분에서 공제되지 않은 차액을 주민세 특례분 명목으로 공제하는데, 소득
이 증가할수록 소득세의 공제비율이 높기 때문에 주민세 특례분 공제비율은 낮아진다.

전액공제 한도 초과분이 일정 금액에 이를 때까지 기부금을 조세에서 부분공제하며, 
이때의 우리나라와 일본의 차이도 세제혜택 부여 방식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 우리나
라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서 통합하여 기부금의 16.5%를 세액공제하는 반면, 일본
은 기부금의 소득세 및 주민세에서 소득공제하므로 소득이 클수록 공제액은 누진적으
로 증가한다. 즉 소득세 최저세율 구간에서는 기부액의 5.105%만큼 소득세 부담이 감
소하며, 최고세율 구간에서는 기부액의 45.945%만큼 소득세 부담이 감소한다. 총공제
비율은 주민세 기본분 공제를 더하여 결정되는데 소득세 최저세율 구간에서는 기부금
의 15.105%, 최고세율 구간에서는 55.945%의 세액을 공제한다.

전액공제 한도 초과분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의 차이를 정리하면, 우리나라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기부금의 16.5%를 세액공제하는 반면, 일본은 소득세의 소득공제방
식이어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세제혜택이 누진적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공제율이 
15.105~55.945%이다. 따라서 일본의 조세유인이 대체로 더 크며, 일본에서 소득이 
증가할수록 유인효과가 더 커진다. 예를 들어, 연소득 2천만엔이면 기부 상한은 800만
엔에 달해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구조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세액공제의 기부금 상한
을 소득과 무관하게 500만원으로 제한하는 반면, 일본은 소득의 40%로 규정하므로 연
소득이 약 130만엔에 미달하는 매우 낮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부금 상한이 우리나라
보다 매우 크다.

(1) 한국의 세제혜택 구조 분석

우리나라의 고향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 구조를 자기부담액 기준으로 정리하면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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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다. 여기서 자기부담액은 기부액에서 조세감면액과 답례품의 가치를 뺀 금액이
다. 먼저 답례율이   ≤  ≤ 일 때, 기부금( )이 전액공제 상한액 10만원 이하이
면, 자기부담액(b)은    이다. 이 구간에서 답례율    이면 자기부담액    인
데, 이는 기부자가 기부함으로써 금전적 편익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부액이 10
만원 초과 부분공제 상한액 5백만원 이하이면서 답례율이  일 때의 자기부담액은 다음
과 같다.

      ×           (5)

마지막으로 기부금이 5백만원을 초과하고 답례율이  일 때의 자기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6)

[표 2] 우리나라 기부금 구간별 자기부담액

기부금( ) 자기부담액( )
  ≤ 10만원  

10만원 <   ≤ 500만원   

500만원 <   10)   

자료: 고향사랑기부금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저자 정리 

답례율이 0%이면 10만원을 기부할 때 자기부담액은 0원이며, 500만원을 기부할 때 
자기부담액은 4,091,500원이다. 답례율이 30%라면, 10만원 미만 기부할 때 자기부담
액은 0보다 작고, 10만원 기부할 때 자기부담액은 –3만원으로 최고이득이 발생하며, 
156,075원 기부에서 자기부담액이 양의 값으로 전환되고, 500만원을 기부할 때는 답
례품 150만원과 세액공제 908,500원의 혜택을 받으므로 자기부담액은 2,591,500원
이다. 이처럼 답례율이 0%와 30%일 때, 1백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한 자기부담액과 

10) 5백만원 초과한 기부는 불가능하지만 기부하더라도 추가 세제혜택은 불가능하므로 자기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  만원 × 백만원만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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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대비 자기부담액 비율인 자기부담률을 [그림 2]에 제시한다. 예상한대로, 답례
율 30%일 때에 비해 0%일 때의 자기부담액 및 자기부담률이 더 크다. 

[그림 2] 기부금 대비 자기부담액 및 자기부담률

자기부담액 자기부담률

주: 자기부담액이 0보다 작다는 것은 기부를 통해 기부자가 금전적인 이득을 얻음을 의미함
자료: [표 1]에 근거하여 저자 작성

(2) 일본의 세제혜택 구조 분석

일본의 고향기부금 세제혜택은 전액공제 및 부분공제 상한이 소득과 가족구성 등에 의해 
결정되고 이에 따라 공제율도 달라지므로, 사전에 확정된 상한액과 공제율을 기부액에 적
용하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복잡하다. [표 3]은 기부자가 다른 지역에 기부할 때 각 공제구
간별 자기부담액을 정리한다. 먼저 기부금이 공제되지 않는 2,000엔 이하일 때의 자기부
담액  는 기부액  자체이며, 답례율  이 적용된다면 자기부담액은       이다. 

기부금이 2천엔을 초과하되 전액공제 상한액( ) 이하일 때의 자기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7)

기부금이 전액공제 상한액( )를 초과하고 부분공제 상한액( ) 이하일 때의 자기부
담액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 는 부분공제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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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8)

마지막으로 부분공제 상한액  를 초과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초과 부분에 대해 전혀 
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자기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      (9)

[표 3] 일본 기부금 구간별 자기부담액

기부금( ) 자기부담액( )
  ≤ 2,000엔     

2,000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総務省(2022a)에 근거하여 저자 정리

전액공제 상한액과 부분공제 상한액은 소득 및 가족구성에 의해 결정되며, 이에 따라 
부분공제율( )이 달라지므로 자기부담액에 대한 세제혜택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사
례 분석이 불가피하다. 여기서는 소득 변화에 따른 세제혜택의 크기 및 구조를 파악하
기 위해 주소득원 1인과 전업주부로 구성된 부부 가구를 가정하고 소득이 5백만엔 및 
1천만엔의 두 사례를 살펴본다. 각 사례에서 전액공제 상한액  와 부분공제 상한액 
는 일본 총무성(2022c)이 제공하는 ‘기부금 공제액의 계산 시뮬레이션’ 파일을 이용하
여 도출한다. 이 파일은 가족구성과 소득이 정해졌을 때 기부금에 따른 세액공제액과 
자기부담액을 보여준다. 따라서 기부액이 2천엔을 초과할 때 전액공제 상한액 이내라
면 자기부담액이 2천엔이고 이를 상한액을 초과하면 자기부담액이 2천엔을 초과한다
는 사실을 이용하여 전액공제 상한액을 도출한다. 또한 전액공제 상한을 초과하여 기부
한다면 기부금의 일부만 공제하므로 자기부담액이 증가하지만 부분공제 상한액에 도
달하면 추가 공제되지 않으므로 공제액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세액
공제액이 최고에 도달하는 최소 기부액을 부분공제 상한액으로 도출한다. 이와 더불
어, 부분공제 상한액을 기부할 때   의 자기부담액을 이용하여 부분공제액에 적
용된 부분공제율을 도출하고 이를 부분공제 구간의 자기부담액 산정에 이용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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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로부터         이다.11) 
총무성(2022c)의 ‘시뮬레이션’ 파일을 이용하여 소득 5백만엔과 1천만엔인 두 가구

의 고향기부금 전액공제 상한액 및 부분공제 상한액, 그리고 각각에 대한 자기부담액과 
부분공제율을 [표 4]에 정리한다.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소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예
상한대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기부금 소득공제에 의한 부분공제율은 더 크다.

[표 4] 일본 사례분석: 기부금의 전액공제 및 부분공제 상한액과 부분공제율

구분
사례1: 소득 5백만엔 사례2: 소득 1천만엔

기부금 공제액 자기부담액 기부금 공제액 자기부담액
전액공제 상한  : 49,706 47,706 2,000  : 171,158 169,158 2,000 
부분공제 상한  : 1,423,989 219,693 1,204,296  : 3,220,000 1,016,116 2,203,884 
부분공제율  : 0.12515  : 0.2778 

주: 주소득원 1인과 전업주부로 구성된 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산정하며, 각 상한액일 때의 공제액과 
답례율 0%일 때의 자기부담액을 제시함

자료: 総務省(2022c), 寄附金控除額の計算シミュレーション을 이용하여 저자 계산

[표 4]에 정리한 사례1과 사례2의 파라미터  ,  ,  값을 [표 3]의 자기부담액 산식에 
대입하고 답례율 0%와 30%일 때의 기부금 규모 대비 자기부담액 및 자기부담률을 측
정한 결과를 [그림 3]과 [그림 4]에 제시한다. 이로부터 확인 가능하고 유념할 내용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전체 분석 기부금 구간에서 답례율이 높을수록 자기부담액 및 자기부
담률이 낮다. 둘째, 기부금 2천엔까지는 세제혜택이 없으므로 기부금에서 답례품 가치
를 제외한 금액의 자기부담액이 발생한다. 따라서 답례율이 0%이면 자기부담률은 
100%, 답례율이 30%이면 자기부담률은 70%이다. 셋째, 기부금이 2천엔을 초과하고 
전액공제 한도 이내라면, 자기부담액은    이므로 기부금이 증가할수록 자기
부담률은 감소한다. 특히 답례율    일 때, 기부금이 6,666.7엔을 초과하면 자기부
담액은 0보다 작아지고 전액공제 상한일 때 최소 자기부담액을 기록하는데 이 금액은 
소득 및 가족구성 등에 따라 다르다. 넷째, 전액공제 상한을 초과하면 자기부담액은 증

11) 그런데 소득세는 누진세율체계일뿐 아니라 소득세 공제한도와 주민세 기본분 공제한도는 서로 다르
므로 부분공제구간의  값은 기부금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주어진 정보로 누진적 부분
공제율의 정확한 변화를 측정할 수 없으며, 전액공제 상한을 초과한 기부액에 대한 부분공제율이 일
정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소득공제제도에 의한 기부금과 자기부담액간 관계를 파악하기에 충분하므
로 이 논문은 이를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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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여12) 기부금이 일정수준에 도달하면 자기부담액은 0보다 더 커진다. 소득이 클수
록 부분공제율이 더 크므로 자기부담률의 증가속도는 완만하여 자기부담액이 0보다 
더 커지는 기부금 수준도 더 크다. 사례1과 사례2에서 자기부담액이 0보다 더 커지는 
기부금은 각각 72,167.2엔과 288,039.6엔이다. 마지막으로 부분공제 상한이 존재하
지만 기부금 상한은 존재하지 않으며,13) 부분공제 상한액을 초과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전혀 제공되지 않으므로 자기부담액의 증가속도가 더 가파르다. 

[그림 3] 사례1(소득 5백만엔): 일본의 기부금 대비 자기부담액 및 자기부담률

(a) 자기부담액 (b) 자기부담률

자료: [표 3]과 [표 4]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4] 사례2(소득 1천만엔): 일본의 기부금 대비 자기부담액 및 자기부담률

(a) 자기부담액 (b) 자기부담률

자료: [표 3]과 [표 4]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12) 답례율이 충분히 높아서 부분공제율과 답례율의 합이 100%를 초과한다면 자기부담금은 감소할 수 
있다.

13) 群馬県 伊勢崎市는 심지어 2억엔 기부할 때의 답례품으로 ‘다목적 방재 쉘터’를 준비하고 있다(후루사
토초이스, https://www.furusato-tax.jp/product/detail/10204/5368376, 접속: 2022.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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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제혜택 구조의 비교 분석

우리나라와 일본의 세제혜택 구조를 시각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일본 엔화를 10:1의 비
율로 원화로 환산하여 답례율 30%일 때의 기부금에 대한 자기부담액 및 자기부담률을 
[그림 5]에 제시한다. 양국의 제도가 유사한 것으로 인식되지만 그 뚜렷한 차이를 발견
할 수 있다.

[그림 5] 한국과 일본의 기부금 대비 자기부담액 및 자기부담률 비교(답례율 30%) 

(a) 자기부담액 (b) 자기부담률

주: 금액 비교를 위해 1엔당 10원의 환율을 가정하여 환산하고 [그림 2]~[그림 4] 이용하여 저자 작성

먼저 한일간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세제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최소 기부액의 존재 여
부이다. 일본은 기부금 2천엔(원화표시 2만원)까지 전혀 공제하지 않지만, 한국은 소액 
기부에 대해서도 공제혜택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10만원까지 자기부담액
이 없이 답례에 의한 편익만 존재하는 반면, 일본에선 2천엔의 비공제액 때문에 30%의 
답례를 받더라도 6,667엔(원화표시 약 66,667원)에 이를 때까지는 0보다 더 큰 자기부
담액이 발생한다. 결국 기부금 123,952원 이내에서는 우리나라의 자기부담액이 작지
만 이를 초과하면 일본의 자기부담액이 작다. 이 부분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해 [그림 6]
으로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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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소액 기부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자기부담액 및 자기부담률 비교(답례율 30%) 

(a) 자기부담액 (b) 자기부담률

자료: [그림 5]에서 기부금 20만원 미만 부분을 확대한 것임

둘째, 우리나라는 공제액 및 공제한도액 모두 정액으로 규정하므로 소득과 가족구성
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들의 기부액별 자기부담액이 동일하다. 반면에 일본은 소득공제 
방식으로 기부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하므로14) 소득이 증가할수록 전액공제 한도액이 
증가할 뿐 아니라 전액공제 한도액 초과 기부금에 대해 높은 부분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자기부담액의 증가속도가 완만하다. 또한 부분공제 한도액은 소득에 비례한다. 답례율 
30%일 때 기부로부터 가장 큰 이익을 얻는 기부금액에 대한 내역을 [표 5]에 정리한다. 
원화로 표시할 때 우리나라의 최대이익에 비해 일본이 훨씬 크며, 1:10의 환율을 가정
하면 그 크기는 사례1에서 약 4.3배, 사례2에서 약 16.4배에 달한다. 이때의 자기부담
률은 우리나라에서 –30%에 이르지만 일본은 2천엔의 최소 자기부담액의 존재로 
-30%에 이르지는 못한다.

14) 소득세제의 기부금에 대한 양국의 공제방식 차이는 고향기부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일본은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방식을 취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박근혜 정부 시절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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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한국과 일본의 최대 기부 이익 비교

구분 기부금 공제액 답례품 가치 자기부담액 자기부담률
한국(원) 100,000 100,000 30,000 -30,000 -30.0% 

일본(엔)

사례1
(소득 5백만엔) 49,706 47,706 14,912 -12,912 -26.0% 

사례2
(소득 1천만엔) 171,158 169,158 51,347 -49,347 -28.8% 

자료: [표 2]~[표 4]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셋째, 최저 자기부담률 달성 이후 자기부담액의 상승국면에서 우리나라의 자기부담
액은 소득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상승하는 반면, 일본은 소득이 낮을수록 낮은 부분공제
율이 적용되어 상승속도가 빠르며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높은 소득세율 적용으로 자기
부담액 상승속도가 완만해진다. 

2. 세제혜택 및 보통교부세제도에 의한 정부 간 재원부담의 배분 비교

우리나라와 일본의 고향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액의 정부 간 분담 구조는 크게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총공제액의 10/11을 소득세, 1/11을 지방소득세가 담당한다. 중앙
정부가 약 90.9%,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9.1%를 부담하며, 이는 기부액 등 다른 요인
과 무관하게 일정하다. 만일 각 개인의 기부액이 전액공제 한도액 이하라면, 기부자의 
부담은 전무하며 기부금 총액을 10/11과 1/11의 비율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분담
한다. 기부금 수입은 자치단체에게 귀속되므로 기부금 총액의 90.9%를 중앙정부가 자
치단체에게 이양하는 효과를 갖는다. 전액공제 한도액 이상의 기부가 이루어진다면 초
과분의 83.5% 재원을 기부자가 자치단체에게 이양하는 것이고 나머지 16.5%의 90.9%
를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에게 이양하는 것이다.

반면에 일본에서 전액공제 한도액 이내일 때 소득세에서 기부액을 소득공제하고 소
득할 주민세에서 기본분과 특례분으로 세액공제하는데, 공제액의 정부 간 분담비율이 
사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부자의 소득 및 가구 특성과 기부규모에 따라 달라진
다. [표 6]은 총무성 자치세무국시정촌세과(각연도) 2022년 자료를 이용하여 연도별 
고향기부금의 경제주체 간 평균 분담비율을 산출한 것이다. 각 주체별 분담비율은 연도
별로 변동하는데, 중앙정부 26.9~34.4%, 자치단체 64.0~71.4%, 그리고 기부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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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를 부담한다.15) 자치단체의 분담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은 자치단체 간 재원 재분
배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자치단체 간 재원 재분배가 고향기부의 
주요 역할이지만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에게 이양하는 재원의 크기도 상당하다.

[표 6] 일본 고향기부에 의한 세액 감소 부담의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 배분 비율

구분 기부액 
(억엔)

주민세공제
액(억엔)

공제대상자수
(만명)

기부자부담액
(억엔)

중앙정부 
부담비율

자치단체 
부담비율

기부자 
부담비율

2018 5,127.1 3,282.0 396.3   79.3 34.4% 64.0% 1.5%
2019 4,875.4 3,479.3 413.6   82.7 26.9% 71.4% 1.7%
2020 6,724.9 4,432.9 564.3 112.9 32.4% 65.9% 1.7%
2021 8,302.4 5,672.4 740.8 148.2 29.9% 68.3% 1.8%

주: 기부자는 전액공제 상한액 이내에서 기부하여 1인당 2천엔을 부담한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것임. 
기부자의 기부액이 전액공제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면, 중앙정부 부담비율은 하락할 것임. 
또한 2021년의 경우 기부액은 2021. 4. 1.~2022. 3. 31.의 기간 실적이며 공제액 및 공제대상자 수
는 2021. 1. 1.~12. 31.기간의 자료이므로 완벽한 연도별 분석자료는 아님

자료: 総務省 自治税務局市町村税課(각연도)의 2022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고향기부에 의한 정부 간 재원배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근원적 차이점 중 하나는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지방세의 과세주체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특별광
역시 및 시군이 지방소득세를 과세하는 반면, 일본은 시정촌민세 6%와 도도부현민세 
4%로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가 모두 주민세 세원을 공유한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 모든 
유형의 자치단체가 주민세를 과세하므로 고향기부는 자치단체 유형에 관계없이 주민
세 감소를 초래한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도와 자치구는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므
로 지역 주민이 기부하더라도 세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모든 유형의 자
치단체가 기부금 유치에 동일한 위상을 갖지만, 기부에 따른 세수 감소 측면에서는 지
방소득세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특별광역시와 시군보다 그럴 가능성이 없는 도와 자
치구에게 유리하다. 즉 우리나라 고향기부제도는 특별광역시와 시군에서 도와 자치구
로의 재원 이전을 초래할 것임을 사전에 알 수 있다. 

15) 총무성은 자치단체 부담액인 주민세 공제액만 공개하므로 기부자와 중앙정부 분담비율은 다음 방법
으로 산출한다. 기부자들이 합리적이며 기부 자체로부터 효용을 얻지 않는다면 전액공제 한도액을 
초과하여 기부하지 않을 것이므로 기부자 1인당 2천엔을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기부자부담액을 
산정한다. 중앙정부는 자치단체 및 기부자 부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부담할 것이므로 기부총액
에서 이들을 제외하여 중앙정부 분담비율을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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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기부제도에 의한 정부 간 재원 배분의 변화는 보통교부세를 통해서도 발생한다. 
일본은 고향기부 수입액을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에 포함하지 않는 반면, 고향기부
에 의한 주민세 감소분의 75%를 기준재정수입 감소로 반영한다. 일본의 보통교부세 재
원은 사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정부족액 전액을 교부해주므로 자치단체의 기준
재정수입 감소는 보통교부세 증가로 상쇄된다. 따라서 2021년 고향기부에 의한 주민
세공제액 5,672.4억엔의 거의 75%를 보통교부세에 의해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에게 추
가 이양한다.16)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고향기부 수입액을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입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기준재정수입은 보통세의 80%를 반영하므로 지방소득세 공제에 따른 세수 
감소액의 80%만큼 기준재정수입이 감소할 것이다(행정안전부 2022). 하지만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 지방교부세 재원은 내국세의 19.24%로 법률에 의해 결정되므로 자치
단체들의 재정부족액이 증가하더라도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에게 재원을 추가 이양하
지 않으며,17) 단지 자치단체들간 재원 재분배만 발생한다. 보통교부세를 매개로 한 자
치단체간 재분배는 지방소득세가 크게 감소한 자치단체에서 작게 감소한 자치단체에
게로 이루어진다. 즉 지역주민들이 다른 자치단체에게 기부를 많이 하면 지방소득세 공
제액이 증가하여 재정부족액도 증가하므로 이 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는 증가한다. 반
면에 지방소득세 공제액이 작은 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는 감소할 것이다. 이처럼 보통
교부세는 고향기부에 의해 발생한 지방소득세 감소분의 상대적 차이를 일정부분 상쇄
시킬 것이다. 더욱이 기부자가 얻는 소득세 세액공제액의 19.24%만큼 지방교부세 재
원이 감소하므로 보통교부세를 통한 형평화 기능은 약화된다. 단 불교부단체의 지방소
득세 공제액이 크다면, 이들에게 보통교부세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교부
단체와 불교부단체간 재정력격차는 완화될 수 있다.

16) 정확히 75%가 아닌 것은 불교부단체의 주민세공제액 증가는 보통교부세로 상쇄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향기부제도의 자치단체간 수평적 재정형평성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통교부세에 의
한 조정효과를 포함하여 분석해야 한다. 일본의 지방교부세제도는 임성일(2018)을 참고할 수 있다. 
또한 矢部拓也･笠井明日香･木下斉(2017)는 고향기부제도가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를 통한 재원의 
추가 이양을 초래하므로 사회전체에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한다.

17) 물론 소득세 감소의 19.24%만큼 지방교부세 재원이 감소하므로 이를 중앙정부-자치단체 간 재원 부
담 조정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전액공제 이내의 기부금에 대한 중앙정부 부담은 90.9%
에서 73.3%로 하락하고 자치단체 부담이 9.1%에서 26.7%로 증가한다. 이 비율은 전액공제 초과분
에 대한 세수 감소의 중앙정부-자치단체간 재원 부담 비율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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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고향기부제도가 자치단체간 재정형평화를 개선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
의가 필요하다. 橋本恭之･鈴木善充(2016)과 尾内速斗(2016)은 일본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지수와 기부금 수입액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재정력이 열악한 자치단체에게 더 
많은 기부가 이루어진다는 증거가 없음을 제시한다. 반면 국중호･염명배(2021)는 일
본 광역자치단체별로 기부금 순수령액 포함 이전과 이후의 주민세 격차를 분석하여 격
차가 완화되었다고 주장한다. 전자는 주민세 감소를 고려하지 않고 기부금 수입액을 이
용한다는 한계가 있지만, 앞에서 설명한 바처럼 주민세 공제액의 75%는 보통교부세에 
의해 상쇄되므로 분석결과는 상당히 유용하다. 후자는 순수령액을 사용하지만 분석대
상을 고향기부의 주요 참여 자치단체인 기초자치단체별 분석이 아니라 광역별 분석이
며, 주민세만으로 형평성을 측정하고 다른 재정수입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적인 형평성과는 무관하다는 심각한 한계를 갖는다. 일본 사례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
요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고향기부제도는 자치단체 간 형평성을 보
장할 기제를 갖고 있지 않으며, 만일 이 제도가 재정형평성을 개선한다면 우연한 결과
라는 것이다.

3. 답례품 및 행정비용 관련 제도 비교

고향기부 수혜 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데, 한국과 일본 모두 
기부금 대비 답례품 가치의 비율인 답례율의 상한을 30%로 설정한다. 답례율 상한을 
우리나라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한 반면, 일본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한다. 일본
의 경우 제도 도입 초기에는 답례품 및 답례율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답례
품 충실도가 기부금 증가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어 답례품 경쟁이 격화되
자,18) 총무성(2017; 2018)은 2017년부터 답례품 제공을 기부금의 30% 이내로 자제
할 것과 지역 내 생산품으로 국한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럼에도 [표 7]에 제시한 바처럼 
답례율은 35%를 초과하는 수준을 유지하였으므로,19) 2019년부터 답례율을 30% 이

18) 총무성(2017)의 고향납세 수입 자치단체 대상 기부금 증가 요인 관련 복수응답 가능 설문조사에서 
가장 높은 56.9％의 응답은 답례품의 충실도였다. 그 외에 기부 본연의 의미도 존재하며, 高橋勇介･
要藤正任･小嶋大造(2018)은 고향기부가 답례품의 경제적 유인뿐 아니라 연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도 발생함을 실증적으로 제시한다.

19) 총무성 자치세무국(2018)에 따르면, 2018년 9월 1일 조사에서 30% 상한을 준수하지 못한 자치단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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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 제한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였으며 이후 답례율은 평균적으로 30% 이내로 제
어되고 있다.

[표 7] 일본의 답례율 추이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답례율 38.3 38.4 38.5 35.4 28.2 26.5 27.3

자료: 総務省 自治税務局市町村税課(각연도)

평균 답례율이 30% 이하라고 하더라도 모든 답례품이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
다. 일본의 한 고향납세 비교사이트(https://furu-sato.com)는 기부금 대비 답례품 
가치인 답례율을 ‘환원율’이라고 표현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는데, 2022년 9월 14일 현
재 환원율 상위 300위까지의 모든 상품은 최소 64.8% 이상이며 심지어 기부금보다 큰 
가치를 갖는 116.0% 환원율의 답례품도 존재한다. 이 상황은 답례율 상한 규정을 모든 
개별 기부에 적용할 것인지 자치단체의 평균 답례율에 적용할 것인지를 명확히 제시해
야 한다는 것과 답례율 상한 규정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과제임
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의 전액공제 상한액은 10만원이며 이보다 더 많이 기부할 때 추가 자기부담
액이 0보다 크기 때문에 합리적 의사결정자라면 10만원을 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러한 기부금 규모는 일본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일본의 일인당 연평균 기부액은, [표 
8]에 제시한 바처럼, 연도별로 11.2~12.9만엔이며, 개인은 다양한 지역에 나누어 기부
할 수 있으므로 일인당 연간 5.6~6.2건을 기부하고 각 건당 기부액은 1.9~2.2만엔이
다. 또한 2022년 9월 14일 현재, 일본 고향납세 비교사이트(https://furu-sato.com)
의 인기 답례품 상위 50위 중 기부금 1만엔 이하의 답례품은 26건이며 21건은 기부금 
1만엔에 대한 것이다. 일본 사례를 참고하면, 비록 우리나라의 기부액이 10만원이더라
도 자치단체의 인기상품 발굴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기부금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홍보비 및 운영비 등의 비용과 관련하여 전년도 기부금 대비 비율의 형태로 상한을 설

전체 1,788단체 중 13.8%인 246단체였으나 11월 1일 조사에서는 1.4%인 25개 단체로 급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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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 그 상한비율은 10~15%로 기부금이 증가할수록 낮아지는 구조인데, 기부금 관
련 홍보 플랫폼 및 행정운영 부서운영비 등의 설계는 고정비용이 소요되어 기부금이 증
가할수록 기부금 대비 충당비용의 비율이 낮아질 것이므로 현재의 기부금 규모에 따른 
상한비율 구조는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20) 일본은 답례품 조달비용을 포함한 고향
납세제도 운영비용 상한을 당해년도 기부금의 50%로 규정한다(총무성 2019). 답례품 
조달비용 상한이 30%이므로 다른 비용들의 상한은 약 20%로 우리나라보다 높을 뿐 아
니라 이 비율이 증가하면 답례율을 낮추어 조정할 수 있으므로 자치단체는 유연하게 제
도를 운영할 수 있다. 일본의 기부액 대비 답례품 조달비용 평균 비율은 [표 9]에 제시한 
바처럼, 18.5~19.6%이며, 일부 자치단체는 20%를 초과할 수도 있다.

[표 8] 일본의 일인당 기부액 및 건당 기부액 추이

구분 기부액 
(억엔) (A)

수입건수 
(만건) (B)

공제대상자수 
(만명) (C)

건당 기부액 
(만엔) (A/B) 

인당 기부액 
(만엔) (A/C)

인당 건수 
(회) (B/C)

2018 5,127.1 2,322.4 396.3 2.2 12.9 5.9
2019 4,875.4 2,333.6 413.6 2.1 11.8 5.6 
2020 6,724.9 3,488.8 564.3 1.9 11.9 6.2
2021 8,302.4 4,447.3 740.8 1.9 11.2 6.0

주: [표 6]의 주 및 자료 참조

일본의 경험은 우리나라에서 기부액 대비 운영비용 비율 15% 상한 규정이 매우 낮은 
수준임을 나타낸다. 우리나라의 기부액에 대한 조세의 전액공제 상한액이 낮기 때문에 
기부금 및 관련 답례품 가치도 일본에 비해 작을 것으로 예상되며, 답례품의 가치가 작
더라도 건당 송부 비용은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답례품 송부 비용 비중은 일본의 
약 7.7%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결제 등을 위한 비용은 고정시설 설치비
용과 결제 건당 비용으로 결정될 것인데, [표 8]에 제시한 바처럼, 일본의 일인당 연평균 
기부액은 11.2만엔을 초과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일인당 10만원 수준의 기부가 이루
어질 것이므로 기부액 대비 결제 등의 비용 비율도 2.0% 남짓의 일본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비용구조는 홍보비용 및 사무비용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날 것이다. 

20)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일본 자치단체들의 기부금 수입액과 수입액 대비 필요경비 비율 자료
를 이용하여 분석해보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추후 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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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일본에 비해 기부액 대비 제도 운영비용의 비율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
만 우리나라의 비용 상한은 일본보다 오히려 엄격하므로 이를 준수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21) 단 우리나라의 고향기부제도가 일본과 유사하게 운영된다 하더라
도,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답례품으로 지역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답례품 송부
비용 등을 획기적으로 낮추어 자치단체가 비용 상한 규정을 준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기부자에 대한 혜택과 행정부서에 대한 비용을 각각 규정하지만 일본은 
답례품 조달 비용과 이를 포함한 전체 운영비용의 관점에서 규정하므로, 우리나라의 운
영비용에 대한 규제는 일본에 비해 엄격할 뿐 아니라 답례품 조달 및 제도 운영과 관련
된 비용처리의 유연성도 낮다. 따라서 자치단체가 운영비용 상한 규정이 운영비 절감노
력을 유인할 수 있지만, 오히려 운영인력 및 공간 비용을 회계처리에서 제외하는 방법
으로 규제를 회피하도록 유도하여 제도운영의 실제 모습을 왜곡시킬 위험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이를 감독하는 행정업무는 수월하지 않다.

[표 9]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기부액 대비 운영비용 비중 추이
(단위: 억엔, %) 

구분 2018 2019 2020 2021
기부액(억엔) 5,127.1 4,875.4 6,724.9 8,302.4

답례품 조달비용 35.4 28.2 26.5 27.3 
답례품 송부비용 7.7 7.7 7.7 7.7
홍보비용 1.0 0.7 0.6 0.6
결제 등 비용 2.2 2.0 2.3 2.2
기타 사무비용 8.8 8.1 8.0 8.6

총비용 합계 55.0 46.7 45.1 46.4
답례품 조달비용 제외 합계 19.6 18.5 18.6 19.1

자료: 総務省 自治税務局市町村税課(각연도)

21) 우리나라 상한 규정은 전년도의 기부액을 기준으로 설정되므로 제도가 시행되는 첫 해인 2023년의 
상한은 설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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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가. 소결

우리나라와 일본의 고향기부제도는 자치단체에게 기부한 개인에게 기부금의 전액 혹
은 일부를 국세와 지방세에서 공제해주며 기부금의 30%까지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는 공통점을 갖는다. 하지만 구체적 내용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갖는다. 먼저 우리나라
는 고향기부금 한도를 500만원으로 제한하고 기부금 10만원까지는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세인 지방소득세에서 기부금을 전액 세액공제하고 그 초과 기부금의 16.5%를 세
액공제하는데, 국세와 지방세 공제비율은 각각 10/11과 1/11이다. 일본에서는 기부
금 크기와 관계없이 기부자가 첫 2천엔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며 기부금의 한도액은 존
재하지 않지만 공제한도는 소득세와 주민세에서 별도로 정한다. 기본적으로 기부금에
서 2천엔을 제외한 금액을 소득세에서 소득공제하며 주민세 소득할에서 기부금의 
10%를 기본분으로 세액공제한다. 고향기부에 대한 공제한도액은 소득과 가족구성 등
에 따라 달라지는데, 소득이 클수록 누진적으로 증가하며 전액공제 한도까지의 기부금
에 대해 소득세와 주민세 기본분에서 공제되지 않은 부분을 주민세 소득할 특별분으로 
세액공제한다.

일본의 고향기부에 대한 조세 전액공제 및 부분공제 상한액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크며 이에 따라 대체로 세제혜택 크기도 더 크다. 하지만 2천엔까지의 자기부담으로 인
하여 소액기부의 경우 자기부담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소액기부가 억제된다. 이는 기부
자 수를 제어하기 때문에 세제혜택에 따른 행정비용뿐 아니라 답례품 제공의 행정비용
을 낮춘다는 의미에서 효율적이다. 고향기부금을 소득세에서 소득공제하므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기부금 대비 세금절감액 비율이 동일하거나 높은 일본과 달리, 기부금을 
세액공제하는 우리나라는 기부금 대비 공제액의 규모가 소득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
다. 기부금은 개인의 소비능력에서 제외되므로 포괄적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헤이
그-사이먼즈의 소득 정의에 부합하는 것은 소득공제 방식이다. 하지만 개인 간 소득형
평성 측면에서는 일본의 소득공제 방식보다 우리나라의 세액공제 방식이 더 바람직하
며, 특히 우리나라는 소득에 관계없이 전액공제 상한액이 일정한 반면, 일본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전액공제 상한액이 누진적으로 증가하고 이에 대해 일정비율의 답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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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제공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개인간 소득형평성 측면에서 우리나라 제도가 더 우
수하다.

고향기부제도는 정부 간 재원배분에 영향을 미친다. 먼저 우리나라 기부자가 합리적
으로 자기이익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가정할 때, 기부자는 전액공제 상한액까지 기부할 
것이어서 기부자는 전혀 자기부담이 없다. 이때 기부 받은 자치단체의 기부금은 중앙정
부가 90.9%, 기부자의 납세지 자치단체가 9.1% 부담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도와 자치
구는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므로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다른 지역에 기부하
면 이 유형의 자치단체는 세수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다른 지역주민의 기부로 수
혜만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 보통교부세 재원은 소득세 공제액만큼 감소하며 자치단체
의 고향기부금 수입을 기준재정수입액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면, 지방소
득세 공제액이 상대적으로 매우 큰 자치단체는 보통교부세 교부액의 증가로 지방소득
세 감소의 일부를 상쇄할 수 있으나 공제액이 작은 자치단체는 오히려 보통교부세 교부
액이 감소하여 재원 감소가 가중될 수 있다. 이처럼 보통교부세는 각 자치단체의 고향
기부 수입액과 무관하게 재정형평화를 추구하므로 재정형평화 수준을 왜곡시킬 가능
성이 크다. 

일본의 경우 고향기부제도 자체만을 고려하면 중앙정부보다 자치단체 간 재원이전 
규모가 더 크지만 고향기부제도에 의한 주민세 감소액의 75%는 기준재정수입액 감소
로 반영되고 재정부족액 전액을 보통교부세로 교부하므로 주민세가 감소한 모든 자치
단체의 보통교부세는 증가한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고향기부에 대한 소득세 공제액만
큼을 자치단체에 이양할 뿐 아니라 주민세 공제액의 약 75%를 보통교부세로 이양하게 
된다. 따라서 고향기부제도에 의한 자치단체 간 재정형평성 효과는 기부금 수입액과 주
민세 공제액뿐 아니라 보통교부세 변화까지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답례품의 상한을 기부금의 30%로 제한하며, 우리나라는 답례
품을 제외한 고향기부제도 운영비용의 상한을 기부금의 10~15%로 제한하고 일본은 
답례품을 포함한 운영비용을 50%로 제한한다. 일본의 기부자당 평균 기부액 및 기부건
당 금액은 모두 우리나라 전액공제 상한액인 10만원을 초과한다. 그럼에도 일본의 답
례품 제공 경험은 우리나라에서 10만원 이하 기부에 대한 인기 답례품 개발이 가능함
을 보여준다. 하지만 기부금에 답례품을 제공하는 것은 배송비, 홍보비, 답례품 선정 및 
관리비용 등의 행정비용을 유발시키며 일본의 기부금 대비 관리비용 비율은 20%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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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한다. 따라서 일본에 비해 기부금 규모가 작을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는 기부금 
대비 답례품 배송비용 등의 운영비용 비율이 더 높을 것이므로 15%의 운영비용 상한 
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 2천엔 미만의 소액기부는 전액 자기
부담인 반면, 우리나라는 극단적인 소액 기부도 가능하며 이에 대해 세제혜택 및 답례
품을 제공해야 한다면 중앙정부의 조세행정비용과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운영비용 부
담이 매우 커질 수 있다. 제도 운영비용을 낮출 뿐 아니라 특정 답례품 선정에 따른 특혜 
의혹 및 선정 실패의 위험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치단체가 지역상품권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22)

나.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을 도출한다. 이는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제도 도입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부
분적인 조정방안이다. 먼저 고향기부의 취지를 확산시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극단적인 
소액 기부는 자치단체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높은 행정비용을 초래하므로 이를 
억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먼저 일본과 유사하게 일정금액 이하 기부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하지 않는 자기부담액을 설정하되, 기부자에게 현행 법률과 동일한 혜택을 유지
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최저 기부액 이상을 기부할 때 기부금 전액을 세액공제
한다. 예를 들어, 개인별 연간 1만원 미만 기부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제외하되, 1만원 
이상인 경우 기부금 전액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한다. 이와 함께, 답례
품 조달 및 배송 등의 운영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지역별로 일정 금액(예를 들어, 2만원) 
미만의 기부에 대해서는 답례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법률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이다. 

자치단체의 고향기부 수입액 규모는 각 자치단체의 노력의 결과일 수 있지만 적어도 
일정기간 동안 자치단체의 특산품(예: 영광굴비 등) 존재 유무 및 관광자원(예: 경주 불
국사 등) 보유여부 혹은 자연환경(예: 양양해변 등)의 매력도 수준 등 기존 여건에 의해 

22) 특히 일본의 경우 기부자가 특정 지역에 고액을 기부하고 쌀 등 지역특산품의 정기적으로 소비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전액공제 상한인 연 3만원 한도의 답례품을 소비할 가능
성이 높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소비할 답례를 선호할 것이므로 특정 상품보다는 지역상품권이 더 효
과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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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답례품으로 지역상품권을 허용하는 우리나라는 인구밀
집지역의 인접지역 및 인기 관광지역에게 유리하고, 지역상품권의 활용성 때문에 기초
자치단체보다 광역자치단체에게 기부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23) 이로 인해 다른 
지역주민으로부터 재원을 조달한다는 의미에서 재원조달의 편익원칙에 부합하지 않
는 고향기부제도가 자치단체 간 기부금 수입액의 큰 편차를 초래하여 재정형평성도 왜
곡시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자치단체별로 기부금 수입액의 상한을 설정하거나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수입액에 대해 그 일정비율을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에 포함하
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광역자치단체가 기부의 답례품으로 지역상품권을 제공하여 얻는 기부금의 총
수입액에 대해 상한을 설정하거나 수입액의 일부를 소관 기초자치단체와 공유하는 방
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지방소득세 과세주체가 아니어서 고향기부제도에 의
한 재원유출 위험이 없는 도와 자치구는 기부액의 일정비율을 해당 시군 혹은 소속된 
특별광역시에게 재분배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도의 기부금 수입
액 10%에서 답례비용 30%를 제외한 금액을 소관 시군의 지방소득세 공제액 비율로 배
분하고 자치구는 마찬가지 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해당 특별광역시에 배분하는 방안
을 도입할 수 있다.

답례품 송부비용, 홍보비 등의 운영경비를 전년도 기부금의 15%로 상한을 설정한 것
은 제도가 정착할 때까지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자치단체의 고향기부제도에 대
한 홍보는 개인이 다른 자치단체에 기부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므로 홍보 등의 편익은 
해당 자치단체에 국한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정의 누출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더욱
이 현재 규정준수 여부를 판단하여 기부자격을 제한하는 일본도 답례품에 대한 우려는 
초기부터 있었지만 총비용 상한을 50%로 제한한 것은 제도 도입 10년 이후이다. 따라
서 필요경비 상한 규정의 의무화는 제도 운영과정을 살펴보면서 추후 결정하는 것이 제
도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23)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한다면 서울의 특정 자치구에 기부하는 것보다 서울특별시에 
기부하고 그 서울상품권을 활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유사하게 서울시민이 동해안으로 여행가면서 
여행지에 기부하고 지역상품권을 답례품으로 받는다면, 강릉시상품권보다 강원도상품권의 활용성
이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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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언

우리나라는 오랜 논의 끝에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모방한 고향기부제도의 법률과 시
행령을 제정하고 2023년 시행할 예정이다. 고향기부제도의 핵심 내용은 자치단체에 
대한 기부를 유도하기 위해 모든 기부자들에게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추가적으로 각 자
치단체는 기부자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답례품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
와 일본의 고향기부제도를 간단히 정리하고 이들 간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체계적으
로 분석한다. 또한 이러한 분석과 일본의 제도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현행 제
도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제도 정착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개별 경제주체는 고향기부제도를 매우 우수한 제도로 인식할 수 있다. 먼저 기부자는 
일정금액의 한도 내에서 기부금 전액을 세액공제 받으므로 금전적 손실이 없을 뿐 아니
라 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얻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기부하는 것이 아니
라 기부 받는 것이다. 자치단체는 기부금 수입액만큼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며, 비록 
답례품 조달비용과 관련 운영비용 지출이 발생하지만 이를 통해 답례품 선정 권한과 조
직 확대에 따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 또한 고향기부제도의 홍보 및 답례품 제공 온라
인쇼핑몰의 개설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답례품 
생산자 및 농협 등 중간 판매기관은 소비자에게 접근할 새로운 판매방식이 추가되어 매
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기부가 낙후지역에 집중된다면 낙후지역의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득이 무료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먼저 중앙정부와 기부자의 지방
소득세 납세지 자치단체의 조세수입은 기부자의 세제혜택 크기만큼 정확히 감소하므
로 금전적 관점에서 제로섬이다. 만일 감소한 세수를 만회하기 위해 세율을 인상한다면 
효율성 손실이 확대될 것이다. 답례품 제공 생산자가 얻는 이득은 답례품에 선정되지 
못한 대체재 생산자의 손실로 상계될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생산자가 생산성이 높은 생산자를 대체하는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수요가 가격 비탄력적인 농수축산물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이어서 답례품에 선정된 상
품을 생산하는 농어촌의 발전은 그 대체상품이 답례품으로 선정되지 못한 다른 농어촌
의 쇠퇴를 초래할 것이다. 더욱이 완전고용에 가깝다면 고향기부 관련 고용창출은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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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민간고용을 대체하는 것이며, 실업이 만연하여 신규 고용창출이더라도 인건비에 대
한 재정지출의 확대와 유사한 결과일 뿐이다. 그 외의 제도 운영비용은 사회적으로 불
필요했던 지출 증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고향기부제도 법률 제정의 취지에서 밝힌 바처럼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
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인가? 재원 측면
에서 중앙정부 재원이 감소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원이 증가한다는 의미에서 지방재정
을 보완한다는 것은 수긍가능하다. 단 중앙정부 재원도 결국 특정 지역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었을 것이므로 지방재정 보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효과적이라는 연계는 설
득력이 없다. 물론 답례품 개발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기부
에 따른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 보상이 국가의 총소비를 증가시키지 않는다면 이는 다른 
지역경제의 침체로 상쇄된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은 기존에 경제적으로 부유한 지역
의 경제는 침체되고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
우에만 가능한데 고향기부제도는 이를 보장할 제도적 장치를 포함하지 않는다. 결국 고
향기부제도에 의한 법률 제정 취지의 달성여부는 기부자들의 기부행태에 따른 제도 운
영결과를 확인해봐야 알 수 있으므로 제도를 초기에 적극적으로 확대하기보다는 운영
결과를 분석하면서 제도의 지속여부를 포함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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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ive Evaluation of  the Hometown Donation 
System in Korea and Japan, and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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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orea will implement a hometown donation system that imitates the Japanese system 
from 2023. This paper briefly summarizes the systems of  Korea and Japan and 
systematically compares and analyze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m. 
The common core content of  the hometown donation system in both countries is that 
to induce donations to local governments, tax benefits are provided to donors and local 
governments can provide gifts in return. The main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are as follows. First, unlike Japan, Korea’s system sets an fixed upper limit 
regardless of  income on donations that grant tax benefits, and the ratio of  the upper 
limit to income is quite low. Second, Korea does not set a lower limit on donations that 
grant tax benefits, which can induce to a very small amount of  donations. Additionally, 
the paper points out that the Korean hometown donation system does not include an 
institutional device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which is described as its 
important policy goal, and suggests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the system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system itself  and Japan’s experience in operating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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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가 시･도교육청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영록* 김은지**

국문초록

본 연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의 적절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
였다. 그동안 교육교부금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었으나, 주로 교육교부
금에 대한 효과성, 내국세 연동 비율의 적절성, 교육교부금 비율의 장기 추세치의 문제점 등에 
대한 분석과 당위적인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
도교육청별 학생 수와 이에 따른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을 산출하고 이에 기반하여 시･도교
육청별 학생 1인당 불용액 규모와 업무추진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도출하였다. 예산을 둘러싼 
논의에서 불용액과 업무추진비라는 비목의 상징성을 고려하여 변수로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
한 것이다. 그 결과 가용예산의 규모가 큰 시･도교육청일수록 예산 불용액의 규모가 크고, 업
무추진비의 비율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고, 회귀분석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증명하였다. 적어도 교육 분야 내에서라도 예산 배분의 재구조화가 필요함을 실증적으로 제
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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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교육재정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정부는 물론 학계와 언론에서도 학령
인구의 급감에 따른 초중등교육 예산의 적절성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시급성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유래 없는 출산율 저하 현상을 
겪고 있으며, 이는 학령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내국세에 연동하게 되어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은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보호되고 있
어 내국세가 증감함에 따라 교육교부금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구조이다. 내국세의 추세
선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증가한다고 볼 때 교육교부금은 학생 수의 감소와는 관계없이 
늘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한정된 국가 예산의 가용 범위에서 이러한 재정의 칸막이 현
상은 국가의 전략과 시급성과는 무관하게 예산 배분이 이루어져 예산의 배분적 효율성
을 저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교육재정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하 교육교부금에 대
하여 규모의 적절성, 집행의 효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논문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에
서 제공하는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생 수, 
교육교부금 규모 등을 산출하고 예산 규모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점검하기 위해 불용액, 
업무추진비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논문을 통해 당위적인 교
육교부금의 개선이 아닌, 실증적인 개선 필요성의 증거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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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검토

1. 교육재정의 의의1)

우리나라의 교육재정은 크게 중앙정부가 관장하는 교육부 소관의 예산과 17개 시･도
교육청이 관장하는 지방교육재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주요 개념을 정의하고 갈 
필요가 있다.

재정의 사전적인 의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
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련의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그런 관점에서 또한 교육재정은 교육 
활동을 위해 필요한 수입･지출 활동과 자산과 부채를 관리･처분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이란,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도교육청
의 재정활동을 의미하며, 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공･사립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이다(지방교육재정알리미). 또한 지방교육재정은 시･도교
육청의 교육감이 관장하며, ‘교육비특별회계’라는 이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로부터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
이다. 아울러 특별회계라는 말은 회계적인 특성상 일반회계와 구분되어 특별한 설치목
적을 가지고 수입과 지출이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이루어지는 회계를 의미한다(정부입
법지원센터2)). 즉 교육비특별회계는 교육이라는 특별한 목적을 갖고 이루어지는 회계
라고 볼 수 있으며, 다른 분야의 예산과 달리 교육의 특수성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제도
라고 할 수 있으며, 다른 나라에서는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2. 지방교육재정의 의의와 구조

국가정책 수행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우리나라의 총예산인 국가재정이 중앙재정과 지
방재정으로 나눠지고, 지방재정은 일반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으로 구분된다.

지방교육재정 즉 시･도교육청의 예산은 국가재정으로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과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고, 일반자치단체로부터는 법정전입금과 비법정전입금을 지

1) 본 연구의 교육재정의 의의에 관한 주요 내용은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웹사이트를 참고하였다.
2) 정부입법지원센터, 「법령입안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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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받는 구조이다. 여기서 국가(교육부)로부터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시･도
로부터 전입되는 법정전입금이 시･도교육청의 주요 세입재원이라고 볼 수 있다(국회
예산정책처 2021). 즉 국가재정의 일반회계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편성되어 
지방교육재정으로 지원되고, 지방교육재정에서는 이를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수입으
로 편성하고 있다. 그런데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방교육재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는 것이 국가재정에서 지원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2017년부터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에 의거하여 누리과정 지원비를 지원하고 있
다. 이 외에 교육부와 관련된 정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을 편성･교부하
고 있다.

[그림 1] 지방교육재정의 구조

자료: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

한편 일반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법정전입금
과 비법정전입금이 시･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된다. 이러한 지방교육재정
의 구조는 [그림 1]로 표현될 수 있다. 즉 지방교육재정은 중앙정부의 이전수입인 교부
금과 자치단체의 이전재원, 그리고 자체수입과 차입 등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시･도교육청은 증가된 재원을 
추경 예산편성 시 시설사업 위주로 편성함에 따라 2017년까지 이･불용액이 지속적으
로 증가하였다. 단 지방교육재정의 조기집행에 대한 독려 등으로 2018년 이후 이･불용
액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기준 불용액 규모는 여전히 1조 662억원 규
모이다(한국교육개발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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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지방교육재정 세입･세출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최종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B)

예산현액
(C)=A+B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D)
다음연도 
이월액(E)

불용액(F)=
C-D-E

2016 61,964,248 3,732,970 65,697,218 66,097,940 60,041,898 3,900,072 1,755,248
2017 68,264,379 3,900,072 72,164,451 72,443,464 65,611,419 4,605,587 1,947,445
2018 73,737,072 4,605,587 78,342,659 78,836,465 71,612,652 4,885,832 1,844,175
2019 82,081,074 4,885,832 86,966,905 87,387,293 80,401,054 4,759,874 1,805,977
2020 77,332,620 4,759,874 82,092,494 82,226,557 77,705,459 2,724,421 1,662,614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21)

[표 1]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불용액 규모는 
2016년에 약 1조  7천억원 규모에서 2019년 1조  8천억원 규모로 증가하였다고 2020
년에는 약간 줄어 약 1조  6천억원 규모이다. 불용의 규모가 다소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불용액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3. 교육재정교부금에 관한 의의와 논의

가. 교육재정교부금의 의의

전술한 바와 같이 지방교육재정의 주요한 수입원은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수입 즉 지
방재정교부금이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운영함에 있
어서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재정에서 지방교육재정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고 있으며 이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고 한다(지방
교육재정알리미 2010~2019).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의 약 70%
에 육박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배부 목적에 따라 보통교부금과 특별교
부금으로 나누어진다. 보통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의 97%이며, 특별교부금
은 내국세분 교부금의 3%이다(지방교육재정알리미 2010~2019).

먼저 보통교부금을 살펴보면 시･도교육청의 인건비와 시설비, 학교･교육과정 운영 
등 다양한 교육활동에 쓰이는 매우 중요한 재원이라고 볼 수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21). 기본적으로 보통교부금 배분은 시･도교육청 별로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
수요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총액 배분한다(국회예산정책처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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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재정수요액은 교직원 인건비, 학교교육과정운영비 등 표준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금액을 의미하며, 기준재정수입액은 일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령에 의
해 시･도교육청으로 전입되는 법정전입금과 입학금･수업료 등으로 구성된다(지방교
육재정알리미 2010~2019). 즉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차감한 금액을 교부하며, 17개 시･도교육청의 균형있는 교육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
로 하는 일종의 재정조정제도라고 볼 수 있다(지방교육재정알리미 2010~2019).

반면 특별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달리 유･초･중등 교육 분야의 국가시책사업, 지역
현안사업, 재해대책 및 복구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사용된다
(국회예산정책처 2021). 한편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아
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제정되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이를 위하여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가 설치되었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 교
육･보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의 재원
은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기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일부)와 정부 일반회
계 추가 전입금으로 구성된다(이정미 2019). 기존에는 보통교부금 재원 중 일부로 지
원하였으나 특별회계 도입에 따라 보통교부금이 아닌 별도의 특별회계 예산으로 지원
하게 되었다(이정미 2019).

[그림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구조

자료: 지방교육재정알리미(2010~2019)

그런데 현재 정부의 재정 자원 활용의 배분적 효율성 관점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3) 한정된 재정 상황에서, 더구나 학령인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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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국세에 연동하는 방식의 교육교부금이 과연 현재도 
적절하냐는 것이다(하연섭 2022).

이러한 방식의 법적 근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규정된 경직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이 법의 제3조에 따르면 국가가 제공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
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성되며, 교부금 금액의 총합은 일부 세금 항목을 제외한 내
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으로 정해져 있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제2항). 
자치단체별로 교부되는 교부금의 산출은 지방재정수요와 공급을 고려한다고 되어 있
으나 해당조항에 의해 교부금의 총액은 내국세에 연동하여 자동 산출되는 것이다. 

즉 전반적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교부금의 산정에서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밖에 없고, 교부금이 과도할 때 이를 조정하는 것이 경직적일 수밖에 없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다른 분야에 대한 예산 투입 기회를 사전적으로 봉쇄해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의 배분적 효율성을 크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시･도교육청 재정에 관한 이론적 논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관한 연구는 재원의 효과와 다변화 필요성, 내국세 연동 방식의 
문제점, 최근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규모의 적절성에 대한 연구 등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최근의 연구를 중심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김재훈(2019)은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세입의 지속적 증가는 불가피하게 
지출구조의 변동을 초래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적절성의 검토가 필요다고 지적하였다. 
즉 최근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학생 수 변동에 탄력적인 지출 비중의 감소를 초래
할 것이고, 비탄력적인 지출 비중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하였다. 또
한 지방교육청의 지출구조 변화가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졌는지 추이를 확인하고, 과
연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는 적절한 방향으로 이루어졌는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
장하였다(김재훈 2019). 아울러 또한 지방교육청 세입의 지속적 증가는 내국세의 일정
비율에 연동되어있는 교육교부금의 증가에 기인한 바가 크고, 이는 급격한 학령인구의 
감소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3) 하연섭(2022)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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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송기창(2022)은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이 교부금의 안정성 확보에 문제를 야기
했으므로 봉급교부금과 증액교부금의 부활을 통해 재원의 다원화가 필요하고, 교육세 
교부금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의 교육정책은 원칙
상 국고보조금으로 추진해야 하며, 인건비를 제외한 교부금은 내국세 연동방식에서 학
급당 표준교육비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
에서도 교부금의 세분화는 재정의 복잡성을 가중시키는 문제점이 있으나, 내국세 연동 
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와 효율성에 관련된 가장 최근의 논의는 김학수(2022)
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미래교육 재정 수요나 교육성과에 관한 정보를 전혀 제공해
주지 못하는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방식의 개편 필요성과 이에 반해 
연동방식의 유지를 주장하는 교육계의 주장에 대한 반론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변화를 통한 교육재정 효율화 가능성과 구체적 개편방안 및 기대효과를 제시하였다. 연
구는 특히 인구고령화로 확대될 복지재정의 부담과 함께 학창시절 내국세수에 연동된 
교부금에 의해 추가된 국가채무 원금과 이자도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 유념하여 교육재
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항상 제고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해당 연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개편 필요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주장하였다
는데 의의가 있다.

한편 시･도교육청 재정과 예산편성의 비효율에 관한 논의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태호･엄태호(2020)는 지방교육자치단체의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불용액 발생 요인을 정치적 요인에서 찾
고 있는데, 지방교육자치단체들의 정치행태와 재정 운용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분석
으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송기창(2015)은 지방교육청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이월과 불용액 발생실태에 관한 개선과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시･도교육청의 재정 비효율에 관한 최근 연구들이 제도
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거나 국가재정 전체에서 내국세 연동 방식의 교육재정교부금이 미
치는 부정적 효과나 영향을 분석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비효율적 재
정 운용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그 숫자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용액으로 한정하는 경
우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 이후 어떠
한 비효율을 야기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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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교부된 이후 지방교육재정의 비효율이 실제로 어떻게 발생
하고 있는지 다양한 각도에서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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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교육교부금의 적절성 검증을 위한 분석요인 탐색

예산편성과 집행의 적절성과 효율성 여부는 다양한 각도에서 점검이 가능할 수 있으나 
재정정보의 확보 여부와 분석의 현실성 등을 감안하고, 그 가운데 정책적 시사점을 최
대한 발굴할 수 있는 변수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요 분석 대상으로 선정
한 변수는 불용액 규모와 업무추진비인데, 두 변수 모두 예산규모의 적절성과 효율성에 
관련한 논의에서 상당한 시사점을 준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예산의 적절성과 효율
성을 점검하기 위해 다양한 지표와 가설이 가능하다. 가령 시･도교육청의 가용 예산규
모가 많아진다면 재량지출의 규모도 증가할 것으로 가설을 설정할 수 있으나 지방교육
재정알리미에서 각 시･도교육청의 재량지출 규모와 관련된 데이터는 2016년만 제공
되어 있어 이 지표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4)

1. 시･도교육청 예산의 불용액 추이 분석

예산 규모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점검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표로써 불용액을 들 수 있
다.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에서 불용액(unused budget)이란 세출 예산에서 세출 결산
을 차감한 금액에서 세출 예산 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제외한 나머지를 의미한다
(주윤창･신동섭･정창훈 2020).5) 일반적으로 단년도 예산주의(annual budget)에서
는 한해 세입은 한해 세출로 모두 지출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가 및 자치단체
에서는 매해 상당한 규모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주윤창･신동섭･정창훈 2020). 이
러한 불용액은 실제 발생할 지출보다 세출 예산을 더 부풀려서 크게 예산을 계상하는 
경우와 예산의 집행을 축소하여 일부러 예산을 남기는 경우, 세출 예산의 과대계상과 
과소지출이 혼합되는 경우에 발생한다(주윤창･신동섭･정창훈 2020; 김봉환･이권희 
2019; 양인용･배기수 2019; 김혁･김경호･전중열 2012). 그런데 정부에서 정책수행
을 위해 철저하게 예산을 수립하고 검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원인으로 

4) 가용 예산의 규모가 커질수록 재량지출의 비중이 커질 것이라는 합리적인 가설 설정이 가능하나 지방
교육재정알리미에서는 시･도교육청별  통계를 2016년 한 해만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연도에 재
량지출이 가장 많은 시･도교육청은 1인당 교육교부금이 가장 많은 시･도교육청이었다는 사실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5) 불용액=세출예산 현액-세출 결산액-(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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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계획한대로 이를 모두 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런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는
데, 그중 하나가 예산의 이월이며, 그 외에도 예산의 이용 및 전용, 추가경정예산 제도 
등이 존재한다(강윤호･민기･전상경 2015). 결과적으로 불용액은 이 같은 제도적 장치
를 활용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의미한다(이태호･엄태호 2020).

국가 및 자치단체에서는 계획과 집행의 차이에서 생기는 예산 집행의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추가경정예산 제도, 예산의 이용 
및 전용제도, 예산의 이월 등이다(하연섭 2010). 이처럼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신축성
과 융통성을 제공하는 제도들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는 자주 목
격된다. 즉 불용의 원인은 주로 예산의 과다편성, 재원 조달과 사업계획 실패, 지출계획
의 변경, 예산 절감 등을 거론할 수 있다(주윤창･신동섭･정창훈 2020). 따라서 불용액
이 특정연도에 발생할 수는 있으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부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예산의 불용은 해당 
자원을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예산활용에 있어 부정적인 측면이 큰 
것이 사실이다. 즉 불용액 비율이 높게 나타나면 비효율적 재정운용의 증거로 간주되
며, 감사의 지적사항이 되거나 차년도 예산편성에 불이익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이
태호･엄태호 2020; 최광 2009; 박상원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예산편성의 비효율의 지표로써 불용액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특히 학령인구 1인당 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가 큰 시･도교육청에서 불
용이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합리적 가설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재정수요를 감안해서 배분되고 있기는 하나 학생 1인당 교부금의 규모가 크다는 것은 
결국 그렇지 않은 지자체에 비해 가용예산 규모가 크다는 증거이고 이러한 지자체일수
록 예산의 불용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가설 1: 학생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많은 시･도교육청일수록 1인당 불용액이 더 
많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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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추진비 추이와 비율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에서 업무추진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으로 
매우 적지만, 예산에 관심이 있는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에서는 업무추진비라는 세목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보인다. 그 이유는 기관들의 업무추진비 추이를 통해 예산편성과 운
용의 내실 정도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이희승 2003)이
란 의미의 업무추진비 혹은 판공비는 미국과 같은 주요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
라에 독특한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간부가 직원의 경사를 축
하하고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금품을 주거나 회식을 할 때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
다(신무섭 2009).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른 기관의 관계자들을 상대할 때 기관은 업
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경비를 공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지방자치
단체는 판공비 혹은 업무추진비를 지출예산 항목으로 정해놓고 있다(신무섭 2009). 현
재 교육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2020)을 보면 
업무추진비의 범위와 기준경비를 기관운영 및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
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부서운영경비, 특정업무경비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시･도교육청별로 업무추진비 한도액 내에서는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표 2]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업무추진비 한도액 기준

구 분 한도액 기준
 ∙ 서울･경기
 ∙ 기타 시･도
 ∙ 제주

 ∙ 예산규모의 0.09% 이내
 ∙ 예산규모의 0.12% 이내
 ∙ 예산규모의 0.31% 이내

주: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시･도교육청(본청)은 3급(상당) 이상(다만 기획관, 감사관 등 국장급 4급 
보조･보좌기관 포함 가능), 교육지원청은 4급(상당) 이상, 직속기관은 기관장 편성(본청 및 교육지
원청 과장급 이하 편성 불가)

자료: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교육부 훈령 제345호)

그런데 직책급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는 직원 개인에게 월정비로 지급되는 인
건비 성질이 강하다. 그리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등은 조직의 인원수에 따라 비례하는 
비용으로 직원의 사기 진작, 사업추진 등을 위해서 조직적 차원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최두선 2006). 기관운영 및 사업추진 업무추진비는 간부의 직무수행 및 대단위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가 시･도교육청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미치는 영향 분석 99

업 추진 경비로써 자치단체 간부에 의해서 집행이 주도된다. 따라서 단체장의  업무추
진비라고 하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사업추진업무추진비를 합한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신무섭 2009).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가지고 있는 인건비 성격의 특성과 불
요불급하다는 인식으로 인해 시민단체와 언론 등에서 절감의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인당 교육교부금 규모와 업무추진비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불용액과 같은 맥락으로 1인당 교육교부금 규모가 큰 교육청일수록 업무
추진비의 비율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도록 한다.

가설 2: 학생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많은 시･도교육청일수록 세출예산에서 업무
추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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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모형

1. 분석방법 및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시･도교육청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과 책
무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예산 규모의 과다 계
상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불용액과 예산편성의 책무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업무추
진비 비율간의 회귀 분석을 실시하도록 한다.

 분석대상은 회계연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
를 통해 시･도교육청 예산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를 통해 시･도교육청별로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과 1인당 불용액을 계산하고 두 변수간의 관계를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시･도교육청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과 업무추진비 
비율간의 관계 역시 회귀분석을 통해 결과 값을 도출하도록 한다.6) 

독립변수인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추
정하기 위해서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우선 
통제변수로서 시･도교육청 재정변수를 고려하였다. 교육청 재정의 경우 전액 이전재
원으로서 재정자립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육청 재정자주도를 통제하였고, 여기에 교육청 채권규모와 부채를 재정변수로
서 활용하였다. 또한 내국세 규모에 따른 교부금 총액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별 고령인
구비율, 실업률, 1인당 지역총소득 등 인구사회변수를 고려하여 지역별 특성을 통제하
고자 하였다. 

[그림 3]는 본 연구의 분석틀로, 시･도교육청의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 규모가 불용
액 규모와 업무추진비 비율에 비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내용을 도식
화한 것이다. 

6) 시･도교육청의 데이터들을 모두 학생 1인당으로 변환한 것은 보다 객관적인 시･도교육청간의 비교를 
위함인데, 학생 1인당 교부금의 규모가 전적으로 적절성을 대표하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다. 즉 학생 1
인당 교부금이 많은 교육청이라 하더라도 학교나 교원의 수를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요
인을 동시에 고려하기 어려운 것은 본 연구의 현실적인 한계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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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구의 분석틀

2. 변수의 측정

가.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는 각 시･도교육청의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 규모이다.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통해 시･도교육청의 2015년부터 2020년 교육교부금 규모를 
확보하였으며 이를 각 시･도교육청의 연도별 학생 수로 나누어 시･도교육청별 학생 1
인당 교육교부금을 산출하였다. 

나.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각 시･도교육청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불용액 규모이다. 분
석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시･도교육청의 각 연도별 학생 수로 전체 불용액을 나누어 학생 
1인당 불용액을 산출하였다. 또한 각 시･도교육청의 전체 예산에서 업무추진비가 차지
하는 비율을 연도별로 산출하였다. 사용된 데이터는 모두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하였다.

다. 통제변수

본 연구의 통제변수로 시･도교육청의 재정변수를 포함하였다. 시･도교육청 사업계획
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하거나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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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계약에 의해 보유한 교육청 채권과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통합부채와 우발
부채를 합한 교육청 부채 변수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또한 시･도교육청의 재량권을 알 
수 있는 재정자주도를 포함하여 종속변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지역별 고령인구비율, 실업률, 1인당 지역총소득 등 인구사회변수를 고려하여 
지역별 특성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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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분석결과

1. 기초통계 분석

가. 시･도교육청별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 산출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현재 내국세에 연동하는 교육교부세 방식은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 금액의 증가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분석에 포함하지 않은 세종시를 제외하고 약 31조원 수준이었던 교육교부금의 규모
는 2019년 약 58조원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세종시를 제외한 6세에서 17
세까지의 총 학령인구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 약 735만명에서 2019년
에는 549만명까지 감소하였다. [그림 4]는 지자체별 학령인구 증감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역별 차이와 연도별로 약간의 증감은 있지만 대부분의 자체가 학령인구 감소 
추세로 돌아섰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 지자체별 학령인구 증감률 추이

자료: 지방교육재정알리미(2010~2019)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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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는 우리나라 전체 학령인구 감소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2010년부터 2019
년간 약 25.3%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의 
급증으로 이어졌다. [그림 6]은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의 증가추이를 나타낸 것인데, 
2010년에 426만원이었던 학생1인당 교육교부금이 2019년에 1,051만원으로 약 
2.46배나 급증한 것을 볼 수 있다. 학령인구의 감소와 함께 내국세는 같은 기간 큰 폭으
로 증가함에 따라 내국세와 연동되는 교육교부금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이다.

[그림 5] 전체 학령인구 추이
(단위: 만명)

550

600

650

700

750

만
명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연도

학령인구
연도 학령인구
2010 735
2011 708
2012 681
2013 657
2014 636
2015 614
2016 593
2017 578
2018 562
2019 549

자료: 지방교육재정알리미(2010~2019)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6]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 추이
(단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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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금
연도 학령인구 1인당

교육교부금
2010 426
2011 492
2012 554
2013 592
2014 613
2015 615
2016 699
2017 765
2018 892
2019 1,051

자료: 지방교육재정알리미(2010~2019)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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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도교육청별 불용액 규모 및 업무추진비 비율 분석

[그림 7]에 따르면 본 연구의 주요한 분석 변수인 불용액 규모 역시 2010년에서 2019
년 사이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표 3]은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이 많은 지
자체 순으로 정렬했을 때의 불용액 규모인데, 1인당 교육교부금이 가장 많은 상위 5개 
지자체 가운데 3개의 시･도교육청이 불용액 규모에서도 상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
다(2019년 기준).

[그림 7] 지방교육행정기관 불용액 규모
(단위: 조원)

연도 불용액
2010 2.39
2011 2.39
2012 1.99
2013 1.63
2014 1.22
2015 1.64
2016 1.71
2017 1.90
2018 1.81
2019 1.80

자료: 지방교육재정알리미(2010~2019)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3] 지자체별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액, 불용액(2019년)1)

(단위: 백만원)

교육교부금 금액 불용액 금액
전남 19.18 전남 0.61
강원 17.75 강원 0.53
전북 16.21 충북 0.42
경북 15.95 경기 0.37
충북 13.87 광주 0.35
충남 13.19 서울 0.32
경남 12.72 경남 0.32
제주 11.41 경북 0.30



106 예산정책연구 제12권 제1호

주: 1) 각 연도별, 교육청별 불용액과 업무추진비 비율은 지면관계상 생략하였으며, 연구자로부터 입수 
가능함

한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업무추진비 역시 대체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2016년도 
33,305백만원에서 2019년 50,441백만원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20년 들
어서서 다소 감소하여 44,347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4년간 약 33.2%가 증가한 것
으로 다른 분야나 비목의 예산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그림 8]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단위: 백만원)

연도  업무추진비

2016 36,305

2017 37,927

2018 45,353

2019 50,441

2020 44,347

자료: 지방교육재정알리미(2010~2019)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교육교부금 금액 불용액 금액
부산 10.63 전북 0.28
대구 10.37 제주 0.27
울산 10.32 대구 0.27
대전 9.89 부산 0.27
광주 9.81 대전 0.24
인천 8.95 울산 0.23
경기 8.46 인천 0.18
서울 6.45 충남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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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교부금 규모와 불용액과의 관계

본 절에서는 교육교부금의 규모와 불용액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표 4]에 따르면 2016~2020년 자료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모형의 통계적 유의미성과 
계수의 크기는 일부 차이가 있으나 학령인구 1인당 교육교부금 규모가 증가할수록 1인
당 불용액이 증가한다는 가설이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여주고 있다. 모형의 강건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통제변수를 다르게 하여 분석한 모든 모형에서 일관된 결과가 나타
나고 있어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 규모가 커질수록 학령인구 1인당 불용액이 커진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4] 회귀분석 결과: 1인당 교육교부금과 1인당 불용액

구분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학생 1인당 교부금 
규모

0.478***

(0.007)
0.291**

(0.006)
0.470***

(0.005)
0.428***

(0.005)
교육청 
채권(백만원)

0.358*

(0.463)
0.259
(0.428)

0.254*

(0.368)
0.276*

(0.361)
교육청 
부채(백만원)

-0.296*

(0.030)
-0.172
(0.029)

-0.221
(0.026)

-0.227
(0.025)

시･도교육청 
재정자주도(%)

-0.566***

(3,779,363)
-0.498***

(3,714.987)
-0.610***

(3,091.271)
-0.578***

(3,573.095)

고령인구비율(%) -0.105
(7,132,741)

-0.085
(6,653.638)

실업률(%) -0.095
(29,659,057)

-0.253**

(27,626.823)
-0.079

(28,836.787)
1인당 
지역총소득(천원)

-0.015
(0.879)

0.012
(2.472)

연도더미 -0.300***

(15,082.161)
-0.330***

(13,562.827)
-0.298***

(14,926.465)
Observations
R2
Adjusted R2

85
0.524
0.474

85
0.471
0.431

85
0.517
0.479

85
0.519
0.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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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교부금 규모와 업무추진비와의 관계

교육교부금과 업무추진비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인 [표 5]에 따르면 2016~2020년 자
료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모든 모형에서 학령인구 1인당 교육교부금 규모가 증가할수
록 업무추진비 비율이 증가한다는 가설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학령인구 1인당 교부금 규모가 커질수록 업무추진비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시･도교육청의 재정자주도 변수의 경우 모든 모형에서 부(-)의 회귀계
수 값을 나타냄으로써 재정자주도와 종속변수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회귀분석 결과: 1인당 교육교부금과 업무추진비 비율

구분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학생 1인당 교부금 
규모

0.813***

(0.000)
0.762***

(0.000)
0.888***

(0.000)
0.831***

(0.000)
교육청 
채권(백만원)

0.153
(0.006)

0.183*

(0.006)
0.152*

(0.005)
0.202**

(0.361)
교육청 
부채(백만원)

-0.240**

(0.030)
-0.229**

(0.000)
-0.249***

(0.000)
-0.264***

(0.000)
시･도교육청 
재정자주도(%)

-0.296***

(52.271)
-0.498***

(51.132)
-0.353***

(43.266)
-0.324***

(50.013)

고령인구비율(%) 0.021
(98.651)

-0.022
(91.579)

실업률(%) -0.120*

(410.207)
-0.178***

(380.250)
-0.102

(403.629)
1인당 
지역총소득(천원)

0.089
(0.039)

0.066
(0.035)

연도더미 -0.141**

(208.597)
-0.185***

(189.830)
-0.135**

(208.926)
Observations
R2
Adjusted R2

85
0.843
0.827

85
0.828
0.814

85
0.837
0.824

85
0.838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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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이상의 분석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국세에 연동하는 교육교부금 방식은 학령인구의 급
격한 감소에 따라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의 급격한 증가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즉 학령
인구는 분석 대상 기간(2010~2019년)사이에 약 25.3%가 감소하였고, 학생 1인당 교
육교부금은 같은 기간에 약 2.46배나 증가하였다. 또한 분석 대상인 학생 1인당 교육교
부금 규모가 큰 지자체일수록 학생 1인당 불용액 규모가 클 것이라는 가설과 예산에서 
업무추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사실
이 증명되었다.

한편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현행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초중등 
교육 부문에 과잉투자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것이다. 급속한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2031년에는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이 2,847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물
가상승률은 물론 다른 분야의 예산증가율을 크게 상회하여 초중등 교육에 과잉투자되
고 있는 것이다([표 6]참조).

[표 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학생 수 전망
(단위: 조원, 만명, 만원)

구분 교육교부금 초중고 학생 수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
2017 466 5,774 807
2018 525 5,634 932
2019 605 5,508 1,099
2020 535 5,397 991
2021 596 5,374 1,109
2022 643 5,322 1,208
2023 686 5,256 1,305
2024 731 5,160 1,417
2025 780 5,024 1,553
2026 832 4,843 1,718
2027 887 4,680 1,896
2028 946 4,521 2,093
2029 1,009 4,338 2,326
2030 1,076 4,174 2,578
2031 1,148 4,032 2,847

자료: 김옥빈(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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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OECD국가 중에 고등교육 투자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인 우리나라 상황에서 교
육 분야 내에서조차 합리적인 예산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
으며, 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다.7) 

7)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분야 정부 투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6%이다. 같은 해 
OECD 평균은 0.8%였다. 교육부는 이를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2027년까지 1.1%로 높이겠다는 목표
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측 분석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고등교육 국가 투자 계획(11조
원)에서 10조원은 더 투입해야 GDP 1.1% 수준이 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가 시･도교육청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미치는 영향 분석 111

Ⅵ.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교육재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교부금의 적
절성과 효율성을 진단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교육청별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을 계상
하고 이에 따른 학생 1인당 불용액 규모와 교육청의 예산에서 업무추진비가 차지하는 
비율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의 규모는 분석 대상 기간인 2010년부터 
2019년 사이에 약 2.49배가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현행 내국세에 연동하는 교육교
부금제도가 유지될 경우 2031년에는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의 규모가 2021년(1,109
만원)에 대비해 2,847만원으로 약 2.56배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물가상승률
과 다른 분야의 예산증가율을 크게 뛰어넘는 규모로 예산 배분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크
게 저해하는 비율이다. 따라서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의 교육교부금에 대한 산정 방식
을 대대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의 규모가 큰 시･도교육청일수록 학생 1인당 예산의 불
용액 규모가 클 것이라는 가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용 예산이 
풍족한 시･도교육청일수록 예산은 많이 남기고 있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다. 불용
액은 실제 발생한 지출보다 세출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는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행 교육교부금의 교부방식과 규모의 적절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의 규모가 큰 시･도교육청일수록 시･도교육청의 전체 
예산에서 업무추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클 것이라는 가설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업무추진비는 공무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통칭하는 비목으로 인건비 성
격과 불요불급하다는 인식으로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 절감의 대상으로 지목된다. 그
런데 예산이 풍족한 시･도교육청일수록 업무추진비의 비율이 높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는 그동안 교육교부금에 제기되어 왔던 규모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를 실증적
으로 진전시키고자 교육청별로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을 산출하고 추정하였다. 또한 
예산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점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인 불용액과 업무추진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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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석을 실시하여 교육교부금의 과다계상 현상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 데 의의
가 있다고 판단된다. 단 예산의 효율성을 판단하기 위해 다양한 변수들을 점검한다면 
연구의 타당성이 더욱 제고될 것이나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서 제공되는 자료의 한계 
등으로 변수의 확장이 제한된 것은 연구의 아쉬움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드러났듯 
2020년 결산 기준 1조 6천억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부의 대표적인 대학재정
지원사업인 일반재정지원의 규모가 2022년 기준 1조 606억원8)정도임을 감안할 때 
시･도교육청의 불용액으로 현재 두 배 이상을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규모라는 의미이
다. 타 분야는 차치하더라도 교육 분야 내에서라도 예산 배분의 효율성 논의를 본격화
할 시점이다.

8) 2022년에 지원될 일반재정지원사업의 대상과 규모는 일반대학과 교대 등 포함 143곳에 총 6,951억원, 
전문대학 97곳에 총 3,655억원이다(교육부,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가결과 안내,” 2021.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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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the Impact of  Education Subsidies on Budget 
Planning and Execution of  Local Offices of  Education

 Kim Young Rok* Kim Eunji**

Abstract

This study was intended to empirically verify the appropriateness of  the size of  local 
education subsidies and the effectiveness of  their execution. In the meantime, research 
on education subsidies has been studied by various scholars, but mainly studies that 
argue for the need for improvement and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subsidies, the appropriateness of  the internal tax indexation ratio, and the long-term 
trend of  the education grant ratio. Most were. Therefore, this study calculated the 
number of  students by provincial and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and the 
corresponding educational subsidies per student, and based on this, the size of  the 
amount of  insolvency per student and the proportion of  business promotion expenses 
by city and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was derived. In the discussion about the 
budget, the analysis was conducted by selecting the variables in consideration of  the 
symbolism of  the non-dissolved amount and the business promotion cost. As a result, 
we hypothesized that the larger the size of  the available budget, the larger the size of  the 
undissolved budget and the higher the ratio of  the business promotion cost, and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proved through regression analysis. At least within the 
education sector, it empirically suggests that the budget allocation needs to be 
restruct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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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rst Author,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Kunsan National University





❙ 예산정책연구 제12권 제1호 2023. 3. pp.117-145 https://doi.org/10.35525/nabo.2023.12.1.005

민간투자사업의 공시개선방안:
도로를 중심으로*

남혜정**

국문초록

본 연구는 민간투자사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도로를 중심으로 공시현황을 살펴보았
다. 민간투자사업은 국가재정을 투입하지 않으면서 사회기반시설과 같은 대규모 투자사업을 
민간영역과 함께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모델이나, 국가재정의 관점에서 보면, 잠
재적 부채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현재의 국가재무제표에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정보들이 
충실하게 공시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우발부채에 대한 정보가 국민들에게 제공되지 않고 있
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국내 및 해외국가들의 민간투자사업 관련 공시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민간투자
사업의 공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단기적으로 주석사항의 내용을 충실하게 
공시하고, reference를 추가함으로써 추가적인 정보를 필요로 하는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해
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민간투자사업별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국가결산서에 자산과 부
채로 어떻게 인식할 것 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향후 지속가
능한 국가재정을 확립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공시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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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민간투자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은 사회기반시설을 중심으로 민간이 투
자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정부의 재정지출을 절감시키는 대신 사업추진에 따른 재
정부담을 수반하게 된다. 또한 우발부채와 같은 채무가 발생할 수 있으나 간과되기 쉽
고, 정부정책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민
간투자사업의 절차, 예비타당성제도 등을 통하여 민간투자사업 시행을 엄격하게 관리
하고 있으나, 시설완공 후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는 미흡한 편이다. 또한 민간
투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위험을 정부가 부담하고 직･간접적인 지원
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들을 재정지표산정에서 제외하거나 그 금액조차 추정하지 않는 
것은 국가재정을 왜곡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간투자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기 위
해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한 재정지출의 체계적인 관리와 관련정보의 투명한 공시
가 필수적이다.

정부와 민간 부문은 민간투자사업을 중요한 공공 서비스 인프라를 제공하는 효과적
인 방법으로 확신하고 있다. 민간 부문의 혁신과 자금 조달을 결합하고 혁신적인 방식
으로 위험을 공유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은 공공 부문에 필요한 절감액을 제공하고 민
간 부문에 공정한 거래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OECD 회원국들의 경험에 의하면 정
부가 민간투자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민간투자사업에서 
비용대비 가치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 더욱이 민간투자사업은 예산외 자금조달을 사용
하여 실제 지출을 모호하게 만들고 정부정책을 불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 이는 민간투
자사업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잠재적으로 위험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부 OECD 국
가에서 발생한 것처럼 신용등급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
해 민간투자사업을 이용하는 나라는 일반적으로 조기계약종료 또는 부채 및 수익보장
과 관련된 우발부채(contingent liabilities)를 내포하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
러한 부채를 부담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평가하고, 모니터링하
고, 제한할지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다. 우발부채는 중요한 재정위험요인이며, 
정부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IMF에 의하면, 공기업의 우발부채실현으로 
인해 GDP의 최대 15%에 달하는 재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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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민간투자사업 관련 위험이 실현되기 전에 적절하게 관리하고 투명하게 보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2018년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포괄주의로 전환하였으며, 
이로 인해 모든 공공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포괄주의 도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중요내용의 대폭적인 변경이라는 점에서 큰 변화로 
볼 수 있다. 반면에 명시적 기준의 부재로 실무혼선, 공공성이 부족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무리한 적용 등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간투
자사업의 확대적용과 규모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가결산서에서 제
공하는 민간투자사업 관련 정보는 매우 미흡하며, 주석사항에서도 최소운영수입과 관
련된 제한된 정보만이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살펴보고, 관련 규정검토 및 해외사례
를 통하여 공시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
고 있는 도로를 중심으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현황파악, 관련규정,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민자고속도로의 유지관리를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해외사례를 통하여 민간투
자사업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나라 국가결산서의 공시가 개선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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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이해

1. 민간투자사업

가. 민간투자사업 현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제도는 1994년 도입되었으며, 2020년 12월까지 765
건의 민간투자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총 투자비는 132.9조원이다(기획재정부 2020a).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에 따라 민간투
자사업은 BTO, BOO, BTL 방식 등으로 추진할 수 있다. BTO 사업은 2020년에는 도
로(12개 사업, 2.9조원), 철도(5개 사업, 1.0조원), 항만(1개 사업, 0.1조원) 등 26개 사
업에 대하여 3.2조원이 투자되었다. 주무관청이 국토교통부인 경우, 사업수가 10개이
며, 투자비는 23,253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BTL 사업은 2020년에 24개 사업이 진행
되었으며, 국토교통부의 경우 2개 사업에 대해 4,570억원의 투자비가 진행되었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발간한 「민간투자사업 중장기 발전방향연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1992~2019년간 추진 중인 753개의 민간투자사업이 있으며, 259건이 
BTO 사업이고 494건이 BTL 사업이다. 총투자비 기준으로 총투자비 121.7조원 중 도
로사업 48.1조원, 철도사업 28.5조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민간투자사업 투자비
의 약 1/3이상이 도로사업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시행자가 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야 추진이 가
능하며, 정부는 민간투자비의 일정비율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도록 사업방식별로 하
한선을 차등하여 정해놓았다. BTO 사업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민간투자비
의 15%, BTL 사업은 민간투자비의 5%의 최소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해야 사업추진이 가
능하다. BTO-a와 BTO-rs는 BTO 방식의 재원조달구조를 기본으로 정부가 보장하는 
투자위험분담기준금 수준을 고려하여 선순위차입금과 후순위차입금수준을 결정한다. 
BTL 방식의 경우 운영기간 동안 임대료지급과 운영비를 정부가 지급해야 하므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정부지급금의 부담능력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1)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분석 시, 2013년부터 BTL임대료 지급금의 잔액을 관리채무비율을 산정하
기 위한 ‘지방채무잔액’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재정건전성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관리채무비율은 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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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에 의한 민간투자 시 사업의 중도해지 시 귀책사유별로 정부가 사업시
행자에게 해지 시 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해지 시 지급금제도는 민간투자사업의 참여
를 확대할 수 있지만 정부입장에서는 우발부채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투자위
험분담방식의 경우에도 정부의 투자위험분담 기준금이 사전에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수입이 미달하는 경우 주무관청이 동 차액을 보전해주어야 하므로 우발부채가 발생할 
수 있다. 

2.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규정 및 제도 검토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예산으로 운영해온 도로, 철도, 항만, 환경시설, 학교 등 사회기반
시설에 민간의 투자를 도입한 사업방식이다. 우리나라는 민간투자사업을 PPP 사업
(Public Private Partnership)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
자법」을 운용하고 있다. 법률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대통령령인 「사
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그리고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
획」에 의해 민간투자사업의 사업방식 및 추진절차 등이 규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운영
되고 있다. 또한 KDI의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민간투자사업의 세부지침과 요령을 수
립하고 있다.

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약칭 민간투자법)을 살펴보면, 동 법은 사회간접자
본지설에 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개정된 것이다. 2020년 3월 31일 동법의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으며, 관련 법률조항 수정뿐만 아니라 몇 개의 규정에 대하여 명확하게 
하고, 특히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제51
조의3)가 신설되었다.

결산 대비 지방채무 현재액의 상대적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하다
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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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3(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 ①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실시협약의 내용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내용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의하면, 2020년 도입된 민간투자사업 포괄주의를 활용하
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신산업분야로 다원화하고 운영형 민자방식 도입을 추
진하였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용어정의, 추진방식
에 대한 설명, 투자모델에 필요한 사용료, 총사업비, 수익률 및 사용료의 결정, 운영비
용의 산정, 분쟁의 예방 및 해결, 정부지급금의 지급, 부대･부속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민간투자사업의 검토와 시행과정에 대한 세심한 내용들이 제공
되고 있는 반면에 완공 후 유지관리 및 계획과의 차이발생시 정부 및 민간사업자의 개
선방안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편이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63조에 자료의 요청 및 제출을 살펴보면, 주무관청은 
추진단계별로 주요 사업내용 및 수요예측 재조사, 민자적격성 재조사 요건 해당여부 및 
실시여부를 기획재정부, 주무부처,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또는 제3자 제안공고 단계 : 사업개요, 사업신청조건, 평가항목 등 
주요 고시내용

2. 협약체결 또는 협약변경 단계 : 총사업비, 수익률, 사용료, 정부지급금 등 주요 협약내용 
및 실시협약서<개정 2020. 2. 10.>

3. 실시계획승인 또는 변경승인 단계 : 공정계획, 토지이용계획, 자금조달계획 등 주요 
승인내용

4. 공사단계 : 공사기간 중 건설비용 실제 투입내역, 투자비 외의 재정소요 내역, 투자비 
투입계획 내역 등의 공사실적 <신설 2014. 5. 12.>

5. 운영개시단계 : 정부지급금, 운영기간, 성과평가사항 등 주요 운영사항
6. 재무모델변경단계 : 자금재조달, 통행료 조정, 수익률 및 사용료의 조정 등 재무모델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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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원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는 다양한 지원제도(government supports)를 
운영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의 제4편에는 지원과 관련된 내용들이 제
시되고 있다(기획재정부 2021). 재정지원, 금융관련 규제완화, 통합보험제도, 부담금 
및 조세감면, 보상자금 선투입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직접지원으로 건설보조금, 
수입보조, 현물보조 등이 있으며, 간접지원으로 지급보증, 채무보증, 수익보장, 환율보
장, 건설비용보장, 금리보장, 사용료보장, 세금감면, 신용보증 등이 있다. 관련 지원제도
들은 민간투자법의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조항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국공유재
산 사용(제19조), 재정지원(제53조), 공공부문의 출자(제52조), 수용사용권부여(제20
조), 부담금 감면(제56조), 조세감면(제57조), 매수청구권 인정(제59조), 인프라 펀드제
도(제41조), 부대사업 시행 및 지원(제21조) 등),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도 부록으로 
구체적인 부담금 및 조세감면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PPIAF(World Bank 2019)는 정부나 지자체가 보장한 조항에 따라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나 지자체가 발행한 각 보증에 대한 
예상 지급액을 추정하고 이러한 예상지급액의 합계를 정부의 현재 및 예상재원과 비교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4.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관리 – 민자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9개의 공공기관과 6개의 지방연구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민간투자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 주무관청이 국토교통부인 전문기관은 국토연구원, 한국철도시
설공단, 한국교통연구원이다. 국토부는 유료도로법령에 따라 민자도로를 점검하고 있
다. 현재 18개 민자고속도로가 운영 중에 있으며, 전체 유료도로의 19.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18개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 보다 높은 수준(약 
1.43배)인 반면에 낮은 서비스 수준, 최소수입보장제도로 인한 정부 보조금 지출, 운영

7. 운영 단계 : 부대･부속사업 수익내역, 정부지급금 지급내역, 성과평가 결과 및 
사업추진단계에서의 예측 수요와 실제 수요와의 차이 분석 등 운영실적 
<개정 2017.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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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 과다계상, 후순위채의 고금리 상환문제 등으로 회계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특히 서비스대비 높은 통행료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제기되자, 2018년에 민
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로드맵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통행료를 인하하였으며, 2019
년부터 민자고속도로의 운영평가를 통하여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정부의 효율적 관리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재정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의 조직업적평가를 통하여 평가하며, 한국교통연구원
을 민자고속도로관리지원센터(민자센터)로 지정하고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운영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전국 18개 민자고속도로에 대하여 전년도 추진한 운영관리 실적을 평가
기준(도로안정성, 이용편의성, 운영효율성, 도로공공성)에 따라 평가하고 있다. 평가지
표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구분되며, 평가항목 중에 도로안전성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유지관리가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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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공시

1. 민간투자사업 관련 공시규정

가. 국가회계예규

(1) 민간투자사업(BTO, BTL)회계처리지침

국가회계예규(「국가회계법」, 「국가회계법시행령」,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중에 
민간투자사업 회계처리지침을 보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
을 제시하고 있다.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수익형민자사업방식의 회계처리, 임대형 민
자사업방식의 회계처리, 그리고 공시이다. 공시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 (주석사항) 국가회계실체가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최소운영수입보장 협약을 체결한 
경우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1) 최소운영수입보장 협약의 주요내용
(2) 최근 3개년 간 최소운영수입보장 협약에 따른 지급액
(3) 그 밖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국유재산위탁개발사업 회계처리지침

동 지침은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위탁개발에 대한 회계처리지침의 세부사항을 제시
하고 있다. 내용은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위탁자의 준공 전 회계처리, 위탁자의 준공 
후 회계처리, 그리고 공시이다. 공시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필수보충정보) 위탁자는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필수보충정보로 공시한다.

(1) 사업의 명칭
(2) 수탁자의 명칭
(3) 개발의 종류와 시설물의 용도
(4) 개발원금(개발비용과 금융비용)
(5) 위탁기간과 위탁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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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IPSAS 및 K-IFRS

(1) IPSAS 32. 민간투자사업: 사업허가자의 공시사항

IPSAS는 제32조에 민간투자사업의 공시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공시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공시의무는 사업허가자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32. 민간투자사업의 모든 측면은 주석으로 적절히 공시되어야 하는지 고려되어야 한다. 
사업허가자는 매 보고기간마다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다음의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a) 계약에 대한 설명
(b)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확실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약상 주요 조건

(예: 사업기간, 사용료의 가격 재산정 시점, 가격 재산정 또는 재협상의 결정기준)
(c) 다음 사항의 성격과 범위(예: 수량, 기간 또는 금액 등의 적절한 사항)

(i) 특정 자산을 사용할 권리
(ii)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 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iii) 보고기간 말 민간투자사업자산

(민간투자사업자산으로 재분류된 사업허가자의 기존 자산을 포함)
(iv) 민간투자사업 종료시점에 지정된 자산을 수취할 권리
(v) 갱신 및 해지 선택권
(vi) 기타의 권리와 의무 (예: 주요 분해수리)
(vii) 사업시행자에게 민간투자사업자산 또는 다른 수익창출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
(d) 당기에 발생한 계약변경의 내용

(2) 해석서 K-IFRS 제2029호 민간투자사업공시

K-IFRS 해석에 의하면, 민간투자사업의 주석공시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사업시행자와 
사업허가자 모두에게 공시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각 공시내용은 IPSAS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

6. 민간투자사업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여 적절한 주석공시사항을 결정한다. 사업시행자와 
사업허가자는 매기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 계약의 내용
⑵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확실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약상 주요 조건 (예: 

사업기간, 사용료의 가격 재산정 시점, 가격 재산정 또는 재협상의 결정기준)
⑶ 다음 사항의 성격과 범위(예: 수량, 기간 또는 금액 등의 적절한 사항)

㈎ 특정 자산을 사용할 권리
㈏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 또는 제공받을 권리
㈐ 유형자산을 취득하거나 건설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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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공시현황

가. 국가결산서

2020년 국가결산서를 살펴보면,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
해서는 그 전체의 미래 임대료 금액을 계산하여 장기미지급금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상태표 본문에는 장기미지급금 계정 총액만 제시되고 있으며, BTL임대료 미지급금
의 구체적인 내역 및 금액은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주석에 상세내역을 제공하고 있지 않
아, 장기미지급금에서 민간투자사업 관련 금액이 어느 정도 비중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그림 1] 국가결산서 일부(2020)

나. 국토교통부 결산서

도로관련 민간투자사업 공시현황을 검토하기 위하여, 2020년 국토교통부의 결산서를 
살펴보았다. 재정상태표 본문에는 기타비유동부채 중에 장기미지급금 총액금액만 제
시되고 있으며, BTL임대료 미지급금의 내역 및 상세금액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주
석으로도 추가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음을 파악하였다.

㈑ 사업기간 말에 특정자산을 인도할 의무 또는 수령할 권리
㈒ 갱신 및 해지 선택권
㈓ 기타의 권리와 의무 (예: 주요 분해수리)

⑷ 당기에 발생한 계약변경의 내용
⑸ 민간투자사업의 분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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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국토교통부 결산서 일부(2020)

앞서 국가회계예규에서 주석공시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석내용을 살펴보았다. 국토교통부 결산서의 주석 5에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계류 중인 소송사건, 최소운영수입보장 내역(BTO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회계처리지침에서 주석공시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1) 
최소운영수입보장 협약의 주요내역, (2) 최근 3개년간 최소운영수입보장 협약에 따른 
지급액, (3) 그 밖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다. 2020년 결산서내의 주석공시사항
을 살펴보면, 최소운영수입보장 협약의 주요내용은 사업의 개수와 기본적인 사업명, 
보장기간, 협약내역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최근 3개년간 최소운영수입보장 협약에 
따른 지급액도 연도별 총액금액만을 보여주고 있어서, 8개 사업별로 어느 정도 지급액
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다음은 국토교통부 결산서의 주석내용이다.

[그림 3] 국토교통부 결산서의 주석일부(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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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기도 결산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 자료를 살펴보면, 도로부문
에서 가장 많은 민간투자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는 경기도이다.2) 경기도 재무제
표에 대한 주석을 살펴보면, 주석 25(우발부채등)에 계류 중인 소송사건에 대한 우발부
채정보를 공시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주석 28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BTO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우발부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주석 24
(금융리스)에는 BTL 관련 미지급금정보의 금융리스계약의 세부내역이 공시되고 있어
서 경기도가 진행 중인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다음은 경기도 결
산서의 주석 28 내용이다.

[그림 4] 경기도 결산서의 주석일부

2) 도로사업으로 진행 중인 66개의 민간투자사업들 중에 경기도 25개, 부산광역시 8개, 인천광역시와 경
상남도 각각 7개,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 각각 3개, 강원도, 충정남도, 충정북도, 경상북도, 대전광
역시, 울산광역시가 각각 1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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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공시현황3)

가. 캐나다

캐나다 연방정부의 재정상태표(2019~2020년)를 살펴보면, 개요부분에서 2011~ 
2020년의 10년간 시계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부채의 세부내역을 시계열로 제
시하고 있어, 특정부채의 시계열적 변화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그림 5] 캐나다 연방정부 재정상태표(2019~2020) 

이와 함께 주석에 비용 및 부채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다. 주석 5에서는 
정부의 주요비용을 이전지출, 기타비용, 공공부채비용으로 구분하고, 공공부채비용에
서 만기미도래부채 내에 민관협력에 따른 부채의 이자를 2년치 보고하고 있다. 이와 함
께 주석 9에서는 이자발생부채 중 만기미도래부채에 대한 상세설명을 제공하고 있는

3) 해외사례로 캐나다와 뉴질랜드를 살펴본 이유는 두 나라는 20년이 넘는 발생주의 재무보고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발생주의 결산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나라로 평가된다. 특히 뉴질랜드와 캐
나다는 결산서에 회계책임보고서를 공시하고 있으며, 결산개요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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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유의적인 회계정책과 측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내용, 세부구성항목에 대한 정보가 
공시되고 있다.

[그림 6] 캐나다 연방정부 재정상태표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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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뉴질랜드

뉴질랜드의 재무제표(2020)는 주석에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정보들을 공시하고 있
다. 주석 17에서 보유방식별 비중 및 민간투자사업의 사업내역과 자산내역정보를 상세
하게 제공하고 있다. 보유방식을 임차권, 민관협력, 자유보유권(PPP 제외)으로 구분하
고, 각 자산별로 세부금액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민관협력의 경우, 토지, 건물, 국도에 
대한 자산인식이 이루어졌음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유형자산을 보유방식별로 구분하
여 제시하고 있어, 뉴질랜드 국가의 유형자산에서 약 1.6%가 민관협력에서 창출된 자
산임을 파악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주석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역제공과 
함께 개별 민간투자사업의 내역이 궁금한 정보이용자들에게 추가정보 필요 시 각 해당
부처의 연차보고서를 참고하라는 문단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정보이용자에게 추가정
보를 어디서 찾아봐야 하는지에 대한 자료원을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자의 정보접근
성과 충분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림 7] 뉴질랜드 재무제표 일부(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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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뉴질랜드 재무제표 주석일부(2020) - 유형자산

또한 주석 20에는 부채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종류별, 만기별, 보증별로 구분
하여 예측치와 실제치를 함께 표로 비교제시하고 있다. 즉 장기미지급금 총액정보만 제
공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차입금종류별로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차입금 부채 중에 
민관협력에 의한 부채비중을 파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민관협력 부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는데, 민간투자사업 부채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동 부채의 장부가액은 
만기 시점의 개략적인 미지급금을 나타낸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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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뉴질랜드 재무제표 주석일부(2020) - 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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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해외공시 시사점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공시를 살펴보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국가결산서와 국토교통
부의 결산서 및 캐나다와 뉴질랜드의 국가재무제표를 살펴보았다. 국가결산서의 재무
상태표에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세부정보를 본문과 주석에서 확인하기에는 어려
웠다. 본문에는 장기미지급금 총액정보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석에는 최소운영보장
수입(BTO)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었다.

반면에 캐나다와 뉴질랜드의 국가재무제표에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자산과 부
채관련 정보들이 상세하게 제공되고 있었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10년간의 시계열 정보
를 세부부채별로 제공하고 있으며, 만기미도래부채의 관련 회계정책과 잔액정보를 보
여주고 있다. 뉴질랜드는 주석에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정보를 자산별로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상세정보가 필요한 경우, 해당부
처의 연차보고서를 참고하라는 문장을 포함하여 정보이용자들에게 추가정보를 어디
서 찾아볼 수 있는지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해외 사례와 국내사례의 민간투
자사업의 공시현황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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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민간투자사업의 공시개선

1. 선행연구 검토

대부분의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연구들은 사업시행 전 평가와 시행 절차상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민간투자사업의 활발한 진행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자금이 투입되지 않는다고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위험요소들을 간과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국내외 연구들은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우발부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으며,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제고를 위
해서는 관련정보의 공시가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시문제는 사회기반시설을 이
용하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알권리 충족과 함께 정부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
수불가결한 부분이다.

민간투자사업의 우발부채에 대한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urrie 
(2002)는 우발부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우발부채의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
지 못하면 비효율적 정부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부채관
리부처와 예산부처의 유기적 협조가 중요하며, 부채관리부처가 우발부채관리, 위기관
리를 위한 모니터링 등 다양한 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스웨
덴, 뉴질랜드, 덴마크, 캐나다, 콜롬비아 등을 예로 제시하였으며, 재정건전성을 위한 
우발부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Das et al.(2012)은 우발
부채관리의 투명성을 강조하였으며, 정부가 위험요소를 줄여나가기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특히 예산사업의 대안차원에서 수행되는 민간투자사업
은 정부의 보증과 연관되기 때문에 우발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
투자사업 투자의 질을 평가하고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Viana and Moreia(2020)는 포르투갈의 도로자료를 이용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숨
은부채가설(hidden debt hypothesis)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10년부터 2017
년까지 IFRIC12를 적용한 연차보고서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공공계정에 있
어 민간투자사업 보고의 투명성이 부족하며, IPSAS32와 Euro시스템을 적용했을 때 
중요한 차이가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민간투자사업 회계에서 구제금융의 영
향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공공부채는 GDP의 1.96%(2010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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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2014년)까지 과소평가되었으며, 2010~2017년 기간 동안 110억 2,700만 유
로의 고정자산이 보고되지 않았다.

국내연구로 김숙진･안경섭(2017)은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 재정관리방안에 대하
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민간투자사업 추진 중 재정이 투입되는 항목이 적정한지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항목이 무엇인지 전문가 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
를 통하여 민간투자사업의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가 활용 가능한 재원여
건 등을 파악하여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판단기준과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 둘
째, 민간투자사업도 재정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하며,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
요하다. 셋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간 의견차이를 조율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채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책적･경제적 검토 뿐 아니라, 수
익성 및 국민들에 의한 평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주장하였다.

윤영진(2012)은 국가채무 외에 암묵적부채와 우발부채 정보를 공시할 것을 주장하
고 있다. 국가채무 개념의 대안적 개념모형으로 일반정부 총채무, 일반정부 순채무, 공
공부문 순채무, 재정상태표 외 부채를 제안하고 있으며, 암묵적부채와 우발부채를 구
분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배범준 외(2020)는 한국도로공사의 정보공개량과 사
전정보공개율이 모든 민자고속도로 운영법인보다 우수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민
자고속도로는 공익성, 공개성, 공민성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하며, 민자고속도로를 
운영하는 법인이 필수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와 재량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최소한의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관련 논의들

선행연구들과 재정관련 유관기관들은 민간투자사업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관련
부채를 적절하게 인식하고, 국가재무제표에 관련정보를 공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
장하고 있다. 또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국가자산 및 국가부채로 인식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IFRIC12는 프로젝트 회사가 관련자산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에만 민간투자사업 자산과 관련부채를 인식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많은 프로
젝트회사들은 민간투자사업에 의해 생성된 물리적 자산이 그들의 재무상태표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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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IFRIC12를 해석하였다. 만일 자산이 프로젝트 회사의 재무상태
표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정부의 재정상태표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IFRIC12는 많은 민간투자사업이 정부의 재정상태표에 인식될 것으로 보인
다. IPSAS는 정부가 IFRIC12와 유사한 접근법을 취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해석서를 
발표하지는 않았다.

공시와 관련하여 비록 민간투자사업이 정부의 재정상태표에 인식되지 않더라도, 주
요 국가들은 주석에 관련정보를 상세하게 공시하고 있다. AASB해석서 129는 PPP 계
약기관이 계약의 중요한 조건, 성격 및 특정자산을 사용할 권리의 범위, 자산 취득의무, 
갱신 및 해지옵션, 해당 기간에 인식한 수익, 손익 및 금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우발부채의 위험과 보상은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제도에 의하
여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IPSAS32는 정부가 지정한 특정한 민간투자사업 자산으로 
특정한 서비스를 특정인에게 규제된 가격으로 공급하고 계약종료 시 잔여자산에 영향
력을 행사하는 경우, 민간투자가 이루어졌더라도 정부부채로 인식하라고 하고 있다. 
또한 Eurostat는 건설위험과 수요위험과 같은 중요위험이 민간에게 이전되면 정부부
채로 보지 않으며, PPP 사업의 수익 중 50%이상이 이용자지불로 발생하면 정부부채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들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위험과 수요위험
과 같은 중요위험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별사업의 실시협약을 분석
해야 한다. 수익형 민자사업(BTO)의 경우, 금융리스로 간주될 수 있으며 금융리스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융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는 자산과 관련되는 위험
과 보상을 임차인이 대부분 보유하기 때문이다(Eurostat 2004). 따라서 사회기반시설
과 관련되는 위험과 보상 대부분을 정부(임차인)가 보유하는 민간투자사업은 금융리스
로 간주되기 때문에 정부의 재무제표에 자산과 함께 채무가 기록되어야 한다. 즉 BTO
가 금융리스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매수청구권과 해지시지급금의 내용, 민간사업자
의 건설비에 대한 정부보증 여부, 최소운영수입의 보장정도 등에 따라 금융리스 여부가 
판단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결산서에는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장기
미지급금에 포함하여 총액만을 제시하고 있고, 수익형 민자사업(BTO)은 최소운영수
입을 보장하는 사업들에 한하여 주석의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에서 간략하게 공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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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간투자사업의 공시 개선방안

가. 주석정보의 확대

국가결산서에서 제공하고 있는 민자투자사업에 대한 공시정보는 매우 미흡하며, 주석
사항으로 최소운영수입과 관련된 제한된 정보만이 제공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에 대
한 정보가 결산서 본문에 표시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사업을 국가자산과 국가부채로 
인식하기 위한 판단근거, 관련 규정개정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며,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제약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주석사
항에 대한 내용은 다양해지는 민간투자사업의 내용을 구분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
다. 예를 들면, 뉴질랜드는 유형자산을 보유방식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어, 유형자
산 중에 약 1.6%가 민관협력에서 창출된 자산임을 파악할 수 있다. 부채부문에서도 차
입금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차입금부채 중에 민관협력에 의한 부채비중
과 구체적인 내역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회계처리지침에서 주석공시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1) 최소운영수입보장 협
약의 주요내역, (2) 최근 3개년간 최소운영수입보장 협약에 따른 지급액, (3) 그밖에 중
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정보라도 충실하게 제공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3)번에 대한 내용은 현재 제공되고 있지 않는데, 중요성에 대한 재량적인 판단이 요구
되는 부분이지만, 국민의 알권리차원에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위험요인에 대한 정
보는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나. Reference 정보의 제공

해외사례에서 보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주석정보는 상세하게 제공되고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이용자들에게 상세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정보원
에 대하여 참고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민간투자사업의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동 보고서에
는 수익형 민자사업, 임대형 민자사업의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이 상세하게 보고되고 있
다. 즉 민자투자사업에 대한 상세정보가 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뉴질랜드의 사
례처럼, 국가결산서의 주석정보에 민간투자사업에 관심이 있는 정보이용자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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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추가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reference를 알려주는 것은 단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일 것이다. 외부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회계정보가 충분하게 공시됨으로써, 국
민들은 국가자산과 국가부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나아가 국민참여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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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2000년대 이후 재정전문가들은 민간투자사업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공공사업이 정부예산 이외의 형태로 처리됨으로써 재정운영과 재정지표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투자사업의 장기계약을 통하여 정부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면 
현재의 재정부담은 나타나지 않으나 계약의무의 이행과정에서 재정지출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중장기 재정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올해 국가채무는 1,075조
원(1차 추경 기준)으로 GDP의 50%에 육박하고 있으며, 고령화와 기후변화 등으로 타 
분야의 재정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국가기
반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민간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민간투자사업을 이용함으로써 공공투자 자금조달에 특권을 부여하는 것을 PPP 편
향(PPP Bias)이라고 한다. 민간투자사업은 공공재정지표에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지만, PPP 편향으로 인해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적 약속을 유도하기도 
한다. Yescombe and Farquharson(2018)은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민간금융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동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
간투자사업자에게 지불할 자금이 부족한 상황을 ‘적정성 환상(affordability illu-
sion)’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민간투자사업의 회계 및 보고는 국가재정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민간투자사업 관련 자산과 부채가 적절하게 재정상태표에 보고되지 않는다
면, 재정투명성과 회계책임성에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Heald and Georgiou 
2011), 우발부채와 같은 재정적 위험이 적절하게 공시되지 않거나(Cebotari 2008), 
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인해 공공자원의 비효율적 할당이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및 해외국가들의 민간투자사업 관련 공시현황을 살펴보고, 국내의 공
시현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검토하였다. 단기적으로 주석사항의 내용을 충실하
게 하고, reference를 추가함으로써 이미 생산되고 있는 정보들을 국민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민간투자사업별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국가결산서에 자산과 부채로 어떻게 인식할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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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본 연구에서 민간투자사업의 구체적인 공시개선방안이 제시되지 못한 점은 한계점
으로 보인다. 향후에는 국가결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서에 민간투자사업과 관련
하여 공시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 정보내용, 공시주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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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on Disclosure Improvement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Focus on 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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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tatus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disclosure 
focusing on roads that are being actively carried out centering on infrastructure. The 
PPP project is an attractive model in that it could carry out large-scale investment 
projects such as infrastructure together with the private sector without injecting 
national finances. Despite the importance of  PPP, information related to PPP projects 
is not faithfully disclosed in the national financial statements, which means that 
information on contingent liabilities is not provided to the public.

This study examines the disclosure status of  PPP projects in domestic and foreign 
countries,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disclosure of  PPP projects in Korea. In the 
short term, it should be provided to information users who need additional information 
by faithfully disclosing the contents of  the annotations and adding references. In the 
long term, it is necessary to identify risk factors for each PPP project and discuss how to 
recognize them as assets and liabilities in the national financial statements. These 
discussions will become essential information disclosure for establishing a sustainable 
national finance in the future.

󰋪 Keywords: PPP, Disclosure, Contingent Liability, 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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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 또는 위촉된 경우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장
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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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논문의 접수와 심사
  2. 논문심사위원의 위촉
  3. 그 밖에 학술지 발간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국회예산정책처장, 위원장 또는 위원 4인 이상의 요구
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3장 논문의 투고, 심사 및 게재

제8조(논문투고 자격) ① 논문 투고는 관련분야 석사과정 이상의 자에 한한다.
  ②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제9조(논문의 심사) ① 제출된 논문은 위원회가 위촉한 3인 이상의 논문심사위원에 의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논문심사시 필자 및 논문심사위원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논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1. 예산 및 정책 관련성
  2. 내용의 독창성
  3. 논리적 완결성
  4. 학문적 기여도
  5.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제10조(논문의 게재 등) ① 위원회에서 ‘게재’로 결정한 논문은 학술지에 게재한다.
  ② 학술지는 매년 3월 20일, 6월 20일, 9월 20일과 12월 20일에 발간한다.
  ③ 학술지 발간 시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④ 논문이 게재된 저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개정 2020.3.26.>

제11조(저작권) ① 학술지에 게재하는 논문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국회예산정책처가 갖
는다.

  ② 논문 투고자는 저작재산권 이양 동의서를 작성하여 투고논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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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운영세칙) 이 내규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학술지 발간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
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논문을 심사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
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45호, 2011.11.1.>

① (시행일) 이 내규는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임기에 관한 특례) 이 내규 시행 후 처음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5항에
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90호, 2017.11.23.>

이 내규는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호, 2020.3.26.>

이 내규는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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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학술지 연구윤리지침

2011. 11. 1. 국회예산정책처지침 제54호 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회예산정책처 학술지 발간에 관한 내규」에 따라 발간하는 학술
지에 게재되는 논문에 관한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회예산정책처 학술지 발간에 관한 내규」(이하 “내규”라 한
다)에 따른 학술지(이하 “학술지”라 한다)에 게재하기 위하여 자신의 저작물을 제출한 
연구자와 이를 편집 또는 심사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연구자의 연구윤리) ① 연구자는 모든 연구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연구과정에서 수집한 정보와 자료를 정확하게 기록 또는 보존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연구내용이나 결과에 대해 다음 각 호에서 정의하
는 위조･변조 또는 표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
다.

  2. “변조”란 연구 과정이나 재료･장비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
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자료의 오류도 왜곡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3. “표절”이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확한 출처표시 없이 자신의 간
행물 등에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연구자는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중복하여 투고, 게재 또는 출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연구자가 공개된 학술자료 및 연구성과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출처를 표기
하여야 한다.

제4조(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연구윤리) ① 내규 제4조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학술지
편집위원회의 위원(이하 “편집위원”이라 한다)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하여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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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분과 무관하게 내규 제3조에 따라 설치된 학술지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한
다)에서 정한 원고작성 및 투고요령과 운영세칙에 근거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③ 내규 제8조에 따라 위촉된 논문심사위원(이하 “심사위원”이라 한다)은 심사의뢰 받
은 논문을 개인의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편집위원회가 
정한 운영세칙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④ 편집위원 또는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5조(연구윤리 위반행위) “연구윤리 위반행위”란 학술지에 게재하기 위하여 제출된 논문
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제3조제2항의 위조, 변조, 표절행위
  2.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의 자격을 부여하

지 아니하거나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 불합리한 이유
로 논문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저자 표시행위

  3.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윤리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심의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4. 그 밖에 연구와 관련하여 사회과학 분야 등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뚜렷하
게 벗어난 부적절한 행위

제6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학술지에 게재할 목적으로 제출된 논문의 연구윤리 위
반행위 해당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관
련 전문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연구윤리 위반행위의 심의) ① 위원장은 학술지에 게재되거나 게재 예정인 논문에 
대하여 제보 등을 통하여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관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위원
회를 소집하여 연구윤리 위반 여부 등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행위와 관련된 연구자 및 피검증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고, 관련 절차를 사전에 통지한다.

  ③ 위원회는 외부로부터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진실성을 판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전원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 연구자 및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

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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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① 위원회가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결정한 때에는 
그 논문의 게재를 즉시 중단한다.

  ②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결정된 논문이 이미 게재된 경우에는 다음 회에 발간하는 학술
지에 그 저자와 제목을 명시하여 게재 취소사실을 공시한다.

  ③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한 연구자는 향후 3년간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고, 국회예산정
책처에서 주관하는 연구사업에 참여하거나 발표를 할 수 없다.

  ④ 위원회가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결정한 경우 국회예산정책처는 내규 제9조에 따라 
지급된 원고료를 전액 환수한다.

제9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위원회는 심의 과정의 모든 기록을 심의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심의결과 보고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심의가 종료된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심의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 등 심의과정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을 본인의 동의를 얻어 공개할 수 있다.

부칙 <제54호, 2011.11.1.>

이 지침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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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편집위원회 운영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회예산정책처 학술지 발간에 관한 내규」(이하 「발간 내규」에 
따라 구성되는 학술지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권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2. 논문심사위원의 위촉
  3.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의 결정
  4. 그 밖에 학술지 발간에 필요한 사항

제3조(회의의 소집)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국
회예산정책처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4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의 소집요구를 받은 위원장은 소집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의 일시･장소와 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장과 위원에게는 회의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의결방법)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 또는 유･무선통신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을 행사한 위원은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의 제척) 위원의 논문에 대한 게재 여부가 심의 대상이 될 경우 해당 위원은 
제2조제2호에 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제6조(서면회의) ① 위원장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경우 실제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회의의 방법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 및 제4조는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조(논문 투고 기준) ① 타 학술지에 게재하였거나 투고하여 심사 중인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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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연구기관 발간분석보고서 및 연구용역보고서 등을 논문 형식으로 수정･보완하여 투
고한 경우, 편집위원장의 판단을 거쳐 심사를 진행하되 원문의 출처를 밝히고 수록할 
수 있다.
③ 제11조에 따른 심사결과 ‘게재불가(D)’ 등급을 받은 논문은 최종 판정일부터 9개월
이 경과한 후에 논문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재투고’ 논문임을 명기하여 재투
고할 수 있다.

제8조(논문 심사) ① 투고된 논문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 3인 이상의 심사를 받는다.
  ② 논문에 대한 심사는 외부심사위원 2인과 내부심사위원 1인의 심사를 받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③ 제2항의 내부심사위원은 국회예산정책처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9조(심사위원 위촉) 위원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대상논문에 대한 전문성과 평
가의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한다.

제10조(심사절차) ① 심사위원에게는 논문 저자의 성명과 소속 등을 밝히지 않는다.
  ② 심사위원은 자신의 논문을 심사할 수 없다. 
  ③ 심사위원은 「발간 내규」 제8조제3항의 심사기준에 따라 투고 논문을 심사하고, 정해

진 기간 내에 심사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제11조(논문의 심사와 게재) ① 심사결과는 게재 가(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
(C), 게재 불가(D)의 네 등급으로 구분한다.

  ② 심사위원은 심사의견을 반드시 별지에 구체적으로 A4 1페이지 이상 작성하되, 가능
하면 i) 연구방법의 적정성, ii) 연구내용의 타당성, iii) 연구결과의 기여도 부분으로 세
분화하여 작성한다.

  ③ 심사위원 3인의 심사 결과에 따른 판정 원칙은 다음과 같다.

  

초심 결과 조합 재심 결과 조합 판정
AAA, AAB, AAC AAA, AAD A
AAD, ABB, ABC, BBB, BBC B
ACC, ABD, ACD, BCC, BBD, BCD, CCC C
ADD, CCD, BDD, CDD, DDD ADD, DDD D

  ④ ‘수정 후 게재’의 경우 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토대로 하여 논문수정이 만족스
럽다고 판단될 때까지 수정을 요구한다.

  ⑤ 재심사는 동일 심사위원에게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심사위원에게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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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재심사를 의뢰할 경우 재심사 논문은 ‘게재 가’와 ‘게재 불가’의 두 가지 중의 하나로 
결정한다.

  ⑦ ‘수정 후 게재’와 ‘수정 후 재심사’인 경우 저자는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논문수정에 
어떻게 반영했는지를 별지에 기록하여 수정된 논문과 함께 제출한다.

  ⑧ 논문의 심사 및 게재와 관련하여 위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
한다. 

제12조(심사결과 통보 및 심사판정) ① 위원장은 논문투고자에게 심사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② 수정요구를 받은 논문투고자가 100일 이내에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
집위원장은 논문심사 종결을 결정할 수 있다. 단, 저자가 기한연장을 요구하는 경우에
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재량으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13조(이의제기) ① 논문투고자가 심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에 이의제기를 하여야 한다. 이 때 논문투고자는 그 이의제기의 사유를 반드시 서면으
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의제기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는 새로운 심사위원들에게 
논문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논문 표절) 제출된 논문에 표절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국회예산정책처 학술지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제15조(비밀유지의무) 편집위원 및 각 투고 논문의 심사위원은 심사 중 알게 된 사항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개정) 이 세칙은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세칙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의결: 2011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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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세칙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의결: 2012년 8월 22일)

부칙

이 세칙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의결: 2013년 11월 26일)

부칙

이 세칙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의결: 2017년 7월 10일)

부칙

이 세칙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결: 2019년 4월 24일)

부칙

이 세칙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의결: 2020년 1월 29일)

부칙

이 세칙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의결: 2020년 11월 13일)

부칙

이 세칙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의결: 2021년 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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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학술지 「예산정책연구」 논문 공모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감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충원･확보하여 방대한 예산･결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독자적･중
립적으로 전문적 연구･분석을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 내･외부 
전문가들의 재정･경제 및 조세, 공공정책 등과 관련된 이론 및 정책논문을 발굴･게재하고 
있으며, 2018년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예산정
책연구」에 게재할 우수한 논문을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응모를 
기대합니다.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 다 음  󰠏󰠏󰠏󰠏󰠏󰠏󰠏󰠏󰠏󰠏

□ 논문 분야
   ◦ 재정･경제 및 조세, 공공정책 등 분야

□ 논문 분량
   ◦ 국문초록, 영문초록, 참고문헌 등을 포함하여 본지 편집양식 기준으로 A4 용지 25매 

내외

□ 논문 공모 및 학술지 발간일
   ◦ 논문공모: 상시 모집
   ◦ 투고자격: 석사과정 이상
   ◦ 학술지 발간일: 3월 20일, 6월 20일, 9월 20일, 12월 20일

□ 논문 제출 및 문의처
   ◦ 제출방법: nabo.jams.or.kr (「예산정책연구」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
   ◦ 문의처: 「예산정책연구」 편집위원회 

(전화: 02-6788-4619, 홈페이지: www.nabo.go.kr/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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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연구」 투고 및 원고 작성 요령

1. 원고의 투고 기준 및 요령
   1) 본 학술지는 재정･경제 및 조세, 공공정책 등과 관련된 이론 및 정책논문을 게재한

다.
   2) 타 학술지에 게재하였거나 투고하여 심사 중인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단, 연구기

관 발간분석보고서 및 연구용역보고서 등을 논문 형식으로 수정･보완하여 투고한 
경우, 편집위원장의 판단을 거쳐 심사를 진행하되 원문의 출처를 밝히고 수록할 수 
있다. 

   3) 본 학술지는 연 4회(3월 20일, 6월 20일, 9월 20일, 12월 20일) 발간하며, 논문은 
연중 상시 모집한다.

   4) 본 학술지에 게재가 확정된 원고에 대해서는 외부 필자의 경우 200만원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를 지급한다. 다만,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은 100만원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5) 원고를 투고할 때 핵심내용을 모두 포함한 400자 이내의 국문초록과 이에 상응하는 
영문초록, 그리고 국문과 영문의 제목, 5개 이내의 주제어를 기재하여 제출한다.

   6) 모든 원고는 본지 편집양식(아래아글)으로 작성한다.
   7) 논문 투고자는 국회예산정책처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https://nabo. 

jams.or.kr)’을 통해 다음을 제출한다.
      ① 투고논문
      ② 연구윤리규정 준수 서약
      ③ 투고논문에 대한 저작재산권 이양 동의서
      ④ KCI 논문유사도 검사결과
   8) 학술지에 게재하는 논문에 대한 모든 저작재산권은 국회예산정책처가 갖는다.



부  록 161

2. 원고의 작성 요령
   1) 원고는 다음 양식에 따라 작성하며, 분량은 A4용지 25매로 한다.

   

용지 문단모양 글자모양

A4, 단면, 좁게 좌/우 여백 0
◦ 글꼴
   - 한글: HY신명조
   - 영문: Times New Roman

위/아래 30 줄간격 180 크기 11포인트

왼쪽/오른쪽 35 들여쓰기 한글 2글자
◦ 장평
   - 한글/한자/기호: 95%
   - 영문: 100%

머리말 12 양쪽 혼합
◦ 자간
   - 한글/한자/기호: －5
   - 영문: 0

꼬리말 10 낱말 간격 0  

제본 0 각주크기 9포인트

   2) 원고 첫머리의 필자 등의 소개를 위한 각주는 *, **, *** 등의 기호를 사용하고 본문
에서의 일반적인 각주는 1), 2), 3) 등으로 표기한다.

   3) 본문의 항목 구분은 절, 항, 목의 순으로 배열한다. 항목에 붙는 항번의 경우, 절은 
‘Ⅰ., Ⅱ., Ⅲ., …’의 순으로, 항은 ‘1, 2, 3, …’의 순으로, 목은 ‘가, 나, 다, …’의 순으
로 번호를 매긴 후, 제목을 표기한다. 가능하면 세분화를 지양하되 불가피한 경우 
세분화된 제목은 ‘(1), (2), (3), …’, ‘(가), (나), (다), …’ 순을 따른다.

   

일반적인 구분 세분화할 경우
Ⅰ., Ⅱ., Ⅲ., …
  1, 2, 3, …
    가, 나, 다, …

Ⅰ., Ⅱ., Ⅲ., …
  1, 2, 3, …
    가, 나, 다, …
      (1), (2), (3), …
        (가), (나), (다), …

   4) 수식의 경우 번호 매김은 절, 항의 구분 없이 우측 정렬하여(선 없음), 괄호 속의 
일련번호 ‘(1), (2), (3), …’로 표기한다. 세분화된 수식 번호는 ‘(1-a), (1-b), (1-c), 
…’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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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

∞

  C (1) 

  cos   sin

 exp 

(2-a)

(2-b)

   5) 간단한 인용논문의 표기는 각주로 처리하지 않고 본문 중에서 직접 처리한다. 외국
저자의 경우는 국문으로 번역하지 않고 원문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저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는 아래 예와 같이 표기한다.

      예: (1) Duflo, Kremer, and Robinson(2011)과 최광(2003b)에서 언급한 내용
을 정리하면…

          (2) 기존 연구(옥동석 외 2010; 고영선 1999)를 토대로 재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6) 표나 그림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예 : [표 1], [표 2], …, [그림 1], [그림 2], …

   7)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 정보는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서 
밝힌다.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는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참고문헌의 작성 요령
   1) 각 문헌은 한글, 기타 동양어, 영어, 기타 서양어 문헌 순으로 배치하며, 배열의 순

서는 동양문헌은 “가나다 순”으로, 서양 문헌은 “알파벳 순”으로 한다. 페이지 표시
는 한 면일 경우 00쪽(동양 문헌) 또는 p.00(서양 문헌), 여러 면일 경우 00~00쪽
(동양 문헌) 또는 pp.000-000(서양 문헌)로 표시한다. 

   2) 같은 저자의 여러 문헌은 연도순으로 나열하며 같은 해에 발행된 문헌이 둘 이상일 
경우 에는 글에서 언급된 순서에 따라 발행 연도 뒤에 a, b, c를 첨가하여 구분한
다. 단, 동일 저자의 저작물이 여러 편일 경우 두 번째부터는 한글 3글자 길이의 
밑줄(______)로 인명을 대체한다.

   3) 각각의 문헌의 구체적인 표시는 아래에 제시된 형식에 따라 작성한다. 논문(학위논문 
포함), 기사, 인터넷 자료 등은 동양 문헌 및 서양 문헌 모두 큰따옴표(“  ”)로 표시한다.
저서 또는 번역서(그리고 편저서, 학회지, 월간지, 주간지, 일간지 등)는 동양 문헌의 
경우는 낫표(「  」)로, 서양 문헌의 경우는 기호 없이 이탤릭체(italic)로 표기한다.

   4) 인터넷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제작자, 주제명, 제작연도, 웹주소(검색일자)의 순으로 한다.



부  록 163

참고문헌 작성 예
고영선, “세수추계모형의 예측력 비교,” 「KDI정책연구」 제21권 제3･4호, 1999, 3~61쪽.

국가통계포털, 국내통계 <http://kosis.kr>, 2010. (검색일: 2011. 11. 30)

국경복･황선호,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구분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재정학회, 2010.

국회예산정책처, 「2011~2015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종합편」, 국회예산정책처, 2011.

김동건, 「비용･편익분석」, 박영사, 1997.

신해룡, 「예산개혁론」, 세명서관, 2011.

안충영･홍성표･박완규 역, 「기초 계량경제학」(Basic Econometrics, 2nd ed., Damodar N. 
Gujarati), 진영사, 2000. 

옥동석･백웅기･김필헌･이종욱, 「지속성장을 위한 정부 역할의 재조명」, 한국경제연구
원, 2010.

전주성, “위기 겪는 지금이 개혁할 좋은 기회,” 동아일보, 2008년 11월 10일자, A30면.

주영진, 「국회법론」, 국회예산정책처, 2011.

최  광, 「경제 원리와 정책」, 비봉출판사, 2003a.

      , Fiscal and Public Policies in Korea, 한국조세연구원, 2003b.

      ,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정부: 근원적 고찰과 헌법적 실천」, 율곡출판사, 2009. 

Blank, R. M., “Analyzing the Length or Welfare Spell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39, Elsevier, 1989, pp.245–273.

      , “Evaluation Welfare Reform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40 no.4,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2002, pp.1105–1166

Duflo, Esther, Michael Kremer, and Jonathan Robinson, “Nudging Farmers to Use 
Fertilizer: Theory and Experimental Evidence from Kenya,” American Economic 
Review, vol.101 no.6, 2011, pp.2350－2390.

Jacobs, Bas and Frederick van der Ploeg, “Guide to Reform of Higher Education: A 
European Perspective,” Center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Discussion Paper, 
no.5327, The Centre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2005.

OECD, “Next Generation Access Networks and Market Structure,” OECD Digital 
Economy Papers, no.183, OECD Publishing, 2011.

Schick, Allen, The Federal Budget Politics, Policy, Process,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7.





예산정책연구 제12권 제1호

발  간  일
발  행  인
편     집
발  행  처

인  쇄  처

2023년 3월 20일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
기획관리관 기획예산담당관실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주)디자인여백플러스

이 책의 무단 복제 및 전재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ISSN 2287-2310 (Print)

ISSN 2713-8321 (Online)

Ⓒ 국회예산정책처, 2023







Journal of Budget and Policy

•�Behavioral Responses to the EITC:  
Bunching Evidence from Korea
Sungoh Kwon

•�‌�Introduction of the Local Charge(Levy) System in Korea
Oak, Dongsuk, Hong, Jumi

•�‌�Comparative Evaluation of the Hometown Donation 
System in Korea and Japan, and Policy Implications
Joo, Man-Soo

•�‌�Analysis of the Impact of Education Subsidies on Budget 
Planning and Execution of Local Offices of Education
Kim Young Rok, Kim Eunji

•�‌�The Study on Disclosure Improvement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Focus on Road
Hye-Jeong Nam

Journal of Budget and Policy

29
제12권 제1호

2023년 3월

발 간 등 록 번 호
31-9700485-001581-09

Vol.12 No.1
March 20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Tel. 02-2070-3114  www.nabo.go.kr


	집군분석을 이용한 근로장려세제(EITC)에 대한행태반응 분석
	지방부담금 제도 도입을 위한 시론적 연구:독일 사례의 시사점
	우리나라와 일본의 고향기부제도 비교 평가 및정책적 시사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가 시･도교육청의예산편성과 집행에 미치는 영향 분석
	민간투자사업의 공시개선방안:도로를 중심으로
	부록
	국회예산정책처 학술지 발간에 관한 내규
	국회예산정책처 학술지 연구윤리지침
	학술지편집위원회 운영세칙
	국회예산정책처 학술지 「예산정책연구」 논문 공모
	「예산정책연구」 투고 및 원고 작성 요령




